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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문

제1장 연구의 개요

◦ 토지이용(개발사업) 관련 인ㆍ허가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총칭하는 것
으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와 국토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
가적인 책무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 그 중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농지 및 산지 전용 등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을 위한 기초적
인 개발행위로 인식되고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불만이 높은 실정임

민원 개수 비율

합계 9,348 100.0 

개발행위허가 2,216 23.7 

개발제한구역 1,789 19.1 

도시계획시설사업 1,518 16.2 

지구단위계획 863 9.2 

도시기본계획 814 8.7 

도시개발사업 666 7.1 

용도지역 608 6.5 

토지적성평가 432 4.6 

도시공원 346 3.7 

기반시설부담금 51 0.5 

기타 45 0.5 

<표> 최근 1년간 도시정책관 소속 민원현황 ‘12.7-’13.6

◦ 그 동안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인ㆍ허가나 대형개발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개선에 초점이 맞
춰져 일반 서민들의 토지이용인허가 대상인 소규모의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 전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대통령 정책공약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의 세부과제로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ㆍ허
가제 도입’ 방안 발표 및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

- 국토교통부 새정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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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재 법제도적 취지를 준수하고, 공간계획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 및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함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기존 개발사업별 인허가 절차 분석 및 실태조사
와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및 협의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의 제ㆍ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2.1 토지이용 및 인허가 개념

◦ 토지이용이라는 용어는 지면의 일부분과 경지, 목초지, 택지 등 경제적 이용을 나타내는 용어
로서 농업경제학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학, 지리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분야
에서 토지의 이용실태에 일상적으로도 익숙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하지 않더라
도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오해하는 일은 거의 없음. 그러나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필요로 하는 
연구의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이용의 정의는 연구를 발전시킬 때 장애가 될 수 있음1)

◦ 토지이용은 인간 활동을 위한 장소의 선정과 관련되며, 일정한 물리적 구조를 구비한 토지 
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제반활동 또는 그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이용의 유형, 밀도, 용도와 
같은 일정한 이용형태라고 할 수 있음.2)

◦ 이병태3)는 인가를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관청
의 행정행위를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두산백과에서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즉, 어떤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률에 특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행위이다. 보충행위(補充行爲)라고도 하며, 행정법상 형성
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타인을 위한 행정행위에 속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병태4)는 허가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 실정법상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1) 濱田學昭, 都市的 土地利用分析上の 硏究課題, 日本都市計劃學會 學術硏究論文集, 1985, P465
2) 권일, 신시가지 개발과 토지이용변화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6, p15
3) 이병태. 신개정판,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2
4) 이병태. 전게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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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에서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학문상의 허가
는 단순히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
력을 부여할 수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두산백과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
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법령상으로는 허가
ㆍ면허ㆍ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
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두산백과)

◦ 김민호5)는 “인허가제도는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ㆍ사업ㆍ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ㆍ인가ㆍ면허 등)나 행정관
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ㆍ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ㆍ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정한 영업ㆍ사업
ㆍ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선정원(2012)6)은 “인허가는 공익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것을 획득
하기 전까지 특정한 경제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정행위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중요
한 법적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또한 인허가의제는 “복수의 인ㆍ허가들 상호
간을 연계시켜 어떤 하나의 인ㆍ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ㆍ허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함. 그 주된 목적은 복수의 관할행정청들을 거치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
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청간 갈등과 중복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라는 문장 속에서의 토지이용이라는 용어는 토지의 현재 이용행위에 
대한 정의가 아님. 본 연구에서 인허가 절차와는 관련성이 낮음. 따라서 본 연구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라는 문장에서 토지이용이라는 용어는 토지의 현재 이용행위가 아니라 토지이용
의 변화(개발 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함 

◦ 인허가 절차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수반되는 규모(토지이용 및 도시개발의 규모)에 따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5일 이내 바로 허가를 줄 수도 있으며, 추진절차도 규모에 따라 
다름

◦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의 대부분은 복합으로 건축허가 등과 개발행위가 
같이 신청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 :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승인, 인정, 허가하는 것을 말함

5) 김민호, 인허가 기준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2009
6) 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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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관련 법령 :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를 의제하고 있는 법
령을 말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

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상담, 자문, 협의 등을 받는 것을 말함
- 사전심의 :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의 요건을 미충족한 토지이용 인ㆍ허

가 신청에 대해서 최종 인ㆍ허가 결정 이전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함

2.2 국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사례7) 

◦ 현재 국내 제조업 생산의 56%가 산업단지에서 산출되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기업의 90%
가 개별입지보다 산업단지 입주를 선호하고 있음 그러나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시급한 기업수요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
하고 있음. 

◦ 이에 산업단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선방의 실현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 2단계 계획절차(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1단계로 통합
-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시행
- 관계기관 간 이견조정 절차
- 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주요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
-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효과 기대 
- 개발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 김효정(2008.7)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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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1) 영국의 계획허가제

◦ 배경 및 목적 : 영국의 계획허가제는 토지이용 및 개발의 허가와 관련된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장 큰 목적은 공익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하는 것임

◦ 계획허가제의 개념
- 지상 혹은 지하에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채광행위 기타 공사의 실시 또는 건축물 혹은 토지

의 사용용도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됨
- 토지의 개발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개인은 토지의 소유권만 가지며 개발시에 정부에 허가

를 받아야 함
- 도시의 비전실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그 근거로서 토지이용 규제수단과 합리

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계획의 상호 보완적 결합을 이루고 있음
◦ 제도의 특징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축규제, 개발계획규제, 오염규제, 공

공시설간의 연계 등 네 가지 규제에 대한 개발계획허가를 받아야 함
- 각각의 개발신청은 독자적이며, 각 신청부지도 개별적이기 때문에 개발제한에 대한 허가나 

기각결정은 독자성이 주요하게 고려됨
-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자로서 신청건에 대한 허가를 재량에 따라 처리함

◦ 운용 및 절차
- 일반적인 계획허가 절차는 ① 사전협의 및 등록, ②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ㆍ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③ 계획담당자의 현장방문 및 검토(material planning consideration)를 거치며, ④ 최
종적으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에서 심의ㆍ승인함

- 공적 개발계획 등 각급 공간계획 및 정책이 공간관리의 방향과 지침만 제시하기 때문에 개인
의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음

- 계획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접수 후 8주(개발규모가 작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
우), 13주(중요한 허가), 16주(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허가)로 구분되며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함 

- 완전한 계획허가(full planning permission)는 5년, 개략적 계획허가는 3년의 기한으로 한정
되어 이 이전에 기초공사를 개시해야함

◦ 계획허가제의 판단기준
- 계획허가 결정에는 중요한 고려사항(material considerations)과 조건부 허가가 중요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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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함
- 중요한 고려사항은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침, 개발계획, 자문내용, 제안과 관련부지의 물리적 특

징을 포함하며, 이를 고려하여 지방정부는 조건부허가, 불허, 무결정(잠정적 불허)을 판단함
- 조건부허가에서 대부분 계획신청은 중요한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 승인이 

이루어짐

2) 일본의 개발허가제

◦ 배경 및 목적
- 도시주변부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억제할 목적으로 1968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정
- 초기에는 도시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야기된 스프롤현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최근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발생할 도시공간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개발허가제의 개념
- 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의 건설 목적으로 행해지는 토지의 구획ㆍ형질의 변경

이 주 대상임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을 적용범위로 하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밖을 대상으로 하기도 함
◦ 제도의 특징
- 개발행위에 관한 설계와 설계도서를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작성하도

록 규정함
- 계획허가를 통해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개발행위를 허가받도록 하여 일정수준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는 일정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관리자 등의 동의 및 협의는 개발행위에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 및 
개발행위로 인하여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명시함

◦ 개발허가 대상
- 개발허가 신청규모는 시가화구역내에서는 1,000㎡이상, 구역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

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은 3,000㎡이상, 그리고 그 외 지역은 10,000㎡ 이상임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심의규정 및 운용절차
-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이나 주변의 시가화를 촉진할 우려가 없고 시가화구역내에서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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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 미리 개발심의를 거치도록 함
- 운용 및 절차는 개발구역의 위치, 구역의 규모, 개발행위에 관한 설계, 공사시행자, 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함
◦ 개발허가제의 판단기준은 크게 입지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지는데 다음과 같음
- 입지기준 : 도시의 스프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배려기준
- 기술기준 : 위험방지,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배치, 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기술적 

관점을 기준

3) 한국과 일본의 개발행위 관련 제도비교

◦ 한국과 일본의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근거법은 한국은 국토계획법, 일본은 도시계획법에 규정
되어 있음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적용지역은 한국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지역8)에 한정되어 있어 한국이 적용범위가 더 광범위함

- 이는 한국의 경우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구
역이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비도시지역 중 일부지역의 계
획적 개발을 위해 2000년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음

◦ 개발행위규모를 보면, 한국은 용도지역별로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구역에 
따라 하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의 적용면적이 이원화되어 있으
나, 일본의 경우 개발허가제로 일원화되어 있음

◦ 허가기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일반기준으로 허가받아야 할 행위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열거방식이나, 일본의 경우 기술기준과 입지기준으로 구분하여 입지기준은 시가화조정구
역에서만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개발허가제의 허가는 법적절차로 운영되며, 한국은 단순히 행정절차로만 이행되는 차
이가 있음

8) 준도시계획구역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중에서 상당수의 주거, 기타 
건축물의 건축 및 부지조성이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구역에서 당해 구역의 자연적ㆍ사
회적 조건 및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상황을 감안하여 그대로 토지이용을 
무질서하게 방치한다면 장래에 도시조성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장애가 생길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을 
준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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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현황분석

3.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현황분석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현황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는 크게 개별법에 의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승인)로 구분하여 정리함

◦ 계획입지는 대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법에 의해 추진되며, 개별입지는 건축허가, 개
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추진됨

단계 계획입지 개별입지 세부내용

입지선정
택촉법 등

사업법
도시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 등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지 등

대지조성
단계

택촉법 등
사업법

(사업지구)

건축허가,
공정설립승

인
(개발행위

허가
의제)

사업
계획
승인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구단위
계획

도시관리
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제1ㆍ2종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수립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 등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단계

건
축
허
가

사업
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제영향
평가 등

제영향평가, 제영향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건축허가
등

건축사전결정, 
건축허가 등

건축
허가

건축허가
비건축
행위

개발행위허가, 사도개설, 
묘지설치 등

건축후
단계

등록, 분양, 
사용승인 

등록, 분양, 사용승인 등

자료 : 국토해양부(2009). p.58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그림) 토지이용 인허가 대상의 입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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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검토9)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사업별, 입지별로 분석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아파트(공동주택), 공
장, 그리고 입지별로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정리하였음

◦ 특히 공장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인허가절차가 다양함을 알 수 있음

(2) 사업별 토지이용규제 절차 검토 

가. 주택건설

◦ 건축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하여 약 80여개로서 개별법령상의 이행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
요되고, 각종 심의의 기준 등의 불명확과 중복성으로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낭비요인이 발생함

◦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심의로는 도시관리계획, 건축, 문화재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근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협의로는 주택사업 승인 신청시 약 20~25개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중복협의 및 협의기간 과다의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한 기본사업소요기간에 더해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의 보완, 반려, 수정, 재심, 조건의 변
경, 임의적인 규정적용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은 계속 지연되어 주택건설사업자의 금융비
용이 추가되고, 최종 주택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불가능해지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공장

◦ 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산단개발지원센터(T/F)에 제출하면, 동 T/F가 6~14개월 이내에 입
지ㆍ환경 등 사전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ㆍ산단개발지원센터 공동으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자는 다시 이를 센터에 사업
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6개월 내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산업단지 조성 시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ㆍ보상 절차가 병행됨
- 과거에는 개발계획 승인(지구지정)후 토지수용에 들어갈 수 있으나, 통합계획심의 절차 도입 

후에는 통합계획 승인(지구지정) 후 수용개시로 변경함
- 토지수용ㆍ보상절차는 지구지정 승인 이후에 착수ㆍ진행되므로 산업단지 승인(인ㆍ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됨

9) 국토교통부(2009), 지역ㆍ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연구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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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 개별입지 중 도시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

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공업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규모 이상인 경우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
립한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
할 수 있음

◦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개별입지중 비도시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

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먼
저 수립한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을 건설할 수 있음

-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설립은 개발면적 및 위치에 따라 규제사항이 달라 절차가 상이하나, 통
상 지구지정(입지선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장설립 인ㆍ허가의 3단계 절차를 거침

- 일반적으로 개별공장을 설립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절차에만 약 15~27개월 가량 
소요됨

3) 개발행위허가 절차 현황

가.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요

◦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2년에는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계획구역 내의 모든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으
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국토이용계획상의 지역
구분을 단순화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
토의 총체적인 난개발을 유발시킴

◦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 ｢도시계획
법｣ 제46조의 일부개정에 의해 도시지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3년 ｢국토계획법｣의 제정을 통해 비도시지역에 적용되기 시작함

◦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개발행위허가제의 연접규정이 일부 개선(‘10.4.29)됨으로 인해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개발확산 방지에 기여함(양금승, 2010)

◦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별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 차원의 타당성, 기반시설의 공급여부,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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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행위허가제의 구성

◦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계획법｣ 제5장 제1절의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음
◦ ｢국토계획법｣ 제5장 2절에 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개

발행위허가제는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과 연
계 운용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비도시지역에 대해 대규모 개발가용지 중, 개발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낮
은 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갈음함

다. 규제 현황 및 내용

◦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
할(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함),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임

◦ 2011년말 현재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89,209건이며, 면적은 412.8㎢가 이루어짐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10건 및 135.8㎢로 전체의 1/3정도를 차지하며, 목적으로는 토지

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이 절반이상을 차지함
- 이는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입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면적인 663.2㎢와 거의 맞

먹는 수준임

라. 개발행위허가의 문제점10)

◦ 개발행위허가에서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었으나, 연접제한이 없어지면서 1, 2종 
근생시설, 660㎡(토지면적 기준)이하 농업용 창고만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농업용 창고시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도 산지, 농지 등의 전용기준과 비슷하게 1,000㎡ 
이하로 완화가 필요함

◦ 개발행위허가는 처리기간은 15일이내이지만, 농지나 산지협의(협의기간 30일)에 들어갈 경
우, 협의기간이 긴 30일을 적용받음

-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걸림(건축신고 기일은 7일
이나, 산지전용협의 기간이 30일 이기 때문에 30일을 적용받음)

- 일정규모 (300㎡ 또는 660㎡이하) 이하의 경우에 전용협의기간을 단축이 필요함
◦ 개발행위허가에서 산지관리법에서는 25°까지 개발가능하나 국계법에서는 경사도 21°까지이

며, 이 경우 국계법의 영향을 받음.
◦ 산지관리법에서는 사면높이 15m까지 개발할 수 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10m로 정하

10) 개발행위허가의 문제점 관련은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한 자료를 정리하였음



xii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연구

여 협의해 주고 있음
- 임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제 사업시행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협의에 들어가지 

전에는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없음
◦ 이외 계사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차까지 

재심의를 한 예가 있을 만큼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함

3.2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민원분석

◦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민원분석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소속 부서의 민원 및 이명박 정부가 
정부차원의 토지규제 개선과 관련한 민원 접수현황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소속 부서의 민원은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 주를 이루며, 정부차원의 
토지규제 개선과 관련한 민원은 일반 국민들의 민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기업 등 기업
입장에서의 민원으로 차이가 있음

1) 국토부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민원 분석

◦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1년간 국토부 도시정책관 소속 민원현황을 분석함
◦ 그 중 개발행위허가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을 위한 기초적인 개발행

위로 인식되고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불만이 높은 실정임

2) 국경위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민원 분석11)

가. 토지규제 민원사례 검토배경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개혁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투명
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ㆍ개발사업 관련 규제애로 해소 및 지역현안애로 해소
에 중점을 두었음

나. 토지규제 민원사례 처리현황 분석

◦ 토지규제 관련 민원사항을 용도지역 규제, 수도권 규제, 농지ㆍ산지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문화재 등 보호구역, 산업단지 지원, 개발사업 규제, 기타 등 8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0), “토지규제개선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도개선과
제를 중심으로”의 연구결과를 요약ㆍ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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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문제점 분석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문제점 도출

◦ 인ㆍ허가 관련 법규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인ㆍ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일반인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담고 있는 법규의 용어나 내용들이 전문적이고 생소한 용어로 

작성되어있으며 법규 속에 있는 규제내용과 절차를 통해 스스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뿐만 아니라 중간단계의 회신이나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ㆍ허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며 신청자가 주도적으로 
인ㆍ허가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인허가 결과의 예측 불확실성 높음
- 인허가 결과에 따라 투자의 성공여부가 결정되지만 그 성공여부를 사전에 개략적으로도 예측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비용을 투입한 후 허가를 얻지 못해 사업이 좌초하고 사업자나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
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 인허가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부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평가 그리고 위원회를 거치게 
되면서 회신기한, 보완회수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인허가 승인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 역할 미흡
-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간의 이견

발생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나 절차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신청자가 해결 못하는 어려운 보완요구 또는 관계기관간의 상충되는 요구들로 인해 사업기간

의 장기화 및 신청인의 금융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사업의 표류 및 포기 현상도 발생
◦ 인허가 과정의 지원체계 부재
- 신청자가 인허가 처리의 진행과정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직접 인허가 관련 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게 되고 관련부서간의 회피나 부재
에 의해 진행상황의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청자가 원하는 인허가 관견 전문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민원인이 일
일이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합리함 발생

- 토지이용변경과 관계된 의사결정 사례가 공유되지 못하여 유사 사안에 대한 지자체 내부 및 
지자체간 심의의 일관성 저하

- 주민의견수렴 또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기회가 부족하여 공식적인 인ㆍ허가 절차 내에
서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정이 어렵고 사후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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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문제점 개선방향

◦ 인허가절차는 간소화 방향으로 기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
◦ 토지이용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크게 입안제도, 관련기관(부서)협의, 위원회심의 

제도 단계별로 현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함
◦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에는 기존협의, 심의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절차간소화에 따른 보완책도 필요할 것임

가.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관계부처 협의

◦ 사전협상제도 등 인허가전 협의제도
-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한 제안시, 제안내용의 계획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협상제도는 사전에 개발, 정비 가능여부와 계획수립시 쟁점이슈에 대해 

해당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개발가능여부를 조속히 판단하고, 계획, 개발 수립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이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인허가의 시작단계에서 계획의 주요쟁점을 파악하고, 특히 
관련 결정기관, 제안기관, 제안자, 전문가의 의견을 초기에 수렴하여 보완하거나 잘못된 계획
을 바로잡아 본인허가 절차에서는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인허가기간의 간소화나 토지이용결정시 인허가의 혼선을 줄여주는 좋은 방안임

◦ 산업단지인허가특례법과 같은 유사제도 도입
- 간소화 특례법은 기존의 개발계획기본계획), 실시계획의 두 단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수립할 수 있는 체
계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 그러나 실질적 운영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간소화법의 취지가 제대로 인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관계기관협의 및 제 영향평가 : 간소화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30
일, 환경영향평가 4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안자가 보완을 위한 기간
은 산입하지 않는 조항 때문에 제안내용 협의 기간을 대부분 맞추고 있지 않고, 환경영향평
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통합심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때
까지 간소화법에서 제시한 기간내 인허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사
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에너지사용계획 등 관계기관 협의시 관계기관의 정책방
향과의 충돌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소화 특례법에 강제하는 협의 기간을 따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통합조정회의 : 관계기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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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정회의결과에 이견을 조정하고 안 될 경우 국무총리실에 두는 기구(투자촉진센터)에서 
직접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여건은 통합조정회의가 가동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나. 위원회의 운영

◦ 각종위원회는 토지이용 결정의 마지막 최종결정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각종위
원회의 권한과 역할분담, 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역할분담 :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대표적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
동위원회의 역할구분 명확화가 필요함

◦ 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권한 : 각종 위원회는 관련법에서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구성으로 각종 자문, 심의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측면에서의 의견제시는 위원의 고유영역으로 자유롭게 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지만 위원 중에는 그 위원회에서 다뤄야할 범위, 결정권한을 정확히 모른 체 심의에 참석 본
인의 전문성만을 내세워 위원회에서의 결정범위를 벗어난 자문,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가 너무 많음

◦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및 심의내용의 공개
-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법적으로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사례로 극히 

이례적임
- 공공계획이나 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심의내용공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으나 좀 더 책임감 있는 토지이용 결정을 위해서는 심의내용도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 공개
가 필요함

◦ 위원회의 위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교육

◦ 토지이용과 관련된 협의는 공공기관의 주관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나 담당자의 자질과 인허가
의 자세로 인해 토지지용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전문성강화와 인허가를 접하
는 자세에 대한 전환이 요구됨

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종합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관련 의견을 간략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토지이용계획 인허가 입안여부결정 단계에서의 제출서류와 절차간소화에 관한 사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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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함(도시계획, 도정법, 산입법 등, 최근 재해취약성평가 등 제출 서류의 지자체 데
이터베이스화 등의 의견)

- 관련기관(부서) 협의시 절차지연의 사례(산업단지 간소화법의 영향평가 협의 등)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절차단축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개선방안으로 역할분담 명확
화,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허가 자세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됨
◦ 또한 토지이용결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인허가 권한의 

이양, 조건부 인허가방안(용도지역 상향결정 유보 개발시 고시), 계획실명제 도입을 통한 계
획의 질적 향상 등의 내용 등의 검토도 필요함

제4장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주요 내용

4.1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 토지이용 인허가는 국민들의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 인허가 등 지구ㆍ구역 지정ㆍ변경부터 개
발계획ㆍ실시계획 수립 등까지 착공이전 절차를 전체 포함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은 사전준비단계(인허가의 가능성 예측, 주민동의 및 주민의견 수
렴 등) → 계획서 작성(계획수립, 신청서 작성 등) → 신청 접수 → 인허가 검토과정(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영향평가, 위원회 등) → 인ㆍ허가 결정(공고 및 결과통보 등) 등의 과
정임

◦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재해ㆍ방재ㆍ산지ㆍ농지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평가 및 협의
제도에 우선하여 적용함

- 다만, 개별법에서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되어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된 개발사업(행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
발행위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산업질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행위 등을 포함함

- 공공기관 수행하거나 분양목적의 대형 개발사업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상에
서 제외함(장기적으로는 포함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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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유형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허가

건축허가
-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 또는 신고절차

공장설립 등 승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500㎡이상 공장 설치시 받아야 하는 승인 사항

<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대상사업 범위

4.2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주요 개선방안 도출

1) 인허가 제도개선 기본방향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및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함 

 (그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기본방향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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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선방안 도출

◦ 기업 및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단순화, 예측성 강화, 그리고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를 제시함

◦ (간소화ㆍ단순화) 현재 복잡한 규제 내용 및 절차를 단순화,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
이고 불필요한 토지이용 인허가 기간을 정리하여 기간단축을 도모함

- (주요 개선방안) 일괄협의제 도입, 위원회 운영개선, 소규모 사업의 사전심의제도 활성화 등
◦ (예측성 강화) 사업의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 신청인이 사전에 신청결과와 심의진행상황을 

예측 가능하도록 협의기간을 명시하고 컨설팅 기능강화
- (주요 개선방안) 인허가 협의기한 등 명시, 사전검토제 실시 등

◦ (조정 및 지원 기능 강화) 부처ㆍ기관간 이견발생과 민원인의 불만사항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인허가업무에 대한 책임수행과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과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맞춤형 해결

- (주요 개선방안) 통합조정회의, 주민의견 수렴방식 및 정보제공방식의 개선, 통합인허가지원
센터 운영, 통합인허가 시스템 구축 등

 (그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별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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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지이용 인허가 주요 개선방안

1)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단순화

(1) 통합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심의 방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허가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별도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결과가 상호간에 충돌하거나 영
향을 미치게 되어, 다시 위원회 심의를 새롭게 거쳐야 하는 문제 발생

-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사항(종간변경)이 포함
되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모두 거쳐야하므로 심의단계에서 많은 시간 소요

- 대부분의 경우처럼 위원회를 거칠 때마다 각종 조건의견이 많아지므로 계획수립 기간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 

- 건축위원회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치나 규모가 달라지면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 판단 및 원칙 없는 무리한 의견 제시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 발생

-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회 참여시 사전에 자문 및 심의내용의 숙지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즉흥적 의견제시로 주요 쟁점에서 벗어난 논의 발생

- 영국의 계획심의관 제도처럼 일정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상설된 위원회로 운영은 못하더라
도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숙지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상의 개선 필요

◦ 개발사업 추진시 각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어 인ㆍ허가 절차의 중복 및 장기
화 우려

- 토지이용 관련 인ㆍ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개최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1개 심의가 지연될 경우 종료할 수 없고 계속 서로 
보완하면서 진행되어 인허가 절차 장기화 

나. 개선방안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각종 위원회의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통합위원회에서 심의
- (성격)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통합심의가 필요시 설치ㆍ운영(비상설 위원회 성격)
- (구성)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포함(단, 기관별 1인), 민간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각 위원회

별 추천을 통해 구성(당연직을 포함하여 위원회별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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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대상)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농지 및 산지 관련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인허가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 통합위원회는 인허가 절차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의 정책 자문 역할도 수행
◦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운영, 과도한 조건부여 등 공공, 주민, 민간을 

배려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심의내용의 투명한 정보공개 의무화
- 일반인 및 전문가들도 위원회 심의를 방청할 수 있는 제도마련으로 위원회심의의 투명성 제고

◦ 각종 위원회 등 개최시 개최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방식 개선

- 심의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과 범위를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
-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운영틀을 제시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주체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
◦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가 필요
-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높은 참여 및 질높은 심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위원회 

운영 도모

다. 기대효과

◦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가이드라인 제시로 심의의 투명성 확보 및 심의 기간 단축
◦ 주택건설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의제처리되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제되지 

않아서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위원회, 경관위
원회 및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최소 60일 이상의 기
간 단축이 예상되며, 행정처리기간 등을 포함하면 기간 단축 효과는 훨씬 클 것임

◦ 소규모 농업용 창고 및 일반창고(1,000㎡ 이하로 확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
외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짐

(2) 인ㆍ허가시 일괄협의제 도입

◦ 일괄협의제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관련부서협의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이 동시에 착수되도록 한다는 의미와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인ㆍ허가에 관련되는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전자결재와 연계
된 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상호 연계된 전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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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토지이용 인허가시 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의가 수직(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반복적인 협
의로 기간 장기화 초래

-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시군에 위임되어 이미 많은 부문 일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도지사 허가대상의 경우(자연녹지지역 10,000㎡이상, 비도시지역 30,000㎡이상) 시군에
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계기관협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시군관계기관협의와 동시에 도의 관계기관협의가 이루어질 경
우 최소 30-40일 이상의 기간 단축 가능함

◦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회 운영 중이나 기초지자체에 한정

나. 개선방안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협의절차를 순차(수직) 협의에서 일괄(수평) 협의할 수 있는 일괄협의
제 도입

- 토지이용 인ㆍ허가 일괄협의제 운영은 토지이용 인허가지원센터에서 담당
◦ 기초 시ㆍ군 협의와 광역 시ㆍ도 협의, 또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동시에 추진
- 일괄협의 기간은 명시된 인허가 협의기간 내에 추진
- 일괄협의대상에 환경영향평가의 포함여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일반적인 인허가시 협의와 

동일한지 등의 여부 재검토 필요
◦ 토지이용 인ㆍ허가는 인허가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협의하거나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모여

서 협의 추진

다. 기대효과

◦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일괄로 진행할 
경우, 순차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평적으로 동시에 처리되므로 전체적인 처리기간은 
30-40일(관계기관 협의 30일 + 공문 등 행정처리기간) 이상 기간단축이 예상됨

(3) 요건 미충족 인허가 사전심의 특례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전심의제도는 개발행위허가 정식 신청 전에 심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제도 속에 
기도입된 제도('11년)이나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시 사업 착수 전에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
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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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 현행 개발행위허가시만 운영 중인 사전심의제도를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시에 확대 적용

◦ (적용요건) 인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사업시행자가 일부 조건(토지의 매입이나 사용동의)이나 
서류(사용동의서 등)를 추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과하고 조건이나 
서류를 만족시켰다고 인정을 받으면 사후심의를 면제

- 소규모 토지이용 인허가시 소유권 및 사용권 취득이전의 사용동의서 등 일부서류의 요건이 
미충족시에만 예외적으로 사전심의 특례 적용

◦ (적용대상) 소규모 토지이용 인허가시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요건미충족 사전심의의 적용대
상은 용도지역별 일정규모 이하*로 적용

-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하에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 보전관리지역 : 5,000㎡, 생산관리지역 : 7,500㎡, 계획관리지역 : 10,000㎡, 농림지역 : 
7,500㎡,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등

-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기존 사전심의제도로 활용
◦ 사전심의시에는 최소한의 필요서류만을 매뉴얼화하여 공개
- 인허가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사전심의하고 심의결과의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며 압축적인 도서 및 서류를 작성토록 제도 개선

다. 기대효과

◦ 소규모 개발사업의 까다로운 절차 등을 단축하여 인허가 신청자의 투자 위험도 감소
◦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매입 등을 마친 이후 불허가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 사전심의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음. 

2) 토지이용 인허가 예측성 강화

(1) 인허가 협의기한 등 명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인ㆍ허가시 관계부처 협의기간, 위원회 심의 기간 미명시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는 15일, 공장설립 등 승인은 20～30일 이내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위원회 심의가 필요시 심의기간은 제외
- 또한 관계부처 협의나 위원회 심의시 협의 및 심의 보완 등 회수 제한규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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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각종 협의 및 심의기간 명시 및 회수제한 부재로 인허가기간 장기
화로 적기투자가 곤란하여 사업 차질 우려

◦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계기관협의 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관계
기관 협의 후 1년 이상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례 발생

나. 개선방안

◦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관계 기관 협의시 협의기간 및 서류보완회수,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심의기간 및 보완심의 회수 명시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은 최대 15일, 서류보완은 2회로 제한하며, 위원회 심의는 최대 
30일, 보완심의는 2회로 제한

◦ 영향평가의 협의 회신기한 및 조사 회수, 서류보완 회수도 명확히 규정*하고, 수립된 사업내
용 이외의 무리한 추가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

- 대부분 정형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시 45일 이내(환경조사회수 2회, 서류보완 1회) 등 기한 명시

◦ 인허가 과정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계에 수립된 사업내용 이외의 추가사항
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

◦ 인허가권자는 접수된 인허가가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부서간 일괄협의 
등의 절차 등을 활용 권장

다. 기대효과

◦ 통합된 절차 단계별 협의ㆍ회신 기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절차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
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예측성 강화

◦ 관계기관 협의 후 30일 이내(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민원인의 보완 기간은 불포함) 등으로 정
함으로써 예측성 강화 

(2) 사전검토(인허가 컨설팅)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인이 인ㆍ허가를 위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사업의 적기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공공의 사전지원 행정서비스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만 발생

◦ 민원인들이 직접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해당사업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니는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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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 민원인에게 인ㆍ허가시 쟁점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인ㆍ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알려주는 인허가 컨설팅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 (다만, 이러한 검토의견에 대
해 법적인 책임은 부과하지 않음)

- 사전검토제도의 대상 인허가 및 구비서류, 처리기한은 지자체에서 결정 권한 부여
◦ 인ㆍ허가시 필요한 서류 및 도면 등의 고려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접수자에게 인허가 가능 여부 및 보완사항을 첨부하여 사전공지
- 토지이용 인허가의 사전검토는 전담부서인 (가칭)통합인허가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며, 관련 

정보는 지원정보시스템 활용

다. 기대효과

◦ 민원인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검토로 예측가능성 증대
◦ 토지이용 인허가시 사전컨설팅 제공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3)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1) 기관간 조정기능 강화와 민원인 불만사항 수렴

가. 현황 및 문제점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관계부서 및 기관에 상호간에 충돌하는 이견이 발생하거나, 신청인이 수
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붙게 되어 전체적인 인ㆍ허가 기간 장기화로 민원인의 불만 사항 발생

◦ 이의 해결을 위해 부서간의 협의 조정이나 협의기관과 신청인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서간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창구나 조직이 부재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의견을 조정ㆍ중재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개발사업 추진시 각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어 인ㆍ허가 절차의 중복 및 장기
화 우려

◦ 관계기관에서 제기된 의견을 민원인이 사업성 악화 등의 문제로 수용이 곤란할 경우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는 경우 빈 번 발생

◦ 신청인이 직접 인하가 과정의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이나 위원회의 조건 등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마련 및 민원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화

 
나. 개선방안

◦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가 지속 지연될 경우,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이견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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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설치
- 통합조정회의에는 이견이 발생한 관계 부서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협의 및 조정
- 통합조정회의는 기초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등과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에 설치
- 통합조정회의 논의 과정에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정기적 제도개선 과제발굴도 실시

◦ 통합조정회의에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이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통합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조정

- 통합위원회는 이견이 발생한 관련된 위원회가 참여하며,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부서가 
민간 전문가 추천 가능

◦ 인허가 신청자가 기관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해 수용 또는 보완이 어려울 경우, 인허가권자에
게 조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민원인 조정신청제도 도입

- 민원인 조정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에 접수하고, 인허가권자가 민
원인 조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통합위원회에서 민원조정 심의

- 필요한 경우 통합위원회에서 민원인 및 보완요청부서의 소명기회 제공
- 민원인 조정신청제도는 조정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14일 이내 민원 조정신청 결과 통보

다. 기대효과

◦ 관계부처 간 중재기능 활성화 등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
◦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유도

(2) 주민의견 수렴방식 개선 및 능동형 정보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이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어 주민의 불편 및 혼란 초래
◦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의 절차들이나 인허가 결정들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민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발전

◦ 또한, 토지이용 인허가시 신속성 및 행정효율성을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일 경우 사
후 이해관계자간 갈등 증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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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 계획ㆍ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온라인 등으로 상시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의견도 온
라인으로 통보하는 등 기관 방문 최소화

- 주민의견 청취(공람ㆍ공고)시 또는 통합지원시스템 등 활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행정절차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제공을 희망하는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관련 정보 등을 능동적으로 제공
- 공람ㆍ공고된 사항만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통합인허가지원정보시스

템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람정보등록제(가칭) 도입

다. 기대효과

◦ 단계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합, 표준화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실화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가. 현황 및 문제점

◦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관련기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복수의 관련 부
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 초래

◦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의견수렴 및 지원 체계 미흡
◦ 각종 인허가시 협의내용과 심의내용을 민원인뿐만 아니라 계획수립권자, 계획가, 전문가들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는 공람과 최종 고시 시에
만 확인 가능

◦ 유사한 인허가 업무임에도 개별 법률들에 근거하여 분산되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
터들의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효율 및 편의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 증대

나. 개선방안

◦ 토지이용 인ㆍ허가는 민원인이 관련 인ㆍ허가부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민원의 
신청단계부터 하나의 조직에서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 중심으로 체계개편

◦ 민원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창구 일원화, 사전상담, 시스템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
통합인허가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인허가지원센터는 인허가의 사전검토 및 심의, 일괄협의, 민원인 조정신청, 그리고 토지이용 
인허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기구로서 역할 담당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고, 인허가부서 실무자(환경, 산지, 농림, 문화재 관련) 
직원을 지원센터에 배치(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도 연계,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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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기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유사 인허가시 관련 절차ㆍ기간을 단축(컨설팅 기능)
시키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인허가 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범위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 등 승인 이외의 
확대운영 범위는 지자체에 위임

- 토지이용 인허가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대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 등으로 위
임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영

다. 기대효과

◦ 민원별 맞춤형 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신청인은 단일창구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사전검토, 사전심의 그리고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의 모든 과정을 이곳에서 확인 제공받을 수 있어 One-stop 서비스 실현
◦ 관련부서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협의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원감소 뿐만 아니라 행정효율성의 증대

(4)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토지이용 인허가시 민원인과 유사한 성격의 인허가 절차 등의 사전검토를 위한 정보 부족으로 
토지이용의 불확실성 야기

◦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심의 등 각 단위업무별로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건축 관련 복합민원의 처리과정 및 진행상황을 민원인이 파악하기에는 한

◦ 또한, 토지이용 인허가시 신속성 및 행정효율성을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일 경우 사
후 이해관계자간 갈등 증폭 우려

◦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의 미구축과 미공개가 토지이용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 
초래

- 토지이용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들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됨
으로써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독점이나 음성적 거래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뢰 저하 

나. 개선방안

◦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허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허가의 처리결과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
해 검색 가능하도록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인허가 절차 소개 등으로 정보제공 지원하고, 통합인허가지원센터에서 운영
◦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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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
- 해당 지자체별로 토지이용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인과 전문가에 대한 토지이용

정보제공과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현재 일부 운영 중인 분야별(건축, 공장 등) 전산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한 토지이용 인허가 지

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의 창구 일원화 도모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개편하거나 국토해양부

가 주관하여 별도의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협의내용을 파일로 제출하고, 입안ㆍ검토ㆍ심의 결정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처리기한 등) 등을 민원인에게 
알림 서비스(SMS, 메일링 등) 등 모니터링 제공

◦ 토지이용 인허가 지원시스템에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준비과정(평가서 작성 등)에서 공
공기관이 구축한 DB 등의 제공을 의무화(조사기간 단축 및 편의성 제고

- 국가의 빅데이터 활용과 연계한 국가가 기 구축한 DB 및 조사자료를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
향평가시 활용가능 하도록 조치

◦ 국토교통부의 책임 하에 그동안 운영하던 기존의 시스템에 기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시스템
을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국민 지원을 실천

다. 기대효과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의 24시간 실시
간 지원가능

◦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각종 정보와 도움자료들을 제공하고, 유사사례의 처리결과를 검색가
능하며, 공통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상호간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행정업무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지원가능

◦ 인허가 지원센터가 가지는 오프라인지원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새정부의 중
점과제 중 하나인 정부3.0을 실천하고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 

제5장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법률 구성 및 내용

◦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ㆍ허가제 도입’ 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토
해양부 새정부 국정과제의 실천계획으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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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을 정책으로 제시함
◦ 정부정책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제시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주요 법률 구성(안)을 제시함
◦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법률의 주요 항목들의 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 목적
- 정의
- 적용범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
- 사전심의
- 일괄협의
-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 통합심의위원회
- 인ㆍ허가 조건의 조정 등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부서
-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 주민의견수렴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 인력과 비용의 지원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현재 법제도적 취지를 준수하고, 공간계획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훼손시키
지 않으면서도,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 및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잡
하고 어려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하였음

◦ 최근 들어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의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주로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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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인ㆍ허가나 대형개발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개선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그에 반해 일반 서민들과 관련된 토지이용 인허가 사업의 대상인 소규모 개발사업인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농지 및 산지 전용 등에 대하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었음. 

◦ 일반국민 및 소상공인의 일상생활 편익증진과 권익보호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제안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에 제안된 절차의 
간소화 및 공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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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 토지이용(개발사업) 관련 인ㆍ허가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총칭하는 것
으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와 국토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
가적인 책무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 그 중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농지 및 산지 전용 등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을 위한 기초적
인 개발행위로 인식되고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불만이 높은 실정임

민원 개수 비율

합계 9,348 100.0 

개발행위허가 2,216 23.7 

개발제한구역 1,789 19.1 

도시계획시설사업 1,518 16.2 

지구단위계획 863 9.2 

도시기본계획 814 8.7 

도시개발사업 666 7.1 

용도지역 608 6.5 

토지적성평가 432 4.6 

도시공원 346 3.7 

기반시설부담금 51 0.5 

기타 45 0.5 

<표Ⅰ-1> 최근 1년간 도시정책관 소속 민원현황 ‘12.7-’13.6

◦ 그동안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인ㆍ허가나 대형개발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개선에 초점이 맞
춰져 일반 서민들의 토지이용인허가 대상인 소규모의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 전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대통령 정책공약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의 세부과제로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ㆍ허가제 도입’ 
방안 발표 및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

* 국토해양부 새정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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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도개선 제안은 일반 국민들의 기초적인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절차
에 대해 신청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시키면서도, 현재
의 법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공간계획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훼손시키지 않는 개선
방안들을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기존 인허가 절차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의 제ㆍ개정 방안을 마련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분석 및 실태조사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분석 : 개별사업 법령 및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 조사, 개

발사업 절차 안내서 등 활용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사업 인허가 실태 조사(소요기간, 비용 등) : 공무원 설문조사, 

민원실태, 현장답사 등 실시
◦ 개발사업의 각종 평가ㆍ협의 등 현황 분석
- 제 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ㆍ협의 절차 문제점 분석 : 지자체 설문조사, 전경련 및 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및 엔지니어링 등 의견조사
- 각종 위원회 심의, 타 위원회와의 중복성 등 현황 분석 : 설문조사 및 현장답사 등 실시
- 복합민원 조직구성, 일괄협의회 등 운영실태 분석 : 지자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 실시

◦ 그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시책 분석 및 평가
- 제 영향평가 통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 등 시책 분석 ㆍ평가 : MB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규제개혁 제도개선 실태, 규제개혁민관합동추진단의 토지규제 민원사례 처리
실태 등 분석, 토지규제완제에 따른 기업만족도자료 분석(전경련) 등 

- 각종 위원회 심의의 운영개선 시책 분석ㆍ평가 :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통합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운영개선 시책 분석 및 평가(지자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평가 : 중앙정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LURIS))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시스템(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현황 조사 및 평
가 실시

- 주민의견 수렴 내실화 등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시책 사례 조사ㆍ평
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상의 지역ㆍ지구 지정시의 주민의견, 개별사업별 인허가 절차 시 
주민의견 수렴 등 시책 조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역ㆍ지구등 지정 및 운영실적 평
가,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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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 외국의 토지이용 인허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현황 및 동향 :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수집 및 시사점 도출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마련
- 위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해당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개
최 등

◦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개선 및 확대 적용방안 마련

◦ 개발사업 유형별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위원회 심의의 운영 개선(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방안 마련

◦ 인허가절차의 단순화 및 투명화하기 위한 전자 인허가 통합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절차 통합(One-Stop) 운영방안 마련 및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필요사항, 기

대효과 등 도출

◦ 인허가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내실화 및 사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마련
 

1.2 연구의 주요 내용

1) 개발사업별 인허가 절차 분석 및 실태조사

◦ 개발사업별로 인허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법령, 조례, 지침 등)을 조사ㆍ비교하고, 규모
ㆍ특성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

- 계획 수립(제출서류, 제출기관 등), 의견 수렴(의견 청취 및 결과 통보 등), 관련 인허가 의제
(협의 및 조정 방법 등), 위원회 심의, 최종 인허가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실태를 민원 조사, 현장 답사, 인허가 담당자 및 
정책수요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고 소요기간ㆍ비용 평가 및 문제점 도출

2)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ㆍ협의 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농지ㆍ산지 전용 협의 등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협의 절차상의 문제점 분석

◦ 개발사업별 각종 위원회 심의의 소요기간, 운영방법, 타 위원회와의 유사ㆍ중복성, 통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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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복합민원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 일괄협의회ㆍ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효

과 및 문제점 분석

3) 그 간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시책 분석 및 평가

◦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통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그간의 인허가 절차 간소
화 시책 분석ㆍ평가

◦ 각종 위원회 심의의 운영 개선을 위한 시책 분석ㆍ평가
◦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평가
◦ 그 밖에, 주민 의견수렴 내실화, 투명화, 단순화 등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

체의 제도적ㆍ행정적 시책 사례 조사ㆍ평가

4)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외국의 토지이용 인허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ㆍ방법 등의 규정 및 운영 현황, 최근의 동향 
등을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5) 개선방안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마련

◦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개선 및 확대 적용방안 마련
◦ 개발사업 유형별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유사ㆍ중복절차의 통폐합)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위원회 심의의 운영 개선(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방안 마련
◦ 행정기관 방문 및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전자 인허가 

통합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절차 통합(One-Stop) 운영방안 마련 및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

원 필요사항, 기대효과 등 도출
◦ 인허가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내실화 및 사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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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수행절차

1) 연구 수행절차

◦ 연구수행 절차는 먼저 연구방법론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개발사업별 인허가 절차분석 및 
실태, 개발사업의 각종 평가ㆍ협의 등 현황 등 실태분석,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및 관
련 법령 제ㆍ개정(안) 마련 등 정책대안 도출 등의 절차로 수행함

이론
적 

고찰
연구의 방법 정립 연구진

현황 
및 

실태
분석

지자체 
공무원 

면담조사/
설문조사/
현장답사

개발사업별 
인허가 
절차분석

및 실태조사

개발사업의 각종 
평가ㆍ협의 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시책 분석 

및 평가

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ㆍ개발사업별 인허
가 관련 규정 검
토

ㆍ규모ㆍ특성별 인
허가 절차분석

ㆍ중앙정부 및 지
자체 개발사업 인
허가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도출

ㆍ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 수립,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평가
ㆍ협의 문제점 분석

ㆍ개별사업별 위원회 심의 
기간, 운영방법 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ㆍ복합민원에 대한 전담조
직 구성 등 실태 조사 및 
효과 분석

ㆍ제영향평가 통합, 산단 
인허가절차 등 그간 시
책 분석ㆍ평가

ㆍ각종 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 시책 분석ㆍ평가

ㆍ인허가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평가

ㆍ기타 주민의견수렴 등 
인허가 절차 개선 사례 
조사ㆍ분석

ㆍ외국의 토지
이용 인허가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ㆍ
방법 등 운
영현황, 동
향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정책
대안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초안) 작성

 ◦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개선 및 확대 적용방안 마련
 ◦ 개발사업 유형별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위원회 심의의 운영 개선(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방안 마련
 ◦ 인허가절차의 단순화 및 투명화하기 위한 전자 인허가 통합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절차 통합(One-Stop) 운영방안 마련 및 이를 위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 필요사항, 기대효과 등 도출
 ◦ 인허가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내실화 및 사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마련

정책
도출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본안) 마련

전문가 
공청회

(그림Ⅰ-1) 연구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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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주요일정

◦ ‘13. 6월 :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13. 6월중)

◦ ‘13.06 ～ 07월 : 개발사업별 인허가 절차 및 실태분석
- 개발사업별 인허가 절차 관련 규정(법령, 조례, 지침 등) 분석 (～‘13. 06)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실태 조사ㆍ분석(～ ‘13. 07)
 ㆍ민원조사, 현장답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13.07 ～ 09월 :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관련 법령 초안 작성
- 인허가 절차개선 관련 중앙부처 및 관계부처 회의(～‘13. 08)
- 인허가 절차개선 관련 법령 초안 작성(～‘13. 09)
- 법령 초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3. 09)

◦ ‘13.08 ～ 10월 : 개발사업의 각종 평가ㆍ협의 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개발사업의 평가ㆍ협의 등 현황 및 문제점 분석(～‘03. 09)
- 복합민원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 및 실무심의회 등 운영 실태 분석 (～‘13. 10)
 ㆍ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13.08 ～ 10월 : 그간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시책 분석 및 평가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시책 분석 및 평가(～‘03. 09)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평가, 제도적ㆍ행정적 시책사례 조사ㆍ평가(～‘13. 10)

◦ ‘13.09 ～ 11월 : 해외 인허가절차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의 인허가 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관련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13. 11)
◦ ‘13.11 ～ 12월 :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및 법령 제ㆍ개정(안) 도출
- 법령 초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3.11)
-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및 법령 제ㆍ개정(안) 작성(～‘13.11)
- 법령 초안 전문가 공청회 개최(‘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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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 개발사업별 인허가 절차 분석 및 실태조사

2.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ㆍ협의 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그 간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시책 
분석 및 평가

4.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5. 개선방안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마련
법령 

초안마련
법령 본안

 * 보고시기

↑ ↑ ↑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표Ⅰ-2> 연구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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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2.1 토지이용 및 인허가 개념

1) 토지이용의 개념 및 용어 정의

◦ 토지이용이라는 용어는 지면의 일부분과 경지, 목초지, 택지 등 경제적 이용을 나타내는 용어
로서 농업경제학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학, 지리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분야
에서 토지의 이용실태에 일상적으로도 익숙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하지 않더라
도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오해하는 일은 거의 없음. 그러나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필요로 하는 
연구의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이용의 정의는 연구를 발전시킬 때 장애가 될 수 있음12).

◦ 토지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능’에 기초할 것인가 또는 ‘형태’에 기초할 것인가에 대한 정
의의 논쟁이 있으며, 토지이용조사에 관련해서도 토지이용을 ‘활동’에 의한 것인가 또는 ‘형
태’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가 있음. 기능과 활동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능ㆍ활동과 형태 
중 어디에 착안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견해차이가 오늘날까지도 정의의 근저에 나타나고 있
음13). 

◦ 계획분야로 한정하면 도시적 토지이용은 오늘날 적어도 3가지 종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
음14)

- 첫째로는 도시기능과 기능의 공간적 분포 
- 둘째로는 사람의 활동패턴과 도시시설의 두 가지로 구성된 도시지역의 시각적 구성
- 셋째로는 인간의 가치체계에 의해 스페이스를 요하는 활동의 규정 및 이용패턴의 형성 등으

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토지이용은 인간 활동을 위한 장소의 선정과 관련되며, 일정한 물리적 구조를 구비한 토지 

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제반활동 또는 그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이용의 유형, 밀도, 용도와 
같은 일정한 이용형태라고 할 수 있음. 그러한 제반행위는 도시와 도시외(혹은 비도시)라는 
공간적인 구분에 의해 명확한 내용적 구분을 가지며 도시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행위(활
동)들에 한하여 도시토지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15)

◦ 토지이용을 분류할 때 기준은 다음 네 가지16) 
- 토지 자체의 이용 상황 

12) 濱田學昭, 都市的 土地利用分析上の 硏究課題, 日本都市計劃學會 學術硏究論文集, 1985, P465
13) 濱田學昭, 상게서, 1985, P465
14) Chapin, Kaiser, Urban Land Use Planning, 3th ed. Univerity of Illinois Press, 1979, pp 3-4
15) 권일, 신시가지 개발과 토지이용변화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6, p15
16)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계획론 (3정판), 보성각, 2008. 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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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또는 기능에 의한 분류
- 시설물의 용도
- 토지가 수용하고 있는 대상의 밀도

◦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의 용도규제와 밀도의 적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임. 토지
이용규제 유형은 용도지역제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토지이용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계획규제와 토지이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인ㆍ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절차규제로 구분됨.17)

◦ 토지의 이용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및 지역경제
의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즉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18)

◦ 토지이용규제19)

- 주로 토지이용과 결부된 바람직스럽지 못한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데 목적

-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의 능률성, 안전성, 보건성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적, 경제적 형평
성을 이륙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 파악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을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
한 용도로 이용ㆍ관리할 목적으로 사유 토지 등에 대하여 일정한 공권력을 발동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ㆍ개발ㆍ처분을 제한하는 공용제한의 일종

- 토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토지의 이용계획에 의한 제한과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제한 그리고 개발규제 등이 있음

2) 인허가의 개념

◦ 이병태20)는 인가를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관청
의 행정행위를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두산백과에서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즉, 어떤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률에 특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행위이다. 보충행위(補充行爲)라고도 하며, 행정법상 형성
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타인을 위한 행정행위에 속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병태21)는 허가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17)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전게서, 2008. 2., pp99-101
18) 이재삼, 우리나라 토지이용과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19) 이재삼, 전게서, 2010
20) 이병태. 신개정판,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2
21) 이병태. 전게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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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 실정법상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에서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학문상의 허가는 
단순히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두산백과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
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법령상으로는 허가ㆍ면허
ㆍ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
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두산백과)

◦ 김민호22)는 “인허가제도는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ㆍ사업
ㆍ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ㆍ인가ㆍ면허 등)나 행정
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ㆍ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
민의 사회ㆍ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라고 설명
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정한 영업
ㆍ사업ㆍ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인허가의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에 대해 김민호(2009)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실체적 기준 절차적 기준

-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ㆍ기속행위가 명확히 규정

되어 있는지 여부
-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ㆍ고시 규정 여부
- 서류ㆍ도면 첨부 적정 여부
-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

<표Ⅱ-1> 인허가의 실체적ㆍ절차적 기준

 

◦ 또한 김민호(2009)는 인허가 기준의 원칙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 명확성ㆍ투명성의 원칙 :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 : 국민의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생활을 규율하는 ‘형식’과 
‘밀도’를 어떠한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밀도로써 규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결이념으로 탄생됨. 법률유보에는 기본권의 제한을 위한 근거와 행정을 위한 활동
근거의 두 가지 상이한 시각이 존재함

22) 김민호, 인허가 기준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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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원(2012)23)은 “인허가는 공익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것을 획득
하기 전까지 특정한 경제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정행위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중요
한 법적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또한 인허가의제는 “복수의 인ㆍ허가들 상호간
을 연계시켜 어떤 하나의 인ㆍ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ㆍ허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함. 그 주된 목적은 복수의 관할행정청들을 거치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청간 갈등과 중복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홍성필ㆍ김흥수(2006)24)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행
정기관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이러한 복잡한 인허가 등의 절차는 사업추진 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많은 인허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즉,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인허가를 요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한 복합민원처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3) 본 연구에서의 정의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라는 문장 속에서의 토지이용이라는 용어는 토지의 현재 이용행위에 
대한 정의가 아님. 현재 이용상태 또는 행위를 인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토지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인허가 절차와는 관련성
이 낮음. 따라서 본 연구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라는 문장에서 토지이용이라는 용어는 토지
의 현재 이용행위가 아니라 토지이용의 변화(개발 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함 

◦ 인허가 절차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수반되는 규모(토지이용 및 도시개발의 규모)에 따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5일 이내 바로 허가를 줄 수도 있으며, 각종 영향평가, 전용협의 
및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만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등 규모에 따라 추진
절차가 다름

◦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의 대부분은 복합으로 건축허가 등과 개발행위가 
같이 신청되고 있음25)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 :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승인, 인정, 허가하는 것을 말함

23)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24)홍성필ㆍ김흥수,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25) 농업용 창고의 경우도 660㎡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의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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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관련 법령 :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를 의제하고 있는 법
령을 말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

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상담, 자문, 협의 등을 받는 것을 말함
- 사전심의 :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의 요건을 미충족한 토지이용 인ㆍ허

가 신청에 대해서 최종 인ㆍ허가 결정 이전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함

2.2 국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사례26)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중심으로

1) 추진 배경

◦ 산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 공장부지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제조업 생산의 56%가 산업단지에서 산출되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기업의 90%
가 개별입지보다 산업단지 입주를 선호하고 있고, 해외 U-턴 기업들이 꼽는 최우선 요구사항
도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

◦ 조선,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호조, 중국진출 기업의 회귀수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산업용지 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서 수도권, 경남, 
전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고가 바닥나는 등 공급부족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심하게 우려
되는 상황임

◦ 그러나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지정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2~4년 소요되어 입
주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기에 공장이전을 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공장유치에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

◦ 즉,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시급한 기업수요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원활하
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필요한 고용과 
생산이 수년간 늦춰져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따라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산업단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선방의 실현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26) 김효정(2008.7)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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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교통, 환경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국토관리청,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구성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
치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
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
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것

◦ 2단계 계획절차(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1단계로 통합
-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만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던 절차를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을 통합하여 1개의 산업단지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시행
-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주민의견청취 공고
-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 공동 시행
-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개최
-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에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

종 협의절차에 동시 착수
- 협의기관의 보완요청 횟수 1회에 한정

◦ 관계기관 간 이견조정 절차
- 이견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 이를 통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이견조

정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

려울시 총리실에서 최종적인 조정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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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종전 산업단지 개발절차 및 특례법상 개발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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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공무원, 관계전문가 이외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 의해 구성된 6개 개별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산업
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산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제

-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고시는 기존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의 승
인고시로 간주

- 또한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계획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
도록 기한준수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산업단지 지정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의제(단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의

제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당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총면적의 
30%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함)

- 15만㎡이상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만 시행하고 지역의 환경여건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조사 시행

- 황경영향평가 시행시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의 환경여건에 따라 조정함으로 절차를 합리화시킴

3) 주요 개선효과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수립, 주민의견청취ㆍ관계기관 협의절차의 통합, 7개 개별 위원
회의 통합심의 등을 통해 현재 2～4년 정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
로 단축할 수 있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효과 기대

- 대구성서 4차단지는 인허가에 4년 11개월 소요(공장 가동을 3년 정도 앞당겼더라면, 약 
7,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고용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 2007년 기준, 생산액은 약 2,383억원, 고용인원은 약 2,000명 수준 또한, 인허가기간(2~4년) 동안 민
원인의 방문협의 등에 직간접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를 줄일 수 있음

* 천안 풍세산업단지의 경우, 약 20억원의 직간접비용 투입 추정
◦ 개발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총 사업비 4,890억 원(인ㆍ허가 기간을 2년 앞당겼더라면 4,890억 원 

중 약 10%(489억 원) 감축 가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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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1) 영국의 계획허가제

(가) 배경 및 목적

◦ 영국에서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지방주의법(The Localism 
Act 2011), 계획법(The Planning Act 2008) 등에 의거하여 계획권한이 지방정부에 폭넓게 
위임되어 있으며, 계획허가 업무는 지방정부의 계획부서(Local Planning Authority)가 담당 

◦ 계획허가제는 토지이용 및 개발의 허가와 관련된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장 큰 목적
은 공익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하는 것임

-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를 현재의 이용 상태대로 이용할 권리만을 가지며, 전국적으로 토지
의 개발을 억제함으로서 모든 토지의 이용을 그린벨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
음(국토해양부, 2012)

(나) 계획허가제의 개념

◦ 계획허가제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경미한 용도변경(permitted development)를 제외하고, 모
든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표준화된 인ㆍ허가 절차를 말하며, 각 단계별
로 업무처리규정이 매우 상세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 즉, 지상 혹은 지하에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채광행위 기타 공사의 실시 또는 건축물 혹은 
토지의 사용용도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됨

◦ 토지의 개발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개인은 토지의 소유권만 가지며 개발시에 정부에 허가
를 받아야 함

- 이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지방정부의 세부개발계획에 맞추어 개발을 규
제함

◦ 도시의 비전실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그 근거로서 토지이용 규제수단과 합리적
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계획의 상호 보완적 결합을 이루고 있음

(다) 제도의 특징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축규제, 개발계획규제, 오염규제, 공공
시설간의 연계 등 네 가지 규제에 대한 개발계획허가를 받아야 함

◦ 각각의 개발신청은 독자적이며, 각 신청부지도 개별적이기 때문에 개발제한에 대한 허가나 
기각결정은 독자성이 주요하게 고려됨

◦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자로서 신청건에 대한 허가를 재량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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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ㆍ허가 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영국의 경우 일반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계획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 계획심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의제기나 갈
등이 있는 사안을 다루도록 함

◦ 공익과 사익의 충돌,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비교이익형량 원칙 적용
- 영국은 계획심의단이 고도로 전문화된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이해관계

자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여 최종적인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획승인조건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ㆍ보호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라) 운용 및 절차

◦ 일반적인 계획허가 절차는 ① 사전협의 및 등록, ②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ㆍ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③ 계획담당자의 현장방문 및 검토(material planning consideration)를 거치며, ④ 최종
적으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에서 심의ㆍ승인함

◦ 공적 개발계획 등 각급 공간계획 및 정책이 공간관리의 방향과 지침만 제시하기 때문에 개인
의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음

- 공적 계획이나 정책과 불합치되는 사업계획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인정시에는 개발행위가 이
루어짐

◦ 계획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접수 후 8주(개발규모가 작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13주(중요한 허가), 16주(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허가)로 구분되며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연
장이 가능함 

◦ 완전한 계획허가(full planning permission)는 5년, 개략적 계획허가는 3년의 기한으로 한정되
어 이 이전에 기초공사를 개시해야함

구 분 내 용

계획신청 절차 신청검토 → 이해관계자들과 상담 → 결정 → 결정통지

계획허가제의 구성 - 규제의 대상범위, 재량판단의 고려사항, 의무, 계획허가 결정, 이의제도

계획허가의 유형
- 허가, 조건부 허가, 계획협의 조건부 허가, 거부
※ 계획허가 여부의 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

<표Ⅱ-2> 영국의 계획허가제 운용 및 절차

(마) 계획허가제의 판단기준

◦ 계획허가 결정에는 중요한 고려사항(material considerations)과 조건부 허가가 중요한 수단
으로 작용함

◦ 중요한 고려사항은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침, 개발계획, 자문내용, 제안과 관련부지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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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포함하며, 이를 고려하여 지방정부는 조건부허가, 불허, 무결정(잠정적 불허)을 판단함
◦ 조건부허가에서 대부분 계획신청은 중요한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 승인이 이

루어짐

2) 일본의 개발허가제

(가) 배경 및 목적

◦ 택지조성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개발에 따른 시설정비 등 양호한 시가지로서 필요
한 수준을 확보하고 시가화조정구역내의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함

- 도시주변부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억제할 목적으로 1968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정됨
◦ 초기에는 도시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야기된 스프롤현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최근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발생할 도시공간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나) 개발허가제의 개념

◦ 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의 건설 목적으로 행해지는 토지의 구획ㆍ형질의 변경이 
주 대상임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을 적용범위로 하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밖
을 대상으로 하기도 함

(다) 제도의 특징

◦ 개발행위에 관한 설계와 설계도서를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작성하도
록 규정함

◦ 계획허가를 통해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개발행위를 허가받도록 하여 일정수준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는 일정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관리자 등의 동의 및 협의는 개발행위에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 및 
개발행위로 인하여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명시함

(라) 개발허가 대상

◦ 개발허가 신청규모는 시가화구역내에서는 1,000㎡이상, 구역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
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은 3,000㎡이상, 그리고 그 외 지역은 10,000㎡ 이상임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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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구역과 구역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또는 준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소규
모 개발행위, 농림어업관계의 건축물 등, 역사 등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국가 등 공공기관이 
행하는 행위,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 등은 허가를 받
지 않아도 됨

구 분 신청 규모

시가화구역  - 1,000㎡ 이상

구역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

 - 3,000㎡ 이상

그 외 지역  - 10,000㎡ 이상

<표Ⅱ-3 > 일본의 개발허가 신청규모

(마) 심의규정 및 운용절차

◦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이나 주변의 시가화를 촉진할 우려가 없고 시가화구역내에서 개발이 곤
란하거나 부적절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 미리 개발심의를 거치도록 함

- 또한 운용지침에서 개발허가의 심사지역의 설정 등을 감안하여 유연성 있는 운영을 통해 개
발신청자에게 필요이상을 부담을 주지 않도록 권고함

◦ 운용 및 절차는 개발구역의 위치, 구역의 규모, 개발행위에 관한 설계, 공사시행자, 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함

- 개발행위에 앞서 관련된 공공시설관리자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처분에 대한 불복시 제3의 기관인 개발심사회를 통해 심사청구를 받아 재결할 수 있도록 규

정함 

(바) 개발허가제의 판단기준

◦ 개발허가의 기준은 크게 입지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짐
- 입지기준 : 도시의 스프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배려기준
- 기술기준 : 위험방지,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배치, 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기술적 

관점을 기준
◦ 입지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역별로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기준의 운용자체를 조례에 위임하여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도록 함
- 조례의 의한 강화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적 세목으로 한정되며, 법률에 없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스프롤방지를 위한 입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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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일본의 개발행위 관련 제도비교

◦ 한국과 일본의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근거법은 한국은 국토계획법, 일본은 도시계획법에 규정
되어 있음

- 제도의 목적은 한국은 난개발 방지 및 허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이며, 일본은 양호한 시
가지 수준 확보 및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으로 조금 차이가 있음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적용지역은 한국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나, 일본의 경우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지역27)에 한정되어 있어 한국이 적용범위가 더 광범
위함

- 이는 한국의 경우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구
역이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비도시지역 중 일부지역의 계
획적 개발을 위해 2000년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음

◦ 한국의 경우 개발의 개념을 직접 규명하지 않고, 허가대상행위와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함으로 개발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개발행위를 건축 전단계로 규정하여 건축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토지의 구획과 
형질변경으로 한정하고 있음

◦ 개발행위규모를 보면, 한국은 용도지역별로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구역에 
따라 하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용도지역별로 5,000㎡~30,000㎡의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구역에 따라 1,000㎡~10,000㎡의 하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의 적용면적이 이원화되어 있으
나, 일본의 경우 개발허가제로 일원화되어 있음

◦ 허가기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일반기준으로 허가받아야 할 행위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열거방식이나, 일본의 경우 기술기준과 입지기준으로 구분하여 입지기준은 시가화조정구
역에서만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개발허가제의 허가는 법적절차로 운영되며, 한국은 단순히 행정절차로만 이행되는 차
이가 있음

-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두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하
고 있으며, 토지이용과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허가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공통점도 
있음

27) 준도시계획구역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 중에서 상당수의 주거, 기
타 건축물의 건축 및 부지조성이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구역에서 당해 구역의 자연적
ㆍ사회적 조건 및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상황을 감안하여 그대로 토지
이용을 무질서하게 방치한다면 장래에 도시조성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장애가 생길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을 준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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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일본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제도명 - 개발행위허가제(2000년) - 개발허가제(1968년)

목 적
- 난개발 방지
- 허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양호한 시가지 수준 확보 및 계획적인 시
가지 형성

적용지역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2003년 확대) -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2000년 확대)

적용내용
-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
경보전지역 안에서의 물건적치

- 토지의 구획,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개발행위 
규모

-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
- 공업, 관리, 농림지역 : 30,000㎡ 미만
-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 시가화구역 : 1,000㎡ 이상
- 구역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과 준도시계획구역 :3,000㎡ 이상
- 그 외 지역 : 10,000㎡ 이상

허가기준
- 허가받아야 할 행위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열거
- 개발행위허가의 일반기준

- 기술기준과 입지기준
- 입지기준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만 적용

비고
- 일본의 개발허가제의 허가는 법적 절차로 운영되며, 한국은 단순히 행정절차로만 이행
- 한국과 일본 모두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과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 부분적으

로 허가시스템을 운용

<표Ⅱ-4> 한국과 일본의 개발행위 관련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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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현황분석

3.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현황분석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현황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는 크게 개별법에 의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승인)로 구분하여 정리함

◦ 계획입지는 대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법에 의해 추진되며, 개별입지는 건축허가, 개
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추진됨

단계 계획입지 개별입지 세부내용

입지선정
택촉법 등

사업법
도시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 등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지 등

대지조성
단계

택촉법 등
사업법

(사업지구)

건축허가,
공정설립승

인
(개발행위

허가
의제)

사업
계획
승인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구단위
계획

도시관리
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제1ㆍ2종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수립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 등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단계

건
축
허
가

사업
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제영향
평가 등

제영향평가, 제영향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건축허가
등

건축사전결정, 
건축허가 등

건축
허가

건축허가
비건축
행위

개발행위허가, 사도개설, 
묘지설치 등

건축후
단계

등록, 분양, 
사용승인 

등록, 분양, 사용승인 등

자료 : 국토해양부(2009). p.58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그림Ⅲ-1) 토지이용 인허가 대상의 입지유형 

◦ 구체적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는 아파트 및 공장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문헌, 현장
답사,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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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검토28)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사업별, 입지별로 분석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아파트(공동주택), 공
장, 그리고 입지별로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정리하였음

◦ 특히 공장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인허가절차가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인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분 아파트 공장

입지별 
인허가

① 계획입지에서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설되는 경우
② 개별입지중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설하는 경우
③ 개별입지중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로 건설되

는 경우
④ 개별입지중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

로 건설되는 경우

① 계획입지중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체결하여 건
설하는 경우

② 계획입지중 산업단지외에서 공장설립승인으로 건
설하는 경우

③ 개별입지중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
하는 경우

④ 개별입지중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
설되는 경우

⑤ 개별입지중 도시지역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

⑥ 개별입지중 비도시지역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

⑦ 개별입지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
⑧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승인으로 건설하는 경우

<표Ⅲ-1>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2) 사업별 토지이용규제 절차 검토 

가. 주택건설

◦ 주택공급 및 건설에 관한 기본법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 ｢수도법｣, ｢사도법｣, ｢주
택공급에관한규칙｣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이 있음

◦ 건축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하여 약 80여개로서 개별법령상의 이행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
요되고, 각종 심의의 기준 등의 불명확과 중복성으로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낭비요인이 발생함

◦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심의로는 도시관리계획, 건축, 문화재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근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도권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 건축심의(야간경관심의, 굴토심의, 미술

28) 국토교통부(2009), 지역ㆍ지구등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연구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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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품심의), 학교환경정화심의, 문화재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 등
◦ 주택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협의로는 주택사업 승인 신청시 약 20~25개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중복협의 및 협의기간 과다의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한 기본사업소요기간에 더해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의 보완, 반려, 수정, 재심, 조건의 변

경, 임의적인 규정적용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은 계속 지연되어 주택건설사업자의 금융비
용이 추가되고, 최종 주택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불가능해지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부지면적 10만㎡)
-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음

인ㆍ허가명 비 고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3만㎡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개발사업에 따른 검토)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등 해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등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주택감리

시 공

일반분양

사용검사

(그림Ⅲ-2) 도시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절차

◦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부지면적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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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시지역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주거형 지구단위계획(30만㎡ 
이상)을 수립한 후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음

인ㆍ허가명 비 고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3만㎡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행정계획에 따른 검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개발사업에 따른 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30만㎡이상)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등 ※ 해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주택감리

시 공

일반분양

사용검사

(그림Ⅲ - 3)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 건설 절차



26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연구

나. 공장

◦ 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산단개발지원센터(T/F)에 제출하면, 동 T/F가 6~14개월 이내에 입
지ㆍ환경 등 사전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 조사의 경우, 기존에는 개발계획승인 후 개시되었으나, 변경 인ㆍ허가제도하에서는 
통합심의 신청 전 개시함(1개월 내 결과 통보)

◦ 사업자ㆍ산단개발지원센터 공동으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자는 다시 이를 센터에 사업
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6개월 내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사전타당성검토 과정에 인ㆍ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어느 정도 결정하고, 신청시
부터 6개월 이내 승인하는 것을 의무화함(특례법 제16조제1항)

- 계획안 수립단계에 환경영향평가 일부(4계절조사 중 2계절조사)실시. 산업단지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하고, 초안 협의, 본 평가서 작성, 환경청(환경정책평가연구원)협의
를 거침

◦ 산업단지 조성 시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ㆍ보상 절차가 병행됨
- 과거에는 개발계획 승인(지구지정)후 토지수용에 들어갈 수 있으나, 통합계획심의 절차 도입 

후에는 통합계획 승인(지구지정) 후 수용개시로 변경함
- 토지수용ㆍ보상절차는 지구지정 승인 이후에 착수ㆍ진행되므로 산업단지 승인(인ㆍ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됨
◦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 개별입지 중 도시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

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공업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규모 이상인 경우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
립한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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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명 비 고

도시지역에서 개별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3만㎡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행정계획에 따른 검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개발사업에 따른 검토)

통합영향평가 해당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운용규정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등 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 리 건축법

시 공

사용승인

공장등록

(그림Ⅲ-4) 도시지역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 건설 절차 

◦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개별입지중 비도시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

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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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립한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을 건설할 수 있음

-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설립은 개발면적 및 위치에 따라 규제사항이 달라 절차가 상이하나, 통
상 지구지정(입지선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장설립 인ㆍ허가의 3단계 절차를 거침

- 일반적으로 개별공장을 설립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절차에만 약 15~27개월 가량 
소요됨

인ㆍ허가명 비 고

비도시지역에서 개별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3만㎡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행정계획에 따른 검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개발사업에 따른 검토)

통합영향평가 해당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운용규정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등 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 리 건축법

시 공

사용승인

공장등록

(그림Ⅲ-5)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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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 절차 현황

가.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요

◦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의 신ㆍ증축시 허가를 받도록 함

◦ 1972년에는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계획구역 내의 모든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의 건축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토지형질변경은 공공이 주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이 개인(민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택지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개발행위허가제는 공간적 범위가 행정구역 전체이며, 법률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여 
제도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국토이용계획상의 지역구분을 10개에서 5개로 단
순화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토의 총체
적인 난개발을 유발시킴

◦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 ｢도시계획
법｣ 제46조의 일부개정에 의해 도시지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3년 ｢국토계획법｣의 제정을 통해 비도시지역에 적용되기 시작함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도입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법에 의한 개발 → 계획에 의한 개
발)에 따라 계획청이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마련한 기준 및 계획의 법규성을 인정함

◦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개발행위허가제의 연접규정이 일부 개선(‘10.4.29)됨으로 인해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개발확산 방지에 기여함(양금승, 2010)

◦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별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 차원의 타당성, 기반시설의 공급여부,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함

- 개발행위허가의 일반기준은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함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하며,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당해 개발행
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해야 함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표Ⅲ-2>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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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행위허가제의 구성

◦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계획법｣ 제5장 제1절의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개발행위허가제의 
대상, 절차, 기준, 심의, 이행담보, 중복인ㆍ허가의 의제, 검사, 허가권의 제한, 도시계획시설부
지에서의 개발행위, 기타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해야 할 사항은 시ㆍ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 제5장 2절에서는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밀도관리구
역을 지정하고 개발밀도를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며, 기성시가지 외에 개발이 집중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나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부합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
과 연계 운용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비도시지역에 대해 대규모 개발가용지 중, 개발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낮
은 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갈음함

신청서제출
(민원인)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권자)

관련기관(부서) 의견청취 및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협의(농지ㆍ산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 근생 제외)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권자)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사업시행

(그림Ⅲ-5) 개발행위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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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 현황 및 내용

◦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
할(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함),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임

◦ 2011년말 현재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89,209건이며, 면적은 412.8㎢가 이루어짐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10건 및 135.8㎢로 전체의 1/3정도를 차지하며, 목적으로는 토지

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이 절반이상을 차지함
- 이는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입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면적인 663.2㎢와 거의 맞

먹는 수준임

구분
합계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계 89,209 412,766,012 1,025 1,216,429 60,371 147,211,061 631 4,999,409 26,587 256,704,718 595 2,634,395

서울특별시 67 90,998 0 0 48 60,831 0 0 4 3,012 15 27,155

부산광역시 1,615 5,583,822 316 298,173 1,248 4,993,000 0 0 45 286,278 6 6,371

대구광역시 626 928,150 0 0 544 630,912 1 2,110 80 293,925 1 1,203

인천광역시 2,712 5,993,619 4 1,030 1,812 1,921,526 0 0 876 3,238,141 20 832,922

광주광역시 439 675,414 1 62 438 675,352 0 0 0 0 0 0

대전광역시 287 415,659 6 3,838 230 336,911 0 0 46 64,033 5 10,877

울산광역시 195 448,453 0 0 188 444,247 0 0 5 555 2 3,651

경기도 25,110 135,801,861 148 77,918 19,335 68,950,351 14 98,600 5,329 66,073,427 284 601,565

강원도 7,505 49,756,132 30 17,668 4,200 11,029,465 72 584,198 3,140 37,741,186 63 383,615

충청북도 7,306 38,787,187 24 53,746 4,815 9,990,940 32 585,143 2,410 28,055,046 25 102,312

충청남도 9,643 38,143,871 33 29,622 6,480 10,004,535 148 329,209 2,967 27,713,788 15 66,717

전라북도 4,728 25,126,952 141 246,490 2,214 4,097,211 91 1,507,083 2,266 19,202,694 16 73,474

전라남도 7,931 27,432,584 67 141,234 5,008 10,010,138 158 1,077,904 2,670 16,097,035 28 106,273

경상북도 10,067 53,224,832 122 186,374 6,030 13,348,679 97 682,974 3,755 38,715,490 63 291,315

경상남도 9,948 28,114,264 97 101,373 6,791 8,544,574 18 132,188 2,994 19,220,108 48 116,021

제주자치도 1,030 2,242,214 36 58,901 990 2,172,389 0 0 0 0 4 10,924

자료 : 국토해양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2012), 도시계획현황

<표Ⅲ-3>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2011.12월 기준, 단위: ㎡)

라. 개발행위허가의 문제점29)

◦ 개발행위허가에서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었으나, 연접제한이 없어지면서 1, 2종 
근생시설, 660㎡(토지면적 기준)이하 농업용 창고만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농업용 창고시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도 산지, 농지 등의 전용기준과 비슷하게 1,000㎡ 

29) 개발행위허가의 문제점 관련은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한 자료를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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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완화가 필요함
◦ 개발행위허가는 처리기간은 15일이내이지만, 농지나 산지협의(협의기간 30일)에 들어갈 경

우, 협의기간이 긴 30일을 적용받음
-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걸림(건축신고 기일은 7일

이나, 산지전용협의 기간이 30일 이기 때문에 30일을 적용받음)
- 일정규모 (300㎡ 또는 660㎡이하) 이하의 경우에 전용협의기간을 단축이 필요함

◦ 개발행위허가에서 산지관리법에서는 25°까지 개발가능하나 국계법에서는 경사도 21°까지이
며, 이 경우 국계법의 영향을 받음.

◦ 산지관리법에서는 사면높이 15m까지 개발할 수 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10m로 정하
여 협의해 주고 있음

- 임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제 사업시행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협의에 들어가지 
전에는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없음

◦ 이외 계사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차까지 
재심의를 한 예가 있을 만큼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함

3.2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민원분석

◦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민원분석은 크게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소속 부서의 민원 및 이명박정
부가 정부차원의 토지규제 개선과 관련한 민원 접수현황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소속 부서의 민원은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 주를 이루며, 정부차원의 
토지규제 개선과 관련한 민원은 일반 국민들의 민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기업 등 기업
입장에서의 민원으로 차이가 있음

1) 국토부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민원 분석

◦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1년간 국토부 도시정책관 소속 민원현황을 분석함
- 지난 1년간 전체 민원건수는 총 9,348건이며, 이중에서 개발행위허가가 2,216건(23.7%)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1,789건(19.1%), 그리고 도시계
획시설사업이 1,518건(16.2%)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민원건수가 도시개
발사업의 666건(7.1%)보다 약 3배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소규모의 개발사업이 민원
이 많은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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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개수 비율

합계 9,348 100.0 

개발행위허가 2,216 23.7 

개발제한구역 1,789 19.1 

도시계획시설사업 1,518 16.2 

지구단위계획 863 9.2 

도시기본계획 814 8.7 

도시개발사업 666 7.1 

용도지역 608 6.5 

토지적성평가 432 4.6 

도시공원 346 3.7 

기반시설부담금 51 0.5 

기타 45 0.5 

<표Ⅲ-4> 최근 1년간 국토부 도시정책관 소속 민원현황 (‘12.7-’13.6)

◦ 그 중 개발행위허가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을 위한 기초적인 개발행
위로 인식되고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불만이 높은 실정임

2) 국경위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민원 분석30)

가. 토지규제 민원사례 검토배경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개혁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투명
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ㆍ개발사업 관련 규제애로 해소 및 지역현안애로 해소
에 중점을 두었음

◦ 대구ㆍ광주 등 12개 지역 순회 현장점검, 건설업계 간담회(총8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간
담회, 재건축ㆍ재개발현장 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기업 및 지역의 현장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토대로 2008년 4월 이후 접수된 다양한 현장규제 애로사항 중 입지관련 등 토지규제로 
분류된 263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나. 토지규제 민원사례 처리현황 분석

◦ 토지규제 관련 민원사항을 용도지역 규제, 수도권 규제, 농지ㆍ산지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문화재 등 보호구역, 산업단지 지원, 개발사업 규제, 기타 등 8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3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0), “토지규제개선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도개선과
제를 중심으로”의 연구결과를 요약ㆍ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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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규제관련 민원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단지 지원관련 민원이 57건, 용도지역 
규제관련 민원이 53건, 농지ㆍ산지 규제관련 민원이 25건 등으로 나타났음

◦ 수용여부를 살펴보면, 총 263건의 민원중 수용이 93건, 일부수용이 66건, 중장기 검토 19건, 
수용곤란 73건, 그리고 미검토가 12건으로 나타남

- 수용 및 일부수용이 전체의 60.5%로 상당부분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분야 계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미검토

합계 263 93 66 19 73 12

용도지역 규제 53 15 22 1 10 5

수도권 규제 9 4 2 3 0 0

농지ㆍ산지 규제 25 11 8 0 6 0

개발제한구역 규제 18 4 2 0 12 0

산업단지 지원 57 19 14 9 10 5

문화재 등 보호지역 18 5 5 2 6 0

개발사업 규제 61 28 7 1 24 1

기타 22 7 6 3 5 1

<표Ⅲ-5> 토지규제 분야별 민원사례 처리현황

3.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문제점 분석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문제점 도출

◦ 인ㆍ허가 관련 법규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인ㆍ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담고 있는 법규의 용어나 내용들이 전문적이고 생소한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여 법규 속에 담겨있는 규제내용과 절차를 파악하고 인ㆍ허
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접수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음

-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뿐만 아니라 중간단계의 회신이나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ㆍ허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며 신청자가 주도적으로 
인ㆍ허가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인허가 결과의 예측 불확실성 높음
- 인허가 결과에 따라 투자의 성공여부가 결정되지만 그 성공여부를 사전에 개략적으로도 예측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비용을 투입한 후 허가를 얻지 못해 사업이 좌초하고 사업자나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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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 인허가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부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평가 그리고 위원회를 거치게 

되면서 회신기한, 보완회수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인허가 승인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 역할 미흡
-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간의 이견

발생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나 절차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신청자가 해결 못하는 어려운 보완요구 또는 관계기관간의 상충되는 요구들로 인해 사업기간

의 장기화 및 신청인의 금융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사업의 표류 및 포기 현상도 발생
◦ 인허가 과정의 지원체계 부재
- 신청자가 인허가 처리의 진행과정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직접 인허가 관련 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게 되고 관련부서간의 회피나 부재
에 의해 진행상황의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청자가 원하는 인허가 관견 전문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민원인이 일
일이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합리함 발생

- 토지이용변경과 관계된 의사결정 사례가 공유되지 못하여 유사 사안에 대한 지자체 내부 및 
지자체간 심의의 일관성 저하

- 주민의견수렴 또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기회가 부족하여 공식적인 인ㆍ허가 절차 내에
서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정이 어렵고 사후 갈등 지속

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문제점 개선방향

◦ 인허가절차는 간소화 방향으로 기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
- 그동안 계획 방법의 발전과 계획환경의 변화로 계획의 절차도 계속 복잡해 짐
- 보다 질 높은 계획수립을 위해 검토, 협의, 심의 등 절차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으나 그것

이 계획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힘 듬
- 각종 절차를 거치게 하므로 인허가 주관(기관)부서에서는 계획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킨 

효과는 있으나 요식적 절차운영 사례가 상당히 많아짐
◦ 토지이용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크게 입안제도, 관련기관(부서)협의, 위원회심의 

제도 단계별로 현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함
◦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에는 기존협의, 심의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절차간소화에 따른 보완책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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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관계부처 협의

가. 사전협상제도 등 인허가전 협의제도

◦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한 제안시, 제안내용의 계획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협상제도는 사전에 개발, 정비 가능여부와 계획수립시 쟁점이슈에 대해 
해당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개발가능여부를 조속히 판단하고, 계획, 개발 수립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됨

-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전협상제에 의한 대규모 부지개발이 주춤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전체
적 인허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시 서울시 상정 전에 자치구와 
서울시, 관련 전문가, 제안자(계획 대행기술자, 민간)가 참여하는 시구합동회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상정 후 인허가전에 주요 쟁점이나 정책방향에 비춰 바람직한 
계획방향을 제시하여 본격 인허가전에 계획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

◦ 이와 같이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인허가의 시작단계에서 계획의 주요쟁점을 파악하고, 특히 
관련 결정기관, 제안기관, 제안자, 전문가의 의견을 초기에 수렴하여 보완하거나 잘못된 계획
을 바로잡아 본인허가 절차에서는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인허가기간의 간소화나 토지이용결정시 인허가의 혼선을 줄여주는 좋은 방안임

나. 산업단지인허가특례법과 같은 유사제도 도입

◦ 간소화 특례법은 기존의 개발계획기본계획), 실시계획의 두 단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수립할 수 있는 체계
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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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6)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의 인허가 기간 단축

 

◦ 그러나 실질적 운영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간소화법의 취지가 제대로 인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관계기관협의 및 제 영향평가
- 간소화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로 규정하

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안자가 보완을 위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조항 때문에 제
안내용 협의 기간을 대부분 맞추고 있지 않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통합심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간소화법에서 제시한 기간내 
인허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에너지사용계획 등 관계기관 협
의시 관계기관의 정책방향과의 충돌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소화 특례법에 강제하는 
협의 기간을 따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통합
되면서 기존절차보다 훨씬 복잡해져서 대부분의 대규모 계획이나 개발에서 수행되는 영향평
가 기간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 이는 환경분야의 주민열람과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추후 계획이나 개발에 따른 문제소지를 
제거하고, 주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열람 보완 후 재열
람하고 본 평가에서 공람을 하는 등 절차가 중복되어 결과적으로는 토지이용결정 기간을 상
당히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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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조정회의
- 관계기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회의결과

에 이견을 조정하고 안 될 경우 국무총리실에 두는 기구(투자촉진센터)에서 직접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여건은 통합조정회의가 가동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통합조정회의는 이견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의 즉시 조율을 통해 인허가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바 현실적 운영방안이 필요함

4) 위원회의 운영

◦ 각종위원회는 토지이용 결정의 마지막 최종결정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중요한 절차임에도 각
종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분담, 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가. 위원회의 역할분담

◦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대표적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역할구분 
명확화가 필요함

-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가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 중임

- 용도지역내 세분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사하이나 종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받은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전적지와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간변경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됨

- 예를 들어 개략적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사항(종간변경)이 
포함되면 두위원회를 모두 거쳐야하므로 심의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경우
처럼 위원회를 거칠 때 마다 각종 조건의견이 많아지므로 계획수립 기간이 상당히 증가하는 
요인이 됨

- 따라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절반정도의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포함되더라도 두 위원회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할 경우 하나의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간소화가 가능함

- 심지어 최근까지 모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건축공
동위원회를 거치는 2번의 심의로 운영되고 있음

나. 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권한

◦ 각종 위원회는 관련법에서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구성으로 각종 자문, 심의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측면에서의 의견 제시는 위원의 고유영역으로 자유롭게 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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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위원 중에는 그 위원회에서 다뤄야할 범위, 결정권한을 정확히 모른 체 심의에 참석 본인
의 전문성만을 내세워 위원회에서의 결정범위를 벗어난 자문,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이 구성되면 반드시 해당위원회의 자문, 심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교육이 필요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의견 제시는 자제시킬 필요가 있음 

-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나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는 수많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있음에도 언
론인, 회계사, 부녀회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도시계획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견 제시로 
지자체 정책방향이나 계획적으로 퇴보된 결과가 발생함

- 위원회는 그 분야의 실무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조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계획분야의 실무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로 좀 더 질 높고, 실행력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다.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및 심의내용의 공개

◦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법적으로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사례로 극히 

이례적임
- 절차상 의회의견청취의 경우는 방청, 내용공개 모두 하고 있음

◦ 공공계획이나 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심의내용공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으나 좀 더 책임감 있는 토지이용 결정을 위해서는 심의내용도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 공개가 
필요함

- 심의내용 공개 시 효과 :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운영, 과도한 조건부
여등 공공, 주민, 민간을 배려하는 위원회운영 

◦ 위원회의 위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각종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회 참여시 사전에 자문, 심의내용을 숙지하고 오는 위원은 거의 없

는 것 같음,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즉흥적 의견 제시로 주요 쟁점에서 벗어난 논의가 너무 많음
- 영국의 계획심의관 제도처럼 일정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상설된 위원회로 운영은 못하더라

도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숙지 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상의 개선이 필함

5)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교육

◦ 토지이용과 관련된 협의는 공공기관의 주관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나 담당자의 자질과 인허가
의 자세로 인해 토지지용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전문성 강화와 인허가를 접하
는 자세에 대한 전환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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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 토지이용은 주관부서 공무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담당자에 따라 자질이 
편차가 큼, 토지이용과 연관된 부서의 담당자는 토목직, 건축직에서부터 행정직등 다양한 분
야를 전공한 담당자가 배정을 받아 이루어 지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짐

◦ 또한 자주 있는 인사발령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사이 담당업무가 변화됨에 따
라 계획환경의 변화 속도를 이해하고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순환보직 제외나 토지이용의 대표 직무
분야인 도시계획직의 보강이 필요하고, 최근 개발행위허가기준 작성과 같이 객관적 판단을 위
한 메뉴얼 제공 등이 강화 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함

나. 담당 공무원의 자세

◦ 토지이용관련 인허가는 허가해주는 쪽인 갑과 신청하는 쪽인 을의 갑을 관계 형성이 불가피함
◦ 갑을 관계에서는 갑의 자세에 따라 긍정적 인허가 진행이 될 수 있고, 때론 토지이용의 공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관계에 따라 인허가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공무원의 인허가를 대하는 자세와 행동

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인허가 방법에 대한 규명과 공무원의 가이드라인보강과 재교육일 
필요하다고 판단됨

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종합

◦ 지금까지 논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관련 의견을 간략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토지이용계획 인허가 입안여부결정 단계에서의 제출서류와 절차간소화에 관한 사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도시계획, 도정법, 산입법 등, 최근 재해취약성평가 등 제출 서류의 지자체 데
이터베이스화 등의 의견)

- 관련기관(부서) 협의시 절차지연의 사례(산업단지 간소화법의 영향평가 협의 등)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절차단축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개선방안으로 역할분담 명확
화,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허가 자세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됨
◦ 또한 토지이용결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인허가 권한의 

이양, 조건부 인허가방안(용도지역 상향결정 유보 개발시 고시), 계획실명제 도입을 통한 계
획의 질적 향상 등의 검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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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 개선방향 개선방안

∙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간소화, 단순화
∙ 일괄협의제 도입
∙ 위원회 심의방식 개선
∙ 사전심의 제도 도입

∙ 인허가 결과의 예측 불확실 ∙ 예측성 강화
∙ 협의 기한 등 명시
∙ 사전검토제 도입

∙ 조정 역할 및 제원체계 미흡 ∙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 통합조정회의 설치 
∙ 주민의견 수렴 및 정보제공
∙ 인허가지원센터 설립ㆍ운영
∙ 통합 인허가시스템 구축

<표Ⅲ-6> 토지이용 인허가 유형별 제도개선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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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주요 내용

4.1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 토지이용 인허가는 국민들의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 인허가 등 지구ㆍ구역 지정ㆍ변경부터 개
발계획ㆍ실시계획 수립 등까지 착공이전 절차를 전체 포함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은 사전준비단계(인허가의 가능성 예측, 주민동의 및 주민의견 수
렴 등) → 계획서 작성(계획수립, 신청서 작성 등) → 신청 접수 → 인허가 검토과정(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영향평가, 위원회 등) → 인ㆍ허가 결정(공고 및 결과통보 등) 등의 과
정임

◦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재해ㆍ방재ㆍ산지ㆍ농지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평가 및 협의
제도에 우선하여 적용함

- 다만, 개별법에서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되어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된 개발사업(행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
발행위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산업질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행위 등을 포함함

- 공공기관 수행하거나 분양목적의 대형 개발사업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상에
서 제외함(장기적으로는 포함 검토 필요)

구 분 사업유형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허가

건축허가
-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 또는 신고절차

공장설립 등 승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500㎡이상 공장 설치시 받아야 하는 승인 사항

<표Ⅳ-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대상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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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주요 개선방안 도출

1) 인허가 제도개선 기본방향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및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함

 

(그림Ⅳ-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기본방향 및 목표

2) 주요 개선방안 도출

◦ 기업 및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단순화, 예측성 강화, 그리고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를 제시함

◦ (간소화ㆍ단순화) 현재 복잡한 규제 내용 및 절차를 단순화,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
이고 불필요한 토지이용 인허가 기간을 정리하여 기간단축을 도모함

- (주요 개선방안) 일괄협의제 도입, 위원회 운영개선, 소규모 사업의 사전심의제도 활성화 등
◦ (예측성 강화) 사업의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 신청인이 사전에 신청결과와 심의진행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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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하도록 협의기간을 명시하고 컨설팅 기능강화
- (주요 개선방안) 인허가 협의기한 등 명시, 사전검토제 실시 등

◦ (조정 및 지원 기능 강화) 부처ㆍ기관간 이견발생과 민원인의 불만사항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인허가업무에 대한 책임수행과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과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맞춤형 해결

- (주요 개선방안) 통합조정회의, 주민의견 수렴방식 및 정보제공방식의 개선, 통합인허가지원
센터 운영, 통합인허가 시스템 구축 등

(그림Ⅳ-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별 제도개선방안

4.3 토지이용 인허가 주요 개선방안

1)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단순화

(1) 통합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심의 방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허가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별도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결과가 상호간에 충돌하
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경우 다시 위원회 심의를 새롭게 거쳐야 하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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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사항(종간변경)이 포함
되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모두 거쳐야하므로 심의단계에서 많은 시간 소요

- 대부분의 경우처럼 위원회를 거칠 때마다 각종 조건의견이 많아지므로 계획수립 기간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 

- 건축위원회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치나 규모가 달라지면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구분 개발행위허가(예시)

농지 ◦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라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

산지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산지관리위원회

교통 ◦ 교통처리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환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설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경관 ◦ 경관계획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

문화재 ◦ 문화재지표조사 등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표Ⅳ-2> 토지이용 인허가시 각종 위원회 현황

구분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 토석채취규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1㎢ 이상 • 100만㎥ 이상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 30만㎡ 이상 1㎢ 미만 • 50만㎥이상 100만㎥ 미만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 개발행위허가규모 이상 30만㎡ 미만 • 3만㎥이상 50만㎥ 미만

<표Ⅳ-3>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구분 면적규모 비고

공장설립 등 승인 •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표Ⅳ-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규모

◦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 판단 및 원칙 없는 무리한 의견 제시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 발생

-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회 참여시 사전에 자문 및 심의내용의 숙지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즉흥적 의견제시로 주요 쟁점에서 벗어난 논의 발생

- 영국의 계획심의관 제도처럼 일정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상설된 위원회로 운영은 못하더라
도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숙지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상의 개선 필요

◦ 개발사업 추진시 각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어 인ㆍ허가 절차의 중복 및 장기
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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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관련 인ㆍ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개최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1개 심의가 지연될 경우 종료할 수 없고 계속 서로 
보완하면서 진행되어 인허가 절차 장기화 

< 사 례 >

◦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건축 및 교통개선대책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진입
도로에 가감속차로 확보 등의 심의의견이 제시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필요사항이 발생. 절차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추가 

◦ 00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획일적인 용적률(200% 이하)을 강요하
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인센티브 부여는 전부 인정치 않는 등의 문제로 사업지연 발생

◦ 산업단지 계획변경허가 신청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2개월 내 완료하였으나, 중
앙연안관리심의회 개최 지연으로 5개월후 심의회가 개최되어 인허가 기간 상당기간 연장(전경련, 2010)

나. 개선방안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각종 위원회의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통합위원회에서 심의
- (성격)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통합심의가 필요시 설치ㆍ운영(비상설 위원회 성격)
- (구성)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포함(단, 기관별 1인), 민간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각 위원회

별 추천을 통해 구성(당연직을 포함하여 위원회별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통합대상)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농지 및 산지 관련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인허가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 통합위원회는 인허가 절차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의 정책 자문 역할도 수행

< 유사 도입사례 >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공동심의(주택법)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

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
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함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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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운영, 과도한 조건부여 등 공공, 주민, 민간을 

배려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심의내용의 투명한 정보공개 의무화
- 일반인 및 전문가들도 위원회 심의를 방청할 수 있는 제도마련으로 위원회심의의 투명성 제고

< 유사 도입사례 >

◦ 서울시는 건축 관련 인ㆍ허가시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심의서류 세부내용에 대한 관련부서나 
기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묻던 것을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업무 협의

◦ ｢건축합동심의회｣는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시 ‘건축+교통+환경’이나 ‘건축+교통’ 심의가 필요
한 경우에 건축, 교통, 환경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하여 ‘단일 의결안’을 도출함으로써 사
업자가 기존에 각각의 위원회에서 “재심의” 처리시 부담하는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하고 동시에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

◦ (효과) 아현3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4개월(116일)에서 3개월(81일 : 30% 단축), 대형건축물인 재향군
인회관은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328일)에서 5개월(153일 : 53%단축)로 대폭 단축

◦ 각종 위원회 등 개최시 개최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방식 개선

- 심의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과 범위를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

-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운영틀을 제시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주체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

◦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높은 참여 및 질 높은 심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위원회 
운영 도모

다. 기대효과

◦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가이드라인 제시로 심의의 투명성 확보 및 심의 기간 단축
◦ 주택건설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의제처리되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제되지 

않아서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위원회, 경관위
원회 및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최소 60일 이상의 기
간 단축이 예상되며, 행정처리기간 등을 포함하면 기간 단축 효과는 훨씬 클 것임

◦ 소규모 농업용 창고 및 일반창고(1,000㎡ 이하로 확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
외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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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입시설, 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 저촉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2) 인ㆍ허가시 일괄협의제 도입

◦ 일괄협의제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관련부서협의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동
시에 착수되도록 한다는 의미와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인ㆍ허가에 관련되는 관련부서의 담당자들
이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전자결재와 연계된 지원정보시
스템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상호 연계된 전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토지이용 인허가시 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의가 수직(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반복적인 협
의로 기간 장기화 초래

- 관계부서 협의(시군구) → 관계기관 협의(시도) → 관계부처 협의 (중앙) →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로 진행

-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시군에 위임되어 이미 많은 부문 일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도지사 허가대상의 경우(자연녹지지역 10,000㎡이상, 비도시지역 30,000㎡이상) 시군에
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계기관협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시군관계기관협의와 동시에 도의 관계기관협의가 이루어질 경
우 최소 30~40일 이상의 기간 단축 가능함

구분 개발행위허가(예시)

농지/산지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교통 ◦ 교통처리계획

환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경관 ◦ 경관계획

문화재 ◦ 문화재지표조사 등

<건축허가 관계부서 협의(이천시)> 



50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연구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 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 등

- 보 건 소 : 병원 등

◦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회 운영 중이나 기초지자체에 한정

- 일괄협의회는 인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나. 개선방안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협의절차를 순차(수직) 협의에서 일괄(수평) 협의할 수 있는 일괄협의
제 도입

- 일괄협의는 순차(수직) 협의 → 동시(수평) 협의로 전환하거나 인ㆍ허가 과정에서 한꺼번에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관계담당자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것을 말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 일괄협의제 운영은 토지이용 인허가지원센터에서 담당
◦ 기초 시ㆍ군 협의와 광역 시ㆍ도 협의, 또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동시에 추진
- 일괄협의 기간은 명시된 인허가 협의기간 내에 추진
- 일괄협의대상에 환경영향평가의 포함여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일반적인 인허가시 협의와 

동일한지 등의 여부 재검토 필요
◦ 토지이용 인ㆍ허가는 인허가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협의하거나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모여

서 협의 추진

< 유사 도입사례 >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 계획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함

< 유사 도입사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의 2에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
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

◦ ｢건축법｣제12조에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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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대효과

◦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일괄로 진행할 
경우, 순차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평적으로 동시에 처리되므로 전체적인 처리기간은 
30~40일(관계기관 협의 30일 + 공문 등 행정처리기간)이상 기간단축이 예상됨

(그림Ⅳ-3) 환경영향평가 절차

(3) 요건 미충족 인허가 사전심의 특례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전심의제도는 개발행위허가 정식 신청 전에 심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제도 
속에 기도입된 제도('11년)이나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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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시 사업 착수 전에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
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사 례 >

◦ 사전심의제도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사업 착수전에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서면 심의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사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개발행위허가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2-3-2)

- 사전심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본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실질적인 효력이 부족
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지침에 근거하므로 법적 근거도 미약

◦ 인허가 신청을 위해 많은 비용이 초기에 투입되고 신청을 진행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만, 결과적으로 불허가의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의 투자금액 손실 등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발생

< 사 례 >

◦ K씨는 사전 법적 충족요건인 토지매입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00시청의 결정으로 토지매입비 등 대규모 매몰비용이 발생

나. 개선방안

◦ 현행 개발행위허가시만 운영 중인 사전심의제도를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시에 확대 적용

◦ (적용요건) 인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사업시행자가 일부 조건(토지의 매입이나 사용동의)이나 
서류(사용동의서 등)를 추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과하고 조건이나 
서류를 만족시켰다고 인정을 받으면 사후심의를 면제

- 소규모 토지이용 인허가시 소유권 및 사용권 취득이전의 사용동의서 등 일부서류의 요건이 
미충족시에만 예외적으로 사전심의 특례 적용

◦ (적용대상) 소규모 토지이용 인허가시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요건 미충족 사전심의의 적용
대상은 용도지역별 일정규모 이하*로 적용

-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하에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 보전관리지역 : 5,000㎡, 생산관리지역 : 7,500㎡, 계획관리지역 : 10,000㎡, 농림지역 : 
7,500㎡,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등

-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기존 사전심의제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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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도입사례 >

◦ 용인시는 2006.8월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경제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사항에 대해 정식서류
를 제출하기 전, 최소 구비서류를 미리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제도임

 - 2006.8월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공장설립승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ㆍ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저장
소 설치)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6개 업무

 - 2009.8월 : 농지전용(변경) 허가, 보육시설인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등 5개 업무 추가

 - 예) 폐수시설 설치신고/허가 기간이 종전 10일 → 4일로 단축, 구비서류도 6종 → 4종 간소화

◦ 사전심의시에는 최소한의 필요서류만을 매뉴얼화하여 공개
- 인허가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사전심의하고 심의결과의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며 압축적인 도서 및 서류를 작성토록 제도 개선

다. 기대효과

◦ 소규모 개발사업의 까다로운 절차 등을 단축하여 인허가 신청자의 투자 위험도 감소
◦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매입 등을 마친 이후 불허가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 사전심의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음. 

2) 토지이용 인허가 예측성 강화

(1) 인허가 협의기한 등 명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인ㆍ허가시 관계부처 협의기간, 위원회 심의 기간 미명시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는 15일, 공장설립 등 승인은 20～30일 이내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위원회 심의가 필요시 심의기간은 제외
- 또한 관계부처 협의나 위원회 심의시 협의 및 심의 보완 등 회수 제한규정 부재

구분 최소기간 문제점

개발행위허가 15일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제외되
어 있는 등 인허가 기간이 형식적으로 규정

건축허가/신고 15일

공장설립 등 승인
20일

(10일 연장 가능)

< 협의기한 등이 명시된 내용 >

- 특히,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각종 협의 및 심의기간 명시 및 회수제한 부재로 인허가기간 장기
화로 적기투자가 곤란하여 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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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계기관협의 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관계
기관 협의 후 1년 이상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례 발생

사업명 부결횟수 결과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 5번

건축심의 통과성북구 보문3구역 재개발 3번

용산구 전면3구역 도시환경정비 3번

< 사 례 >

◦ 00건축위원회는 종교시설에 대해 3년 동안 7차례, 도시형원룸주택 심의건에 대해 6차례 재심의를 반복
◦ 00도시계획위원회는 ’11.7월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접수 이후 

5차례 도시계획 심의 때마다 매번 요구조건을 달리하여 재심의 결정
 - '12.7월 국가권익위원회 지적

나. 개선방안

◦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관계 기관 협의시 협의기간 및 서류보완회수,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심의기간 및 보완심의 회수 명시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은 최대 15일, 서류보완은 2회로 제한하며, 위원회 심의는 최대 
30일, 보완심의는 2회로 제한

◦ 영향평가의 협의 회신기한 및 조사 회수, 서류보완 회수도 명확히 규정*하고, 수립된 사업내
용 이외의 무리한 추가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

- 대부분 정형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시 45일 이내(환경조사회수 2회, 서류보완 1회) 등 기한 명시

< 유사 도입사례 >

◦ 인허가 기간 및 서류보완회수는 특례법이나 특별법에서 제시
◦ 주민의견 청취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는 20일이상 열람, 산업단지계획 승인신

청을 받은 때에는 3일이내 공고
◦ 관계기관협의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는 협의기간 10일, 단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은 15일 이내. 서류보완회수 1회 한정
◦ 환경영향평가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서 개별법에 따라 수행하되 기간(45일), 서류보완회수(1회), 환경조사회수(2회)로 제한

◦ 인허가 과정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계에 수립된 사업내용 이외의 추가사항
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

◦ 인허가권자는 접수된 인허가가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부서간 일괄협의 
등의 절차 등을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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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대효과

◦ 통합된 절차 단계별 협의ㆍ회신 기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절차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
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예측성 강화

◦ 관계기관 협의 후 30일 이내(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민원인의 보완 기간은 불포함) 등으로 정
함으로써 예측성 강화 

(2) 사전검토(인허가 컨설팅)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인이 인ㆍ허가를 위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사업의 적기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공공의 사전지원 행정서비스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만 발생

◦ 민원인들이 직접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해당사업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니는 불편 
초래

나. 개선방안

◦ 민원인에게 인ㆍ허가시 쟁점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인ㆍ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알려주는 인허가 컨설팅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 (다만, 이러한 검토의견에 대
해 법적인 책임은 부과하지 않음)

- 사전검토제도의 대상 인허가 및 구비서류, 처리기한은 지자체에서 결정 권한 부여
◦ 인ㆍ허가시 필요한 서류 및 도면 등의 고려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접수자에게 인허가 가능 여부 및 보완사항을 첨부하여 사전공지
- 토지이용 인허가의 사전검토는 전담부서인 (가칭)통합인허가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며, 관련 

정보는 지원정보시스템 활용

< 유사 도입사례 >

◦ 건축허가의 사전결정(건축법)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

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가능
 -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

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의무
◦ 공장설립 승인의 공장입지기준의 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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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도입사례>

◦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등 도입
 -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기존 용도의 1만㎡이상의 대규모 땅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부

족한 도시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2009년에 도입한 제도임.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 제출하면 타당성 검
토를 거친 뒤 서울시가 파트너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공공기여방안(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대가로 늘
어나는 용적률의 60% 적용) 놓고 사업자와 협상하며, 공공성 살리면서 무리한 사업을 차단하여 원활한 사업추
진을 도모

◦ 이천시 인허가 사전민원상담제 도입(2006.12). 민원인이 인ㆍ허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
하기 전에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불허 및 반려민원 감소와 더불어 민원인의 시간
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용인시가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 상담제 및 사전청구 검토ㆍ협의제도입(2013.05). 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 상담제는 매주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이며, 도시개발사업 사
전청구 검토ㆍ협의제는 신규사업 추진 시 주요부서 사전협의 및 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의 단축 지원 

다. 기대효과

◦ 민원인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검토로 예측가능성 증대
◦ 토지이용 인허가시 사전컨설팅 제공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3)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1) 기관간 조정기능 강화와 민원인 불만사항 수렴

가. 현황 및 문제점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관계부서 및 기관에 상호간에 충돌하는 이견이 발생하거나, 신청인이 수
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붙게 되어 전체적인 인ㆍ허가 기간 장기화로 민원인의 불만 사항 발생

◦ 이의 해결을 위해 부서간의 협의 조정이나 협의기관과 신청인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서간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창구나 조직이 부재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의견을 조정ㆍ중재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개발사업 추진시 각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어 인ㆍ허가 절차의 중복 및 장기화 우려

< 사 례 >

◦ 00시청 협의시 00구청 협의내용과 상이하여 양기관의 의견청취 및 보완으로 인허가기간 장기화
 - 사업승인 신청시 의제처리가 가능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시, 구의 이견 또는 부서내 이견(건축, 토목) 등으로 

협의가 원만치 않아 별건 처리되는 경우 발생 (건축허가 신청공문 3차례 반려, 취하)

 
◦ 관계기관에서 제기된 의견을 민원인이 사업성 악화 등의 문제로 수용이 곤란할 경우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는 경우 빈 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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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 개발행위허가 관계부서 협의시 산지분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00유역환경청 협의시 원형지 보전 등
의 요구로 인하여 재협의를 추진하여 인허가기간이 1개월 이상 지연됨. 사업시행자는 조정을 위해 직접 협의부
서 방문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협의부서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지속 요구 중 

◦ 신청인이 직접 인하가 과정의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이나 위원회의 조건 등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마련 및 민원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화

 
나. 개선방안

◦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가 지속 지연될 경우,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이견조정 및 
협의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설치

- 통합조정회의에는 이견이 발생한 관계 부서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협의 및 조정
- 통합조정회의는 기초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등과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에 설치
- 통합조정회의 논의 과정에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정기적 제도개선 과제발굴도 실시

◦ 통합조정회의에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이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통합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조정

- 통합위원회는 이견이 발생한 관련된 위원회가 참여하며,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부서가 
민간 전문가 추천 가능

◦ 인허가 신청자가 기관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해 수용 또는 보완이 어려울 경우, 인허가권자에
게 조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민원인 조정신청제도 도입

- 민원인 조정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에 접수하고, 인허가권자가 민
원인 조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통합위원회에서 민원조정 심의

- 필요한 경우 통합위원회에서 민원인 및 보완요청부서의 소명기회 제공
- 민원인 조정신청제도는 조정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14일 이내 민원 조정신청 결과 통보

< 유사 도입사례 >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는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
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 개최

◦ 양평군은 인허가 민원시스템(‘07.7)을 도입하여 집단민원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

다. 기대효과

◦ 관계부처 간 중재기능 활성화 등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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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유도

(2) 주민의견 수렴방식 개선 및 능동형 정보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이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어 주민의 불편 및 혼란 초래
◦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의 절차들이나 인허가 결정들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고 잇다가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민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발전

◦ 또한, 토지이용 인허가시 신속성 및 행정효율성을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일 경우 사
후 이해관계자간 갈등 증폭 우려

< 사 례 >

◦ 국가권익위원회(2007년)에서 주민의견청취제도 개선방안으로 공람정보등록제(가칭)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아
직까지 미반영

나. 개선방안

◦ 계획ㆍ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온라인 등으로 상시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의견도 온
라인으로 통보하는 등 기관 방문 최소화

- 주민의견 청취(공람ㆍ공고)시 또는 통합지원시스템 등 활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행정절차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을 희망하는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관련 정보 등을 능동적으로 제공
- 공람ㆍ공고된 사항만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통합인허가지원정보시스

템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람정보등록제(가칭) 도입

다. 기대효과

◦ 단계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합, 표준화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실화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가. 현황 및 문제점

◦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관련기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복수의 관련 부
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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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의견수렴 및 지원 체계 미흡
◦ 각종 인허가시 협의내용과 심의내용을 민원인뿐만 아니라 계획수립권자, 계획가, 전문가들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는 공람과 최종 고시 시에
만 확인 가능

◦ 유사한 인허가 업무임에도 개별 법률들에 근거하여 분산되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
터들의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효율 및 편의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 증대

나. 개선방안

◦ 토지이용 인ㆍ허가는 민원인이 관련 인ㆍ허가부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민원의 
신청단계부터 하나의 조직에서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 중심으로 체계개편

◦ 민원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창구 일원화, 사전상담, 시스템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
통합인허가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인허가지원센터는 인허가의 사전검토 및 심의, 일괄협의, 민원인 조정신청, 그리고 토지이용 
인허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기구로서 역할 담당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고, 인허가부서 실무자(환경, 산지, 농림, 문화재 관련) 
직원을 지원센터에 배치(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도 연계, 2013.5.1)

◦ 인허가 기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유사 인허가시 관련 절차ㆍ기간을 단축(컨설팅 기능)
시키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유사 도입사례 >

◦ 양평군은 인허가 민원시스템(‘07.7)으로 생태개발과 신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율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지
연처리율 제로화 운동, 지연처리 민원 배상제, 집단민원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 => 인ㆍ허가 처리의 1차 보완기
간을 상당한 기간 → 15일로 조정

◦ 가평군은 토지ㆍ건축 인허가 스마트 처리시스템 도입(‘13.6.1). 토지건축 민원 처리사항 주례보고회 개최, 민원
서류 불가 및 반려 때 사전검토제 실시, 농지 산림 개발 건축민원 담당자 합동출장제 실시

◦ 김포시 종합민원과는 ‘07.8월부터 '인허가관련 민원처리기간 50%단축'을 시행. 환경, 개발행위, 농지ㆍ산지전
용, 공장설립, 건축 등 민원종별 약 30여종의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율 향상
(69%→82%)

◦ 김해시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행정, 공장설립, 건축신고,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 
8개 담당으로 구성된 복합민원처리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 설치

◦ 서울 서초구의 OK 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센터에 인허가부서 실무자 1명씩 배치 

< 도입유형 >

◦ 유형 1 :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해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ㆍ농지ㆍ공장 등 주요 인허가 
업무를 전담과에서 처리하는 방식(김포시 종합민원과 등)

◦ 유형 2 : 기존 민원실에 주요 인ㆍ허가 기능을 추가해 통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김해시 허가민원과 등 )
◦ 유형 3 : 종합민원실에 개별 부서 인ㆍ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이동 배치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적 

통합 방식(대구 달서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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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범위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 등 승인 이외의 
확대운영 범위는 지자체에 위임

- 토지이용 인허가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대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 등으로 위
임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영

다. 기대효과

◦ 민원별 맞춤형 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신청인은 단일창구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사전검토, 사전심의 그리고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의 모든 과정을 이곳에서 확인 제공받을 수 있어 One-stop 서비스 실현
◦ 관련부서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협의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원감소 뿐만 아니라 행정효율성의 증대

(4)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토지이용 인허가시 민원인과 유사한 성격의 인허가 절차 등의 사전검토를 위한 정보 부족으로 
토지이용의 불확실성 야기

◦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심의 등 각 단위업무별로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건축 관련 복합민원의 처리과정 및 진행상황을 민원인이 파악하기에는 한

◦ 또한, 토지이용 인허가시 신속성 및 행정효율성을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일 경우 사
후 이해관계자간 갈등 증폭 우려

◦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의 미구축과 미공개가 토지이용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 
초래

- 토지이용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들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됨
으로써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독점이나 음성적 거래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뢰 저하 

< 사 례 >

◦ 국가환경정보센터(코네틱)에서 국가환경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기술 향상 및 환경산업 육성지원, 지
식공유 정보화, 환경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http://consulting. konetic.or.kr) 운영

나. 개선방안

◦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허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허가의 처리결과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
해 검색 가능하도록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인허가 절차 소개 등으로 정보제공 지원하고, 통합인허가지원센터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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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 토지이용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
- 해당 지자체별로 토지이용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인과 전문가에 대한 토지이용

정보제공과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현재 일부 운영 중인 분야별(건축, 공장 등) 전산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한 토지이용 인허가 지

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의 창구 일원화 도모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개편하거나 국토해양부

가 주관하여 별도의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협의내용을 파일로 제출하고, 입안ㆍ검토ㆍ심의 결정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처리기한 등) 등을 민원인에게 알림 서비스(SMS, 메일링 등) 등 모니터링 제공

<유사 도입사례>

< 서울시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 >
◦ 건축 관련 사전심의 및 인ㆍ허가 처리과정을 온라인상에서 One-Stop 처리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 처리주무

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공무원, 위원회 심의위원, 공청회 시민이 공동으로 민원사무를 온라인에서 복합적으로 처
리하는 시스템 도입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및 건축 관련 인ㆍ허가시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
원처리의 모든 과정을 시민고객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토지이용 인허가 지원시스템에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준비과정(평가서 작성 등)에서 공
공기관이 구축한 DB 등의 제공을 의무화(조사기간 단축 및 편의성 제고

- 국가의 빅데이터 활용과 연계한 국가가 기 구축한 DB 및 조사자료를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
향평가시 활용가능 하도록 조치

◦ 국토교통부의 책임하에 그동안 운영하던 기존의 시스템에 기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시스템
을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국민 지원을 실천

다. 기대효과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의 24시간 실시
간 지원가능

◦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각종 정보와 도움자료들을 제공하고, 유사사례의 처리결과를 검색가
능하며, 공통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상호간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행정업무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지원가능

◦ 인허가 지원센터가 가지는 오프라인지원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새정부의 중
점과제 중 하나인 정부3.0을 실천하고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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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기본목표 비고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필지단위의 종합적 토지정보의 온라인ㆍ실시간 제공
-토지이용 도면자료 및 조서자료의 DB구축
-부동산관리행정 효율화 및 부동산정책자료의 생산ㆍ제공

국
토
해
양
부

국토정보
정책과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대민서비스 제고
-업무처리의 전자화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건축행정 정보DB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건축
기획과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GIS를 기반으로 첨단정보기술과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한 각종 
공간계획 및 정책결정 지원 

국토정보
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행정을 정보화하여 체계
적인 관리, 정책지원, 민원편의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녹색
도시과

농지종합정보시스템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추진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 농
림
수
산
식
품
부

농지과

농림종합정보시스템 -시군구 농지관리
한국

농어촌
공사농림지리정보시스템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농지정책 수립 및 농지관련 업무에 활
용, 대국민 서비스, 타 부처 자료 지원

환경지리정보시스템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및 각종 자연생태계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
리, DB자료를 활용하여 자연환경보전업무 지원

환
경
부

정보화
담당관실

국가환경평가지원시스템

-환경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이원화 되어 제공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
토 및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의 통합기반 마련

-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조사)와 관련한 
환경평가 공간정보 정보범위 확대 등

한국환경
정책ㆍ평가

연구원

물환경정보시스템
-물환경 정보인프라로서의 물환경 기초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물환경정보의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립환경
과학원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국가 기본지리정보(시설물 분야 문화재부문)인 국가 및 시ㆍ도지정문
화재 지리정보 DB 구축, 유통

문
화
재
청

발굴
조사과

매장문화재활용체계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와 국토 
개발 및 보존의 균형을 도모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와 연계한 산림분야 공간정보구축ㆍ활용으로 산림자원
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ㆍ관리 산

림
청

정보통계
담당관실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산지정보에 대한 인터넷 민원 열람서비스
산지

관리과

<표Ⅳ-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유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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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사 업 명 주관기관 사 업 내 용

일반
응용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DB 
연계 및 통합 방안 마련

3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
3차원 공간정보 DB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행
정업무에 활용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KLIS 1차 고도화 사업결과를 지자체에 확산 설치, 대
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갱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을 시범지자체에 확산 구
축하여 수직적ㆍ수평적 도시계획정보망 완성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KOPSS 전략계획 수립 및 기존모형의 고도화와 신규
모형 개발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속성중심의 건물행정정보시스템(AIS)와 공간정보를 연
계하여 건물기본공간정보로 활용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국가GIS 사업성과 활용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환경

물환경정보시스템

환경부

물환경 기초자료 분석방법론 개발

자연환경종합GIS-DB구축
2006년도 자연환경조사자료GIS-DB 구축 및 자연환경
조사 입력시스템 보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ㆍ관리 사업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향 마련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중분류 토지피
복도 갱신

남한지역 중분류 토지피복도 일괄갱신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업무 지원을 위한 DB갱신 구축 및 서비
스 기능개선, 교육 및 홍보

농업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사업
농림수산식

품부
농촌용수 자원조사 및 기초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농지정보화사업
농림수산식

품부
농지전용현황도 DB 구축 및 농식품부 농지종합정보시
스템 구축

농촌어메니티 자원도 구축 사업
농촌진흥청

농촌자원 DB 구축 및 웹서비스시스템 구축

GIS기반 농업환경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농업환경자원 DB 구축

산림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청

산림GIS 표준화체계 구축, 산림분야 응용시스템 및 기
반 구축

산지정보시스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임상도 제작사업(1/5,000) 전국 임상조사 및 임상도 제작사업 

산림입지도 제작사업(1/5,000) 전국 산림입지조사 및 산림입지도 제작 사업

산림GIS포털시스템 산림GIS대국민 서비스 및 자료유통시스템 구축

등산로 DB구축사업 전국 주요산에 대한 등산로 DB 구축사업

임도망도 구축사업 전국 산림에 대한 임도망도 제작 사업

해양

통합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연안정보도 고도화 및 3차원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자해도 제작사업 전자해도 제작ㆍ수정 및 전자항해서지 제작

해안선조사측량 및 DB구축 국가기본공간정보로서 해안선의 정의 및 활용체계 구축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해양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안해역해저정보 조사사업 해저정보조사 실시

연안해양정보실시간제공시스템 구축사업
조석기준면 관리와 연안의 각종 해양정보의 제공을 위
한 해양정보 포털구축

<표Ⅳ-6> 국가지리정보체계(1995-2010)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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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사 업 명 주관기관 사 업 내 용

시설물 

국토건설지반정보 DB구축사업
국토해양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 시 구축된 지반정보를 
DB화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도로기반 7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 전산화

광산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식경제부
광산 및 광해관련 도면ㆍ문서자료의 DB화, 시스템 구
축 및 활용

항만지하시설물GIS DB구축사업 국토해양부 마산, 광양항 DB 구축 및 지반정보시스템 개발

수자원

하천지도전산화 사업

국토해양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홍수위험지도 기
본계획 보완

지하수정보관리체계구축사업
지하수정보 분석실 설치, 지하수 정보지도를 통한 지자
체 행정업무지원 및 대민서비스 확대 

문화재

문화재지리정보종합정보망구축

문화재청

문화재GIS 공간DB 확충 및 유지관리, 문화재GIS 활용
시스템 기능개선 및 활용체계 고도화 

매장문화재활용체계(GIS)구축
문화유적분포지도 DB 구축 및 유적정보 보완ㆍ갱신, 
문화재 분포입지환경 분석모델 연구

통계

인구및사업체부문을 통합한 통계GIS DB구
축

통계청

센서스 지도, 경계, 개별공간DB 구축

통계GIS정보 대외 활용체계 구축(U-통계서
비스 인프라구축)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군사 군사지리정보체계사업 국방부 남한지역 FDB, 지형도 구축

교육 교육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지리정보시스템 ISP 수행, 전국대상학교 기본정보
시스템구축 및 서비스

기술
개발

3차원 전파분석 및 다중플랫폼 u-공간정보
처리 기술 개발 

전자통신
연구원

3차원 전파분석을 위한 u-공간정보 생성 및 처리 기술 
개발

자료 : 국토해양부(2008), 국가GIS사업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연구. 수정인용

부문 사 업 명 주관기관 사 업 내 용

환경

물환경정보시스템

환경부

물환경 기초자료 분석방법론 개발

자연환경종합GIS-DB구축
2006년도 자연환경조사자료GIS-DB 구축 및 자연환경조
사 입력시스템 보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ㆍ관리 사업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
향 마련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중분류 토지
피복도 갱신

남한지역 중분류 토지피복도 일괄갱신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업무 지원을 위한 DB갱신 구축 및 서비스 
기능개선, 교육 및 홍보

농업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사업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용수 자원조사 및 기초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농지정보화사업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전용현황도 DB 구축 및 농식품부 농지종합정보시스
템 구축

농촌어메니티 자원도 구축 사업
농촌진흥청

농촌자원 DB 구축 및 웹서비스시스템 구축

GIS기반 농업환경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농업환경자원 DB 구축

<표Ⅳ-7> 국가지리정보체계 일반 응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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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사 업 명 주관기관 사 업 내 용

산림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청

산림GIS 표준화체계 구축, 산림분야 응용시스템 및 기반 
구축

산지정보시스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임상도 제작사업(1/5,000) 전국 임상조사 및 임상도 제작사업 

산림입지도 제작사업(1/5,000) 전국 산림입지조사 및 산림입지도 제작 사업

산림GIS포털시스템 산림GIS대국민 서비스 및 자료유통시스템 구축

등산로 DB구축사업 전국 주요산에 대한 등산로 DB 구축사업

임도망도 구축사업 전국 산림에 대한 임도망도 제작 사업

해양

통합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연안정보도 고도화 및 3차원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자해도 제작사업 전자해도 제작ㆍ수정 및 전자항해서지 제작

해안선조사측량 및 DB구축 국가기본공간정보로서 해안선의 정의 및 활용체계 구축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해양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안해역해저정보 조사사업 해저정보조사 실시

연안해양정보실시간제공시스템 구축사업
조석기준면 관리와 연안의 각종 해양정보의 제공을 위한 
해양정보 포털구축

시설
물 

국토건설지반정보 DB구축사업
국토해양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 시 구축된 지반정보를 DB
화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도로기반 7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 전산화

광산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식경제부
광산 및 광해관련 도면ㆍ문서자료의 DB화,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항만지하시설물GIS DB구축사업 국토해양부 마산, 광양항 DB 구축 및 지반정보시스템 개발

수자
원

하천지도전산화 사업

국토해양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홍수위험지도 기본
계획 보완

지하수정보관리체계구축사업
지하수정보 분석실 설치, 지하수 정보지도를 통한 지자체 
행정업무지원 및 대민서비스 확대 

문화
재

문화재지리정보종합정보망구축

문화재청

문화재GIS 공간DB 확충 및 유지관리, 문화재GIS 활용시
스템 기능개선 및 활용체계 고도화 

매장문화재활용체계(GIS)구축
문화유적분포지도 DB 구축 및 유적정보 보완ㆍ갱신, 문
화재 분포입지환경 분석모델 연구

통계

인구및사업체부문을 통합한 통계GIS DB
구축

통계청

센서스 지도, 경계, 개별공간DB 구축

통계GIS정보 대외 활용체계 구축(U-통계
서비스 인프라구축)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군사 군사지리정보체계사업 국방부 남한지역 FDB, 지형도 구축

교육 교육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지리정보시스템 ISP 수행, 전국대상학교 기본정보시
스템구축 및 서비스

기술
개발

3차원 전파분석 및 다중플랫폼 u-공간정
보처리 기술 개발 

전자통신
연구원

3차원 전파분석을 위한 u-공간정보 생성 및 처리 기술 
개발

<표Ⅳ-7> 국가지리정보체계 일반 응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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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용도지역지구도
 - 국립공원
 - 배출시설설치 제한구역
 - 수변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오염행위제한지역
 - 특별대책지역(대기)
 - 특별대책지역(수질)
 - 특정도서지역
 -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2. 생태자연도
 - 2013년도

3. 토지피복지도
 - 대분류 토지피복지도(1980년대)
 - 대분류 토지피복지도(1990년대)
 - 대분류 토지피복지도(2000년대)
 - 중분류 토지피복지도(2007년)
 - 중분류 토지피복지도(2008년)
 - 중분류 토지피복지도(2009년)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2010년)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2011년)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2012년)

4. 고시지역
 - 군립공원
 - 도립공원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오존경보제실시지역
 - 저황유공급 및 사용의무지역
 - 청정연료사용의무지역

5. 자연환경조사
 - 담수조사지_무척추
 - 담수조사지_어류
 - 식물
 - 양서류
 - 육상곤충
 - 조류
 - 철새도래지
 - 파충류
 - 포유류
 - 해안사구
 - 해안조사지_무척추
 - 해안조사지_염생식물
 - 해안조사지_해조류

6. 측정망
 - 대기오염측정소
 - 항공기소음측정망
 - 수질측정망

7. 환경기초시설
 - 감염성폐기물자가처리시설
 - 매립시설
 - 분뇨처리시설
 - 소각시설
 - 정수장
 - 지정폐기물자가매립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 취수장
 -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표Ⅳ-8> 환경부 보유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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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법률 구성 및 내용

5.1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법률 구성(안)

◦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ㆍ허가제 도입’ 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토
해양부 새정부 국정과제의 실천계획으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도시
계획 및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을 정책으로 제시함

◦ 정부정책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제시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개선 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주요 법률 구성(안)을 제시함

<법률의 주요구성(안)>

- 목적

- 정의

- 적용범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

- 사전심의

- 일괄협의

-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 통합심의위원회

- 인ㆍ허가 조건의 조정 등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부서

-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 주민의견수렴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 인력과 비용의 지원

5.2 법률 구성(안)별 주요 내용

1) 목적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토지이용 인ㆍ허가



68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연구

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언급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및 국민의 편익증진 등 규정 제시

2) 정의

◦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명확히 제시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관련 법령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사전에 승인, 인정, 허가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대상 범위를 설정함
◦ 토지이용 관련 법령,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등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

설팅 및 사전심의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함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사전에 승인, 인정, 허가하는 것을 말함

- “토지이용 관련 법령”이란 제3조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를 의제하고 있는 법령을 

말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호에 의한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은 제1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상담, 자문, 협의 등을 받는 것을 말함

- “사전심의”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제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미충족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에 대해서 

최종 인ㆍ허가 결정 이전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함

3) 적용범위

◦ 토지이용 인허가 적용 개발사업(행위) 중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건축물ㆍ공장 건축행위와 관
련된 인허가 대상을 명확히 제시함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

<주요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의 허가

-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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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는 근거 제시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화 제시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실행력 담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의 단축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관련된 불만 민원의 처리와 개선 노력

6)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

◦ 민원인에게 인ㆍ허가시 쟁점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인ㆍ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근거를 제시함

◦ 민원인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검토로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토지이용 인허가시 사전컨
설팅 제공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 신청서 제출내용 

 1. 토지이용인ㆍ허가 신청예정자 성명과 주소지

 2. 토지이용인ㆍ허가 신청예정부지 개요

 3. 신청하려는 토지이용인ㆍ허가 개요

 4. 그 밖에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항

-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시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관련 정보 제공

 1. 신청예정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

 2. 신청예정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세부 절차

 3. 신청예정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유사한 기존사례

 4. 신청예정부지에 해당하는 관련계획과 상위계획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토지이용인

ㆍ허가 컨설팅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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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심의

◦ 필수 서류만을 구비한 후 개발계획 등으로만 협의ㆍ심의를 진행(부족요건 충촉 후 정식 인허
가 완료)하는 인허가 사전심의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

- 소규모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과의 예측성 강화 및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 예방 대책을 마련함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전심의 대상을 제시함

 1. 토지의 매수

 2. 토지의 사용에 대한 주민동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세부설계도서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ㆍ허가는 제1항의 미충족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이용 관련법령에서 정한 모든 요

건을 갖춘 후 심의를 거친 경우와 동등한 효력을 가짐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를 일반 심의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

은 사전심의에 따른 결정이 불허가가 된 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는 사전심의를 재신청 할 수 없음

8) 일괄협의

◦ 관련부서(내부) 및 유관기관(대외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이 개별적ㆍ순차적인 
진행을 일괄협의로 개선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기초 시ㆍ군 협의와 광역 시ㆍ도 협의, 또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수평적)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
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협의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인ㆍ허가에 관련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

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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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관계 기관 협의시 협의기간 및 서류보완회수,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심의기간 및 보완심의 회수를 구체적 명시함

◦ 영향평가의 협의 회신기한 및 조사 회수, 서류보완 회수도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
◦ 통합된 절차 단계별 협의ㆍ회신 기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절차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

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예측성을 강화함
◦ 단계별 소요기간을 명확히 하여 인허가 장기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함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자료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관계기관 협의 :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으로부터 접수 후 10일

 2. 주민의견수렴 : 주민의견수렴 전 절차완료일로부터 30일 

 3. 의회의견청취 : 의회의견청취 전 절차완료일로부터 30일

 4.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 전 절차완료일로부터 30일 (위원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포함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 자료보완과 재심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됨

 1. 관계기관 보완요구 : 1회

 2. 위원회 재심의 : 2회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며, 환경영향평가시 보완요구는 2회(소규모 환경영향평

가는 1회)로 한정함

10) 통합심의위원회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각종 위원회의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통합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인허가권자(지자체 등)의 판단하에 이들 위원회를 통합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을 명
확화 규정함

◦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가이드라인 제시로 심의의 투명성 확보 및 심의 기간 단축근
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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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중복된 과정을 피하고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또는 상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3. ｢경관법｣ 제2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5. 산지관리법 제22조 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

-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1.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내용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통

합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개별 위원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임명함

-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통합심의위원회에 포함된 개별 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들 중 2인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모든 개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11) 인ㆍ허가 조건의 조정 등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관계기관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및 기능 등의 규정을 제시함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이견사항에 대해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이견이 있는 기관이 참여하는 통
합조정회의 개최 목적 및 내용을 명확히 함

◦ 지지체의 이견조정이 장기화되는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결정안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

◦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발생하는 보완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실행력 제고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함

◦ 민원인이 직접 조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
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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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야 함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제13조에 의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부서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토지이

용 인ㆍ허가권자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기관간 의견이 상충하여 제9조의 기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합동조정회의는 제13조의 인ㆍ허가 전담부서 주관으로 해당 조정회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참여하도록하

고,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음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합동조정회

의에 신청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합동조정회의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건을 확정하도록 함

1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부서

◦ 국민ㆍ기업 민원 및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전담하는 ‘토지이용 인ㆍ허
가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방안 및 근거를 제시함

◦ 인ㆍ허가 전담부서를 통한 유사한 인ㆍ허가 업무를 통합지원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성 및 업
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함

◦ 인ㆍ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인ㆍ허가 관련 사전검토, 사전심의 그리고 진행상황 모니터
링 등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인ㆍ허가 전담부서)

를 설치할 수 있음

- 지원센터(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함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서류의 접수ㆍ허가

 2. 제6조에 의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

 3.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4. 통합심의위원회 및 합동조정회의의 운영

 5. 신청인에게 인ㆍ허가 진행 상황공지 등 정보제공

 6.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 기타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업무

- 지원센터(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부서)에는 센터장 1인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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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합인 인ㆍ허가지원시스템

◦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및 인허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 인ㆍ허가 지
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방안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기관 협의(일괄협의 등), 조정 등의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민원인에게는 실시
간 인허가 처리상황 정보 제공

◦ 토지이용 인ㆍ허가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의 24시간 실시
간 지원함

◦ 인ㆍ허가 전담부서가 가지는 오프라인지원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새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정부3.0을 실천하고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함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시

스템(이하 “토지이용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이라 함)을 구축 ㆍ 운영하여야 함

 1. 토지이용 관련 법령 등 정보의 제공

 2. 과거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이력정보

 3. 제15조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심지역의 신청과 정보제공

 4. 제6조에 의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컨설팅 신청 및 결과통보

 5. 신청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

 6. 기관간 업무협의 지원

 7. 제5조 제3항의 인ㆍ허가 절차개선의 업무보고 및 평가

 8. 그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정보제공, 절차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구축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경우｢건축법｣ 제32조의 “건축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이용하는 전산처리시스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의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인에 대한 통보사항을 신청인이 시스템에 신청한 경우 휴대전화 단문문자서비

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14) 주민의견수렴 등

◦ 주민의견 수렴 절차(공람, 공청회 등)를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뿐만 아니
라 온라인으로 수렴 절차를 마련함

- 민원인이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입안ㆍ검토ㆍ심의 결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의 알림서
비스(SMS, 메일링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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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진행 중인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이 높은 인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제

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ㆍ허가에 관련된 진행상황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주민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의견수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15) 공공데이터의 제공

◦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에 공공기관 보유한 DB를 연계하여 민원인이 사전 준비과정(평가서 
작성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방법 등을 제시함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

청서 작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보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으로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된 공공데이터

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함

 1.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16) 인력과 비용의 지원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부서 
및 통합인ㆍ허가 지원시스템 관련 인력 및 운영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

- 국가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음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부서의 인력 및 운영비용

 2. 토지이용 통합인ㆍ허가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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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토지이용(개발사업) 관련 인ㆍ허가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총칭하는 것
으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와 국토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
가적인 책무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

◦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과 관련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농지 및 산지 전용 등에 대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체감적인 인식은 ‘어렵고 복
잡하다’로 불만이 높은 실정임

◦ 본 연구는 현재 법제도적 취지를 준수하고, 공간계획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훼손시키
지 않으면서도,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 및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잡
하고 어려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① 기존 인허가 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② 개발사업의 각종 평가ㆍ협의 
등 현황 분석 ③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시책 분석 및 평가 ④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등의 과정과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들 도출하고 법령 제ㆍ개정(안) 마련하였음

◦ 기업 및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은 첫째,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단순화, 둘째, 예측성 강화, 셋째,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단순화 방안
- 통합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심의 방식 개선
- 인ㆍ허가시 일괄협의제 도입
- 요건 미충족 인허가 사전심의 특례 도입

◦ 예측성 강화방안
- 인허가 협의기한 등 명시
- 사전검토(인허가 컨설팅)제도 도입

◦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방안
- 기관간 조정기능 강화와 민원인 불만사항 수렴
- 주민의견 수렴방식 개선 및 능동형 정보제공
-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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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의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인ㆍ허가나 대형개발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개선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그에 반해 일반 서민들과 관련된 토지이용 인허가 사업의 대상인 소규모 개발사업인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농지 및 산지 전용 등에 대하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었음. 

◦ 일반국민 및 소상공인의 일상생활 편익증진과 권익보호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제안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에 제안된 절차의 
간소화 및 공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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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건축허가 절차도(개선 전ㆍ후)

 2. 공장설립 승인 절차도(개선 전ㆍ후)

 3. 개발행위허가 절차도(개선 전ㆍ후)

 4. 인허가 통계(건축ㆍ공장설립ㆍ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기간)

 5. 농지 및 산지 전용 협의 현황

 6. 각종 영향평가 등 적용 현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제시 어떻게 처리?)

 ◦ 환경영향평가

 ◦ 교통개선대책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7. 위원회 심의 운영 현황(위원회별 심의기간 등)

 8. 사전심의제도 운영현황(허가신청 및 건수, 기간)

 9.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사례

 10. 인허가 지원시스템 유사 시스템 현황

 11. 토지이용 인허가 제도개선 전문가 의견

 12. 사전검토제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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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 절차도(개선 전ㆍ후)

❚ 기존 절차 ❚ ❚ 개선 절차 ❚ 

건축설계

(설계사무소)

- 각종 법규사항 검토

- 설계도서 작성

건축허가신청

(건축주)
*세움터 접수

관계부서 협의

(기초)

관계기관 협의

(광역)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건축물의 건축 층수

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허가

건 축 허 가

(시장ㆍ군수)
건축허가서 교부

일반 건축물 건축허가기간 : 15일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계획 심의기간에 따라 

결정

건축설계

(설계사무소)

- 각종 법규사항 검토

- 설계도서 작성

건축허가신청

(건축주)
*세움터 접수

관계부서 협의

(광역 및 기초)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허가시 기초 및 광

역 부서협의 일괄협의

건 축 허 가

(시장ㆍ군수)
건축허가서 교부

* 

< 종전 > < 개선 >

◆ 협의기간 : 15일 ～ 60일

◆ 보완협의 : 회수제한 규정없음

◆ 위원회심의 : 보완심의 규정없음

◆ 협의절차 : 시군⇨시도 등 순차적 협의
⇨

◆ 협의기간 : 15일 ～ 45일

◆ 보완협의 : 회수 1회 한정

◆ 위원회심의 : 보완심의 2회 한정

◆ 협의절차 : 일괄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심의

(그림 참고-1) 건축허가 절차도(개선 전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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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설립 승인 절차도(개선 전ㆍ후)

❚ 기존 절차 ❚ 
- 순차진행(길고 좁은 형태)

❚ 개선 절차 ❚ 
- 한 번에 통합진행(짧고 넓은 형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작성

(공장설립 
승인도서 작성)

 
 

공장설립 
승인 신청
(민원인)

시군구관계
기관협의

(의제서류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협의

(해당유역환경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
의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수립

시군구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수립

시도관계
기관협의

(의제서류협의)

시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조치 계획수립 및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작성

(공장설립 
승인도서 작성)

 
 

공장설립 
승인신청
(민원인)

시도관계
기관협의

시군구
관련부서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협의

(해당유역환경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수립

시군구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수립

시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조치 계획수립 및
공장설립 승인

< 종전 > < 개선 >
◆ 협의기간 : 7일 ～ 20일

◆ 보완협의 : 회수제한 규정없음

◆ 위원회심의 : 보완심의 규정없음

◆ 협의절차 : 시군⇨시도⇨농/산지 등 순

차적 협의

⇨

◆ 협의기간 : 7일 ～ 14일

◆ 보완협의 : 회수 1회 한정

◆ 위원회심의 : 보완심의 2회 한정

◆ 협의절차 : 일괄 협의

공장설립승인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7일
 -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

는 경우 : 14일
 - 승인신청 내용의 일부가 외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 

: 20일

신청일로부터 시ㆍ도 및 대도시 구분 없이 
14일 이내 심의완료 후 민원인에게 통보

(그림 참고-2) 공장설립 승인 절차도 (개선 전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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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월

기 초 조 사
현황종합측량 및 편입토지검토

사업계획수립
(공장설립 승인도서 작성)

 -사업계획수립(업종배치계획)
 ->생산공정, 원료사용, 생산공정 및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

지설등

 -토목설계(공사, 우수, 오수, 상수등

2.0
개월

산집법
제13조

공장설립 승인도서 접수

-의제서류-
 ①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40조
 ② 산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 및 15조)
 ③ 초지전용허가(초지법 제23조)
 ④ 사방지 죽목의 벌채 및 사방지 지정해제(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
 ⑤-1 개발행위허가(국계법 제56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⑤-2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국계법

제86조 및 제88조)
 ⑤-3 토지거래 허가(국계법 제118조)
 ⑥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제30조)
 ⑦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ㆍ공유수면매립허가(공유수면관리

법 제8조, 제17조, 제28조)
 ⑧ 분묘개장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⑨ 사도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⑩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⑪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허가(농어촌정비법 제23조)
 ⑫-1 국유재산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⑫-2 도로, 하천, 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40조)
 ⑬ 행정재산 용도폐지, 사용허가등(공유재산관리법 제11조, 제

20조)
 ⑭ 건축허가 및 신고등(건축법 제11조 제19조)
 ⑮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

61조)-“별첨.1”
 ⑯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별

첨.2

의제서류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해당유역환경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보)

1.0
개월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수립

국계법
제59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치계획수립 및
공장설립 승인

(그림 참고-3) 공장설립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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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협의요청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
우 사업계획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보전관리지역 : 5천㎡이상
 ->생산관리지역 : 7천5백㎡이상
 ->계획관리지역 : 1만㎡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

우 사업계획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농림지역 : 7천5백㎡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이상

사업계획 허가전

별첨 2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구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협의요청시기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비고 : 공장은 면적 1만㎡이상 

공장설립승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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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 절차도(개선 전ㆍ후)

❚ 기존 절차 ❚ 
- 순차진행(길고 좁은 형태)

❚ 개선 절차 ❚ 
- 한 번에 통합진행(짧고 넓은 형태)

신청서제출
(민원인)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권자)

관련기관(부서) 의견청취 및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협의(농지ㆍ산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 근생 제외)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권자)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사업시행

신청서제출
(민원인)

인허가
통합지원센터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권자)

농지ㆍ산지 등 
관련기관협의

(시ㆍ도)

관련부서
협의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 근생 제외)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권자)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사업시행

< 종전 > < 개선 >

◆ 협의기간 : 15～45일(지침규정)

◆ 보완협의 : 회수제한 규정없음

◆ 위원회심의 : 보완심의 규정없음

◆ 협의절차 : 시군⇨시도⇨농/산지 등 순

차적 협의

⇨

◆ 협의기간 : 15～30일

◆ 보완협의 : 회수 1회 한정

◆ 위원회심의 : 보완심의 2회 한정

◆ 협의절차 : 일괄 협의

신청일로부터 시ㆍ도 심의 45일, 대도시 30일 이내 심의완료 
후 민원인에게 통보
(도시계획위원회 미심의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시ㆍ도 및 대도시 구분 없이 
30일 이내 심의완료 후 민원인에게 통보
(도시계획위원회 미심의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그림 참고-4) 개발행위허가 절차도(개선 전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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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통계(건축ㆍ공장설립ㆍ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기간)

□ 개발행위허가 건수

구분
합계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수  면적  건수  면적  수  면적 

 총계 89,209 412,766,012 1,025 1,216,429 60,371 147,211,061 631 4,999,409 26,587 256,704,718 595 2,634,395

서울특별시 67 90,998 0 0 48 60,831 0 0 4 3,012 15 27,155

부산광역시 1,615 5,583,822 316 298,173 1,248 4,993,000 0 0 45 286,278 6 6,371

대구광역시 626 928,150 0 0 544 630,912 1 2,110 80 293,925 1 1,203

인천광역시 2,712 5,993,619 4 1,030 1,812 1,921,526 0 0 876 3,238,141 20 832,922

광주광역시 439 675,414 1 62 438 675,352 0 0 0 0 0 0

대전광역시 287 415,659 6 3,838 230 336,911 0 0 46 64,033 5 10,877

울산광역시 195 448,453 0 0 188 444,247 0 0 5 555 2 3,651

경기도 25,110 135,801,861 148 77,918 19,335 68,950,351 14 98,600 5,329 66,073,427 284 601,565

강원도 7,505 49,756,132 30 17,668 4,200 11,029,465 72 584,198 3,140 37,741,186 63 383,615

충청북도 7,306 38,787,187 24 53,746 4,815 9,990,940 32 585,143 2,410 28,055,046 25 102,312

충청남도 9,643 38,143,871 33 29,622 6,480 10,004,535 148 329,209 2,967 27,713,788 15 66,717

전라북도 4,728 25,126,952 141 246,490 2,214 4,097,211 91 1,507,083 2,266 19,202,694 16 73,474

전라남도 7,931 27,432,584 67 141,234 5,008 10,010,138 158 1,077,904 2,670 16,097,035 28 106,273

경상북도 10,067 53,224,832 122 186,374 6,030 13,348,679 97 682,974 3,755 38,715,490 63 291,315

경상남도 9,948 28,114,264 97 101,373 6,791 8,544,574 18 132,188 2,994 19,220,108 48 116,021

제주자치도 1,030 2,242,214 36 58,901 990 2,172,389 0 0 0 0 4 10,924

<표 참고-1>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2011.12월 기준, 단위: ㎡) 

자료 : 국토교통부ㆍLH(2012), 도시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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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 및 산지 전용 협의 현황

 - 농지전용 : 법적기간 10일 

 개발행위 의제 처리시 보통 5일, 건축법 의제처리시 5~7일정도소요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그림 참고-5) 농지 및 산지 전용 협의 현황 절차과정

- 산지전용 : 법적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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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영향평가 등 적용 현황

□ 소규모 환경평가협의 절차도
- 환경보전과 협의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통보하였을 경우, 인허가부서에서 금강유역환경

청 으로 직접 협의요청 (협의기간 1개월 정도 소요)

구 분 환경영향평가법

사업계획 및 사업지구 검토 
o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o현지조사, 조사계획 수립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성 o실시설계 자료 필요
법 제44조

시행령 제60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출

(평가대행자 → 사업자)
o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항목 기준으로 작성

법 제2조 제1항

[별표 1]

관계기관 제출

(사업자→관계기관)

o승인기관 : 5부 

o협의기관 : 10부

법 제44조

시행령 제61조

협의 요청

(승인기관 → 환경청)

o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요청

o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법 제44조

시행령 제61조

협의결과 통보

(환경청 → 승인기관 → 

사업자)

o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법 제18조

시행령 제25조

협의내용 반영통보

(사업자 → 승인기관 → 

환경청)

o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한날로부터 30일이내 통보

법 제44조

시행령 제61조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 → 승인기관, 환경청)
o착공한 날로부터 20일이내

법 제37조

시행령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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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입지상담
(사업자 ⟺ 협의기관) - ∘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전 입지 적정성 

등을 상담하는 제도(법적인 효력 없음)
↓

사업계획 수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소규

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법 제43조
영 제59조
영 제60조

↓
사업 인ㆍ허가 신청

(사업자 ⟹ 승인기관) - ∘승인기관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 ⟹ 협의기관) - ∘해당계획 승인 전 협의기관에 협의요청
∘협의기관 : 10부, 승인기관 : 5부 - 법 제44조

영 제61조
↓

협의결과 통보 - ∘30일내에 통보(필요시 10일 연장가능) - 법 제62조

(그림 참고-6) 소규모 환경평가협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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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적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
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
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
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적
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
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적용지역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
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산지관리법｣ 적용
지역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
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자연공원법｣ 적용
지역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
른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습지보전법｣ 적용
지역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
역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
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
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
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
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표 참고-2>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참고자료 93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 ｢초지법｣ 적용지역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9.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
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
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인가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
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
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
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
상인 것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
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
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표 참고-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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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
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
터 이상인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
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
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
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

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
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
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
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
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
인 전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
시계획의 승인 전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
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
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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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승인 전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
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
료 전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
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
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
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
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
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에너지 개발
사업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
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
가 전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전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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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
인 것,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
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
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
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 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
사업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
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自家用) 발전설비의 경
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
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
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마.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
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용
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
가 전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
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
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
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
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
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
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전

4. 항만의 건설
사업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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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
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
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
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
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
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
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만 해당한다)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
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
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
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만,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관리
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6
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비관
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
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
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
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
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
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
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
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
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전

마.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
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

｢항만법｣ 제6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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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

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

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5. 도로의 건설
사업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
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
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자동
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2)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
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
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6. 수자원의 개
발사업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
립 또는 승인 전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
구언(河口堰)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
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
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
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
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보(洑) 또는 유지(溜池: 웅덩이)의 조성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7. 철도(도시철
도를 포함
한다)의 건
설사업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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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
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
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도
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
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
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따른 삭도의 길이
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
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
인 전

8. 공항의 
건설사업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
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고시 전 또는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나)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
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
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
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
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받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10. 개간 및 공
유 수 면 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
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
른 매립면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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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미터 이상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
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
곱미터 이상인 것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
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
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의 승인 전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
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의 승인 전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
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
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
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제
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
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
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
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
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2. 산지의 개
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
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ㆍ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
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설치ㆍ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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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
터 이상인 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의 사업[임도(林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
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
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林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임도설치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
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
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
는 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
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 전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
군시설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
계획지구의 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
의 승인 전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
사업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
는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
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의 계획 수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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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
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
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전

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우
에만 해당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승인 전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
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
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
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
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
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
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
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
가 전

15. 폐기물 처
리시설ㆍ분
뇨처리시설 
및 가축분
뇨처리 시
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
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
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
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



참고자료 103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00톤 이상인 것 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
량이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하
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
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
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
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
공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
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
치사업

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
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
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17. 토석ㆍ모래
ㆍ자갈ㆍ광
물 등의 
채취사업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
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ㆍ
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
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
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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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
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
곱미터 이상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
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승
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이 10만제곱미
터 이상인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
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 수립 전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

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
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의 지정 전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
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ㆍ폭풍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ㆍ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
용ㆍ사용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 전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
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
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
정지의 지정 전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
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의 허가 전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
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 전



참고자료 105

1. 개발 사업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
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
행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

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
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
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의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
가 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표 참고-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 교통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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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
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
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
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
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
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
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
획 승인 전

사.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
치 또는 허가 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
성계획의 승인 전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의 승인 전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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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
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
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
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
립 전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
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
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
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륜 또
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
가 전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기타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ㆍ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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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동ㆍ식물원 부지면적 20,000㎡ 이
상

부지면적 30,000㎡ 이
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
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100,000
㎡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
㎡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
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
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
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
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
㎡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
㎡ 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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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이
상

부지면적 82,500㎡ 이
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
에 부수되는 건축물

부지면적 12,000㎡ 이
상

부지면적 18,000㎡ 이
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
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ㆍ개
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한다.

 Swa = 



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
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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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계획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
시ㆍ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
시ㆍ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8)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계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
정 전)

 9)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12)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3)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
경개선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
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
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
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
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
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표 참고-5> 부문별 행정계획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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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
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
성계획

계획 수립 전

다.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기
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
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2) ｢어촌ㆍ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 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
채취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
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시ㆍ군ㆍ
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5)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6)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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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회 심의 운영 현황(위원회별 심의기간 등)

0. 위원회 심의 운영 현황(위원회별 심의기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설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산지관리위원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정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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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전심의제도 운영현황(허가신청 및 건수, 기간)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
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임

■ 양평군 사전심사청구제
◦ 민원인이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ㆍ허가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청구된 민원서류를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심사한 
후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ㆍ경제
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 

◦ 접수 및 처리방법 : 일반민원과 동일 
-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에서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등 당해 복합민원에 대한 1차 상담 실시 
-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민원서류 검토 
-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민원접수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처리기간 : 10일 이내(기관내부 부서만 관련된 복합민원)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구비서류

1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10일 주민복지실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자연장지 조성신고(가족,종증,종교단체) 10일 주민복지실 사전심사청구서 1부
3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10일 주민복지실 사전심사청구서 1부

4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10일 주민복지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5 체육시설업 등록신청(골프장) 10일 문화체육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6 공장신설 승인 10일 지역경제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7 공장증설 승인 10일 지역경제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8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10일 지역경제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0일 지역경제과 사전심사청구서 1부
10 개발행위허가 10일 생태개발과 사전심사청구서 1부
11 건축허가 10일 생태개발과 사전심사청구서 1부
12 산지전용허가 10일 생태개발과 사전심사청구서 1부
1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10일 생태개발과 사전심사청구서 1부
14 농지전용 허가 10일 생태개발과 사전심사청구서 1부
15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10일 생태개발과 사전심사청구서 1부

<표 참고-6> 사전심사 대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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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

◦ 가평군은 토지ㆍ건축 인허가 스마트 처리시스템 도입(‘13.6.1). 

 - 토지건축 민원 처리사항 주례보고회 개최, 민원서류 불가 및 반려 때 사전검토제 실시, 농지 산림 개발 건축민

원 담당자 합동출장제 실시

 - 유기한 민원처리

(그림 참고-7) 가평군 스마트 토지ㆍ건축 인허가 처리시스템 절차도

9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사례

< 도입유형 >

◦ 유형 1 :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해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ㆍ농지ㆍ공장 등 주요 인허가 

업무를 전담과에서 처리하는 방식(김포시 종합민원과 등)

◦ 유형 2 : 기존 민원실에 주요 인ㆍ허가 기능을 추가해 통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김해시 허가민원과 등 )

◦ 유형 3 : 종합민원실에 개별 부서 인ㆍ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이동 배치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적 

통합 방식(대구 달서구 등)

< 양평군 >

◦ 양평군은 인허가 민원시스템으로 생태개발과 신설(‘07.7)

 - 건축, 녹지, 공원, 산림 등의 모든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서류가 고객지원과에 접

수됨과 동시 시스템적으로 일괄처리 

 -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율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지연처리율 제로화 운동, 지연처리 민원 배상제 등 운영

 - 인ㆍ허가 처리의 1차 보완기간을 상당한 기간 → 15일로 조정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제도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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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제도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

 - 대상민원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9 종

◦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김포시 >

◦ 김포시 종합민원과는 ‘07.8월부터 '인허가관련 민원처리기간 50%단축'을 시행

 - 환경, 개발행위, 농지ㆍ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 등 민원종별 약 30여종의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율 향상(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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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허가 지원시스템 유사 시스템 현황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루리스)

◦ LURIS 필요성 및 목적 :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 LURIS)은 복잡하게 

얽힌 토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알려주는 정보시스템 
-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적정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정

부 각 부처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시행한 결과, 개별 부처의 정책목표 
달성은 이루어졌음 

- 그러나 토지이용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모호하고,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었다. 즉, 하
나의 토지에 여러 종류의 지역ㆍ지구가 중첩 지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개별 토지에 지정된 
행위제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 필요성에 따라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LURIS)가 탄생하게 됨 

(그림 참고-8) LURIS 시스템 구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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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RIS 기능 : 
- 규제안내서 구축 및 서비스 : 국민에게 인터넷서비스로 개발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개발사업,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의 사업절차, 규제 법률조문, 구비서
류 등을 규제안내서로 구축하여 서비스함

- 행위규제 구축 및 서비스 : 토지에 대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 내용을 일목요
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위규제 내용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용도지역ㆍ지구 지정현황정
보와 연계하여 서비스함

- 개발행위 가능여부 확인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장설립,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

◦ LURIS 대민서비스 효과 : 
- 토지의 행위규제사항 파악, 각종 개발행위의 인허가 절차 파악이 용이해지며, 사전검토를 통

한 시행착오 및 관공서 방문횟수가 감소 등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복합민원처리 시간의 감소

를 통한 업무처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 토지이용규제 DB 표준 체계화를 통해 행위규제 및 규제안내서 DB의 표준체계를 통한 향후 

정보의 연계 통합 공유기반 확보 할 수 있음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 UPIS 필요성 및 목적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rban Planning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UPIS)은 과거부터 현

재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고시문, 결정조서, 도형, 이미지 등을 DB로 구축하여 조회 ㆍ 입안 
ㆍ 결정 등 도시계획업무에 활용되고 도시계획관련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정보관리시
스템을 말한다. UPIS는 표준시스템 개발과 도시계획 정보 DB를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재
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됨 

◦ UPIS 기능 : 
- 내 땅의 도시계획 : 토지지번으로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지구

단위계획 등 도시계획현황과 이력을 한눈에 파악 
- 입안중인 공고문 : 입안과정 중에 있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공고문과 첨부파일에 대한 내용

을 확인 
- 내 땅 주위의 개발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의 및 개발행

위허가가 이루어진 위치정보와 내용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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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각종 주제도 출력 및 웹기반의 정보조회, 3차원 경관 조회,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 체비지, 토지형질변경, 과밀부담금 등 개별업무 관리 
- 통합 GUI 인터페이스 기반의 통합 환경 제공 

◦ UPIS대민서비스 효과 :
- 국민들의 재산권보호, 도시경쟁력강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민원인들에게는 각종 도시

계획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복합
민원처리 시간의 감소를 통한 업무처리 비용을 절감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필요성 및 목적 :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는 건축행정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은 관청 방문없이 인터

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착공→분양→준공(사용승
인)→철거 등) 업무전반을 One-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임

- 세움터는 ① 종이문서방식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부서별 업무처리에서 서비스 흐름별 업무
처리로 변경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② 기관별 창구를 방문하여 대면처리에서 단일창구 무
방문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제한적 참여에서 전자적 참여확대를 통한 “대민서비스 혁신” ③ 
기관별 업무별 자원관리에서 통합적 정보자원 관리로, 독자적 시스템에서 관련정보시스템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보자원관리 혁신”을 위해 만들어졌음

◦ 세움터 기능 : 
- 신속행정 투명행정을 위한 건축행정 One-Stop 서비스 : 인허가과정의 No Visit, No Paper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와 확인가능
- 흐름행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이버 협의시스템 : 인터넷을 통한 상호협력 및 협치로 단절없는 

흐름행정의 완성 
- 신뢰행정을 위한 전국 건축물 정보DB화 : 전국의 모든 670만건 건축물 DB화를 통한 국가통

계의 100% 신뢰확보 
- 효율행정, 공유행정을 위한 건축물정보 공동 활용 : 공공 및 민간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효

율극대화 및 행정정보 공유의 시발점 제공 
- 맞춤행정을 위한 사전적법성 검토ㆍ진단 : 국민 누구나 건축가능여부 및 적법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고객 눈높이 서비스(년간 45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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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터 효과 : 
- 건축인허가 One-Stop 처리 : ①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 연간 1조원 절감, ②No Visit, No 

Paper ⇒ 전자적 처리율 98% 이상, ③민원처리 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하게 되는 성
과를 얻음

- 관계기관 온라인협의 : ① 행정업무 전반의 All Process Automation 완성, ②흐름행정을 통
한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60일⇒15일⇒ 9.3일) ③ 온라인 문서유통으로 국가 행정정보공
유 모델 기반 마련하게 됨

- 건축물정보 공동활용 : ①국가 차원에서 정보의 공동활용 ②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로 
정책정보로서의 가치화 ③공공 및 민간에서의 다양한 활용과 융복합 서비스 추진하게 됨

- 사전 적법성 검토ㆍ진단 : ① 사전 자가진단 및 건축가능여부 분석 ⇒ 연간 450억 절감 ② 
주변 환경 분석, 건물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설계에 활용 시뮬레이션 및 진단정보의 DB화
로 인허가 시간 단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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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이용 인허가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의견

1. ○○시 공무원 및 엔지니어링사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면담결과 

◦ 개발행위허가 관련한 간소화 요구
- 개발행위허가에서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었으나, 연접제한이 없어지면서 1, 2

종 근생시설, 660㎡(토지면적 기준)이하 농업용 창고만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농
업용 창고시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1,000㎡ 이하로 완화시켜 주길 바람.(창고의 
경우도 포함을 요구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는 처리기간은 15일이내이지만, 농지나 산지협의(협의기간 30일)에 들어갈 경
우, 협의기간이 긴 30일을 적용받음. 20평짜리 주택 등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30일의 협
의기간이 지나치게 김(건축신고 기일은 7일이나, 산지전용협의 기간이 30일 이기 때문에 30일
을 적용받음). 일정규모 (300㎡ 또는 660㎡이하) 이하의 경우에 전용협의기간을 단축시켜 주
었으면 함(엔지니어링사 의견)
- 개발행위허가에서 산지관리법에서는 25°까지 개발가능하나 국계법에서는 경사도 21°까지

임. 이 경우 국계법의 영향을 받음.
- 산지관리법에서는 사면높이 15m까지 개발할 수 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10m로 정하

여 협의해 주고 있음.(임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제 사업시행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협의에 들어가지 전에는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없음

- 이외 계사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차까지 재심의를 한 예가 있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 개발행위허가에서 복합민원의 문제(대부분 건축허가와 같이 들어오고 있음, 일부는 이로 인
한 불만도 있다고 함)

◦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문제
-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관계기관 협의에 대해서 기간 제한이 없음. 따라서 30일 정도로 제한

이 필요함. 관계기관 협의시 서류의 간소화도 필요함.
- 기관내부협의의 경우 일정이 비교적 잘 지켜지나, 외부기관의 경우 오래 걸림(특히, 환경부문)
- ○○시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원주 지방청에서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의사항으로 인해 현재 약 1년 4개월 동안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기타
- 공무원의 경우 도시계획분야의 업무가 절차 등에 있어 매우 복잡하고 애매한 것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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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이 많지 않음. 업무가 많다보니 교육에 잘 보내지도 않음. 도시계
획업무를 맡게되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시의 경우 최근부터 개발행위허가, 공장건축, 농지, 산지관리등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를 
허가민원과로 통합하였음.

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관련 의견

2013.09.02. 김기철

󰊱 기존 인ㆍ허가 사항의 DB관리 부실
 ■문 제 점
 ▷ 계획안 변경 및 새로운 인ㆍ허과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 발생으로 시간적ㆍ비용적 소모.

알아서 만들어 오라는 무책임한 지자체.
 ■해결방안
 ▷ DB구축. 자료공개. 사후 모니터링 등에 활용.

󰊲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문 제 점
 ▷ 계획의 세부내용 및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별로 가진 특성을 이해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 아

닌, 사적인 관심사 ㆍ 정치적 이해관계 ㆍ 지자체의 거수기로서의 수동적이고 자격미달의 경우가 
많음.
계획 외의 사항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을 과다하게 요구.

 ■해결방안
 ▷ 심의명단 공개. 불참자 공개. 심의과정 실시간(라디오. 지역방송 등) 공개. 심의결과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 불규칙한 협의기간과 형식적인 검토의견 회신
 ■문 제 점
 ▷ 인허가 절차과정에서 실과 및 기관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은 사업(누가 추진하느냐, 어떤 안건이냐 

등)의 종류에 따라, 협의기간이 달라짐 (경험상 2주~1달).
 ▷ 회신의견은 사업의 이해도가 낮고, 복사(ctrl+C) 후 붙여넣기(ctrl+v)식의 획일적인 경우가 대

다수임
 ■해결방안
 ▷ 사전법 검토협의(사례. 강릉시), 실무협의회 운용

인허가절차 이행전 사업자 및 신청자는 사업개요 및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등) 계획서를 PPT 
형식 등 간단한 포맷으로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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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과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한후 실제 행정절차 이행시 신청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 (필요시 실무협의회 개최. 관계부서 실무자들 미팅)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시에는 각 실과에서 제시하였던 의견의 반영여부 등 간소화 하여 시행
착오 최소화.(사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부담완화 가능)

󰊴 형식적인 주민참여
 ■문 제 점
 ▷ 일정기간(약14일)의 주민공람기간 외에 의견 제시 어려움. 사업초기 주민설명회 이후 결과통보 

등 미약. 주민참여시대의 역행하는 사고방식 여전.
 ■해결방안
 ▷ 최소 2회 이상의 주민설명회.

사업초기 기본방향 검토 후. 심의 후 최종 확정사항. 등 최소 2회 이상의 설명회 필요.
별도의 공람기간 없이 최초 주민설명회 이후~사업확정(심의상정 기준일 이전) 이전 까지 주민
의견 수렴.(별도의 사이트 등 운영 가능)

󰊵 과도한 설계도서
 ■문 제 점
 ▷ 중복적이며, 양만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 및 도면 등 제출서류 작성으로 검토자(지자체)를 비롯하

여, 신청자에게도 부담 가중.
지자체 또는 담당자에 따라 도서 수준 및 내용이 천차만별.
조감도 등 현실성 없는 제출물 최소화.

 ■해결방안
 ▷ 사업별 최소한의 필요서류를 매뉴얼화하여 공개. 사업에 특성에 따라 일부사항 보완하는 방식으

로 효율적이며 압축적인 도서작성토록 제도 개선.
건축허가, 조경설계 등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는 사업에 따라 일부 조감도가 아닌 조성예시도 등 
첨부가 필요. 기타 구역지정, 지구단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행정절차 단계에서는 
배제 필요.

󰊶 Before-Do-After 체계 구축
 ■문 제 점
 ▷ 행정절차, 시행, 사후관리가 다원화 되어 있으며 책임. 권한.등의 설정 미흡으로 많은 도시계획사

업 추진 부실
 ■해결방안
 ▷ 계획실명제, 계획감리제, 사후점검. 일몰제. 불법사항 발견시 복구명령 강화 등. 부차적인 보조제

도 도입 필요.

󰊷 지자체 기본적 DB 제공



참고자료 123

 ■문 제 점
 ▷ 기초적인 DB입수 어려움에 따라 검토 및 분석 등 지난.
 ■해결방안
 ▷ 사업시행 및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DB(개인적으로 KLIS+수치지도(1,000~3,000) 

제공. 실시설계시 측량 시행으로 사업자 부담 완화.
사업완료되는 경우 준공이전 KLIS+수치지도 Update 필요. 지속적 관리.

󰊸 검토기준 강화 + 전문가 확대
 ■문 제 점
 ▷ 모호한 법기준, 정치적인 압력, 지자체 담당자 역량부족 등에 따라 부당하게 사업거부 또는 난개

발 등 허용되는 등.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국토관리 및 이용 어려움.
행정 또는 토목, 건축 등 비전공ㆍ타분야 전공인력이 업무수행.

 ■해결방안
 ▷ 사업유형별로 Check List 운용으로 시시비비 최소화.

Check List 등 충족시 사업절차 간소화 최대지원.
해외 선진국의 경우 관련 전문가는 인구 약 1만명당 1인 정도의 비율로 운영되는 등 관련 전문가
를 확충하여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운영.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직렬 공무원이 채 100명도 안됨에 따라 대폭 확대 필요.

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관련 의견

2013.09.01.
공생계 이정훈

1. 이들 사업을 실시할 때 신청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1)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관리 시스템 부족, 인ㆍ허가 절차 투명성 결여
일반인 :
- 토지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계획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시스템이 부족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해 내용이 부족하여 세금문제와 매매시 이러한 규제사항
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 협의내용과 심의내용을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권자, 계획가, 전문가들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는 공람과 최종 고시시만 
알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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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사, 관련 도시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계획참고자료로 협의내용 뿐만 아니라 심의
내용, 심의위원명단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적절한 심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관련 계획시 참고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계획내용으로 
인한 계획내용의 부실을 방지하여 질적인 도시계획의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함. 

2. 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1) 토지이용정보시스템과 토지이용정보센터
-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과 매뉴

얼 작성 필요, 일반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이해 책자 필요
- 해당 지자체별로 토지이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일반인과 전문가에 대한 토지이용정보제공과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필요.
(2) 도시계획심의 공개
- 일반인도 도시계획심의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고 내용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법원

에서 공개재판 하듯이 도시계획심의도 일반인과 전문가들도 방청할 수 있는 제도마련으로 
도시계획의 투명성 제고와 비전문적인 도시계획심 심의와 위원자격으로의 문제점 개선)

(3) 녹취록 작성
-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내용공개로 도시계획의 참고자료와 계획내용의 기록 보관 필요

3. 계획 실명제와 PQ제도 개선 필요

(1) 일부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다수의 기술사와 특급기술사 보유로 PQ점수에 의한 입찰
로 다수의 도시계획 용역을 수주하나 이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일하는 중급, 초급 인
력자는 부족하여 도시계획의 질적인 내용부족과 고질적인 야근, 특근수행으로 젊은 도시계
획인력의 도시계획엔지니어링 기피현상발생하여 향후 도시계획인력의 전문성 제고부족과 
인력 수급불균형(대형 엔지니어링 업체 특급인력 과잉과 초급, 중급인력 부족 현상 발생) 
발생이 예상됨.
개선방안 : 계획용역입찰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해당 기간내에 다수의 용역수행을 수
행하는 회사에 대한 벌점조치와 용역계약 취소 조치(일부 회사 35개 용역에 책임기술자는 
1명으로 동일)가 필요합니다. 계획제안서와 최종 준공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기재
하여 수행용역기간과 중복하여 과잉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여 해당 연도에 나라장터 
과업 유사수행용역에 따라 3~5개 이내로 한정하여 도시계획용역 입찰의 형편성 제고.

(2) 또한 계획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도시계획수립업체, 토목측량업체의 난립으로 
국토도시의 난개발 문제개선과 계획내용의 질적인 측면의 부재와 계획에 책임지고 수립하는 
계획가의 자세확립이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 계획실명제를 통한 계획수립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PQ제도의 확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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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수립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기재화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도시계획직제를 통하여 해당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제고와 토목, 건축공학 전공자의 경우 
도시계획부서 근무시 도시계획관련 교육프로그램제도(도시계획석사, 전문교육프로그램) 마
련으로 도시계획 인ㆍ허가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 혼선 방지
개선방안 :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도시계획직제의 인원확대와 도시계획직제 교육프로그램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전
문적 교육프로그램)마련으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관련부서의 도시계획전문성 강화.

4.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반안 연구관련 의견 

(주)미래E&D 류인정부장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기본방향

◦ 기본적 방향 : 인허가절차는 간소화 방향으로 전환필요
- 그동안 계획 방법의 발전과 계획환경의 변화로 계획의 절차도 계속 복잡해짐
- 좀 더 질 높은 계획수립을 위해 검토, 협의, 심의 등 절차가 지속적으로 추가 되어 왔으나 

그것이 계획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힘듬
 ※ 각종절차를 거치게 하므로 인허가 주관(기관)부서에서는 계획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킨 

효과는 있으나 요식적 절차운영 사례가 상당히 많아짐
◦ 토지이용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크게 입안제도, 관련기관(부서)협의, 위원회심의 

제도 단계별로 현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함
◦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에는 기존협의, 심의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절차간소화에 따른 보완책도 필요할 것임

2. 토지이용 결정을 위한 입안제도(주민제안 등)

◦국토계획법, 도정법, 산입법등에서 주민제안 제도가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제안시 입안여부 판단 절차도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사항

을 제외하고는 도시관리계획도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를 포함하도록 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토부의 지침하달로 재해취약성 평가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여부를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간략한 자료를 제출후 입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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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판단후 입안시 도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함
-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입안제안시 법에 명시한 관련도서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 
- 입안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도서작성에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안자는 그 비용을 

감수하고 제안하여야함
- 특히 최근 방재적 관점에서 검토를 위해 재해취약성평가자료를 지자체에서 제출하도록 요청

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의한계를 가진 민간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요구일 수 있음
- 오히려, 기초가료는 지자체에서 입안제안자들에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

고, 환경성검토, 재해취약성평가는 지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간단히 검토하여 판단할 수 도록 개선이 필요 

- 이로써 입안제안이 자유롭고 간략한 자료를 통해 입안여부를 판단하고, 그 후 입안될 경우에
만 도시관리계획 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국가적 낭비도 막고, 토지이용과 관련된 입안제안 활
성화가 필요할 것임

2) 도정법의 입안제안
◦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의입안제안도 도정법에서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및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간소화가 필요할 것임
◦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시 입안 전에 관련부서, 관계기관 협의를 한 후에 

입안여부를 통보해 주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입안여부 판단을 위해 상당부분의 협의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입안여부 판단 기간도 법에 명시된 기간(60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소요 되
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법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제출되는 도서등도 간소화하고 자체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간략한 자료만으로도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게 하는 입안제안절차의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인허

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토해양부내 하나
의 부서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원이 유명무실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전검토, 조회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관 협의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동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산업단지개발지원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간소화법에서 제시한대로 제대로 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과도한 
산업단지 개발여부에 관한 문의, 개발가능여부, 타당성 검토를 간략히 진행할 수 있는 지원을 통
해 투자의향서 제출에 의한 입지타당성에 관한 판단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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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 결정을 위한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관련된 사항

1) 사전협상제도 등 인허가전 협의제도
◦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한 제안시, 제안내용의 계획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협상제도는 사전에 개발, 정비 가능여부와 계획수립시 쟁점이슈에 대해 

해당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개발가능여부를 조속히 판단하고, 계획, 개발 수립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됨

-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전협상제에 의한 대규모 부지개발이 주춤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전체적 
인허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수립시 서울시 상정이전에 자치구와 
서울시, 관련 전문가, 제안자(계획 대행기술자, 민간)가 참여하는 시구합동회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상정 후 인허가전에 주요 쟁점이나 정책방향에 비춰 바람직한 
계획방향을 제시하여 본격 인허가전에 계획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됨

◦ 이와 같이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인허가의 시작단계에서 계획의 주요쟁점을 파악하고, 특히 
관련 결정기관, 제안기관, 제안자, 전문가의 의견을 초기에 수렴하여 보완하거나 잘못된 계획
을 바로잡아 본인허가 절차에서는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인허가기간의 간소화나 토지이용결정시 인허가의 혼선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운영
◦ 간소화 특례법은 기존의 (개발계획기본계획), 실시계획의 두 단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수립할 수 있는 체계
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그림 참고-9)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의 인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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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질적 운영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간소화법의 취지가 제대로 인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➀ 관계기관협의 및 제영향평가 
- 간소화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로 규정하

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안자가 보완을 위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조항 때문에 (사
실상 환경부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대부분 활용) 제안내용협의 기간을 대부분 맞추고 있지 
않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통합심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환경영향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간소화법에서 제시한 기간내 인허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에너지 사용계획 등 관계기관 
협의시 관계기관의 정책방향과의 충돌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소화 특례법에 강제하
는 협의 기간을 따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통합되
면서 기존절차보다 훨씬 복잡해져서 대부분의 대규모 계획이나 개발에서 수행되는 영향평
가 기간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평가준비서 심의후 주민열람 절차 사실상 두 번정도 추가되
어 본 평가 진행 전에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현실상황으로 어떤 분야든 환경분야 협
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도록 제도가 역행하고 있는 상황) 이는 환경분야의 주민열람과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추후 계획이나 개발에 따른 문제소지를 제거하고, 주민에게 많은 정보
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열람 보완후 재열람하고 본 평가에서 공람을 하
는 등 절차가 중복되어 결과적으로는 토지이용결정 기간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
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➁ 통합조정회의 
- 관계기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회의결과

에 이견을 조정하고 안 될 경우 국무총리실에 두는 기구(투자촉진센터)에서 직접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여건은 통합조정회의가 가동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통합조정회의는 이견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의 즉시 조율을 통해 인허가절차를 단축시키는 
좋은 방안이나 실질 운영되고 있지 않는바 현실적 운영방안이 필요함(만약 운영되지 못할 
제도라면 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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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각종위원회는 토지이용 결정의 마지막 최종결정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중요한 절차임에도 각종위원회의 권한
과 역할분담, 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등 많은 문제점 있음 

1) 위원회 역할분담
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대표적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역할구분 

명확화 필요
-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가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건축공도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운영 중 
 ※ 용도지역내 세분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사하이나 종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받은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전적지와 복합용도 개
발형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간변경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됨

- 예를 들어 개략적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변경사항(종간변경)
이 포함되면 두위원회를 모두 거쳐야하므로 심의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용되고, 대부분의 
경우처럼 위원회를 거칠 때 마다 각종 조건의견이 많아지므로 계획수립 기간이 상당히 증가 
하는 요인이 됨

- 따라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절반정도의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용도지
역변경사항이 포함되더라도 두 위원회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할 경우 하나의 위원회에서 결
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가 가능하다 생감함

- 심지어 경북도청의 경우 최근까지 모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는 2번의 심의로 운영 (용도지역 상향이 없고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결정사항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2단계 심의 운영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오락가락 운영하고 있음)

➁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의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으

로 운영하고 도정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준적용이 조금 상이하나 거의 유사한 도시재생사업이므로 
혼선방지와 정책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위원회에서 토지이용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
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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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진
행하나 재건축방식의 촉진사업 중 용도지역상향이 포함되면 재정비촉진지구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또다시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음

- 위에서 다룬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중복심의 사례에서와 같이 법적 권한
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으로 복잡하게 되는 상황으로 절차를 일원화하거나 도
시재생 분야의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도정법과 도촉법의 통합움직임이 무산된 것도 아쉬운 점인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장기
적으로 도시재생관련 통합법(도정법 + 도촉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나, 불가능할 
경우 작은 지자체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구성이 어려운 경우을 제외하고는 정비사업은 도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쪽으로 도정법도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2) 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권한
◦ 각종 위원회는 관련법에서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구성으로 각종 자문, 심의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의 의견 제시는 위원의 고유영역으로 자유롭게 제시되어야 하는 사항

이지만, 위원 중에는 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범위, 결정권한을 정확히 모른 체 심의에 참석 
본인의 전문성만을 내세워 위원회에서의 결정범위를 벗어난 자문,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가 너무 많음 

-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이 구성되면 반드시 해당위원회의 자문, 심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 
교육이 필요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의견제 시는 자제시킬 필요가 있음 

-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나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는 수많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있음에도 언
론인, 회계사, 부녀회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도시계획전문성이 떨어지는 의견 제시로 지자
체 정책방향이나 계획적으로 퇴보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함(경험상 지방의 위원회일수록 그
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음)

- 위원회는 그 분야의 실무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조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계획분야의 실무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로 좀 더 질 높고, 실행력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3)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및 심의내용의 공개
◦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법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된 사례는 극히 드뭄
- 절차상 의회의견청취의 경우는 방청, 내용공개 모두 하고 있음

◦ 공공계획이나 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심의내용 공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으나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토지이용 결정을 위해서는 심의내용도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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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생각함
- 심의내용 공개 시 효과 :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운영, 과도한 조건부

여등 공공, 주민, 민간을 배려하는 위원회운영 
◦ 위원회의 위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각종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회 참여시 사전에 자문/심의내용을 숙지하고 오는 위원은 거의 

없는 것 같음,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즉흥적 의견제시로 주요 쟁점에서 벗어난 논의가 너무 
많음

- 영국의 계획심의관 제도처럼 일정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상설된 위원회로 운영은 못하더라
도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숙지 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함

5. 관련 공무원 등 공공분야의 자질과 자세

◦토지이용과 관련된 협의는 공공기관의 주관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나 담당자의 자질과 인허가의 자세로 인해 
토지지용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전문성강화와 인허가를 접하는 자세에대한 전환이 요청됨

1)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 토지이용은 주관부서 공무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담당자에 따라 자질이 

편차가 큼, 토지이용과 연관된 부서의 담당자는 토목직, 건축직에서 부터 행정직등 다양한 분
야를 전공한 담당자가 배정을 받아 이루어 지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짐

◦ 또한 자주 있는 인사발령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사이 담당업무가 변화됨에 따
라 계획환경의 변화 속도를 이해하고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환보직 제외 또는 토지이용의 대표 
직무분야인 도시계획직의 보강이 필요하고, 최근 개발행위허가기준 작성과 같이 객관적 판단
을 위한 메뉴얼 제공 등이 강화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함

2) 담당 공무원의 자세
◦ 토지이용관련인허가는 인허가라는 말에서 뜻을 내포하고 있듯 허가해 주는 쪽인 갑이고, 신청

하는 쪽인 을이 되는 갑을 관계 형성이 불가피함
◦ 갑을 관계에서는 갑의 자세에 따라 긍정적 인허가 진행이 될 수 있고 때론 토지이용의 공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관계에 따라 인허가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공무원의 인허가를 대하는 자세와 행동

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인허가 방법에 대한 규명과 공무원의 가이드라인보강과 재교육일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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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 지금까지 논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관련 의견을 간략정리하면 
- 토지이용계획 인허가 입안여부결정 단계에서의 제출서류와 절차간소화에 관한사항(도시계획, 

도정법, 산입법 등, 최근 재해취약성평가 등 제출서류의 지자체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의견)
- 관련기관(부서) 협의시 절차지연의 사례(산업단지 간소화법의 영향평가 협의 등)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절차단축방안 
- 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개선방안으로 역할분담 명확

화, 전문성과 책임성강화 방안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강화와 인허가 자세에 대한인식전환 

◦ 주로 토지이용결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급히 다룬 내용 이외에도 권한
의 이양, 조건부 인허가방안(용도지역 상향결정 유보 개발시 고시), 계획실명제 도입을 통한 
계획의 질적 향상 등의 내용 등 다루지 못한 많은 내용이 있음 

◦ 국토부의 본 연구가 토지이용의 인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실질적 사례와 실무전문가의 의
견을 토대로 연구되어 토지용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그간의 절차적 목적 달성에 더 
근접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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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전검토제 해외사례

□ 영국
○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 
- 영국에서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지방주의법(The 

Localism Act 2011), 계획법(The Planning Act 2008) 등에 의거하여 계획권한이 지방정부
에 폭넓게 위임되어 있으며, 계획허가 업무는 지방정부의 계획부서(Local Planning 
Authority)가 담당 

- 계획허가제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경미한 용도변경(permitted development)을 제외하고 모
든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표준화된 인ㆍ허가 절차를 말하며, 각 단계별
로 업무처리규정이 매우 상세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 일반적인 계획허가 절차는 ① 사전협의 및 등록, ②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ㆍ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③ 계획담당자의 현장방문 및 검토(material planning consideration)를 거치며, ④ 최
종적으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에서 심의ㆍ승인함

- 계획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접수 후 8주(개발규모가 작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
우), 13주(중요한 허가), 16주(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허가)로 구분되며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함

○ 인ㆍ허가 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영국의 경우 일반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계획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 계획심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의제기나 갈
등이 있는 사안을 다루도록 함

○ 공익과 사익의 충돌,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비교이익형량 원칙 적용
- 영국은 계획심의단이 고도로 전문화된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이해관계

자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여 최종적인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획승인조건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ㆍ보호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 미국
○ 뉴욕시 통합토지이용검토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
- 상ㆍ하위 지방정부 및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동의 등 토지이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통합적인 검토와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계획안 공식접수 후 시장 최종 
승인까지 처리기한 약 150~210일)

- 사전검토단계로부터 시작되는 인ㆍ허가절차 전반에 걸쳐 신청자와 행정청, 협의기관 사이에 
폭넓은 협상이 이루어지며, 검토절차의 구체적인 결과는 협약(양해각서)의 형태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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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위원회(Community Board)의 자문(공청회 형식)부터 상향적
으로 주민의견 및 관계부서 수렴절차를 거치며, 도시계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 
심의단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함

-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CPC) 심의로 승인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 기초지자체가 
반대한 사안, 승인여부에 대해 관계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사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
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City Council)에서 재심(처리기한 50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부결이더라도 시장은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허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재심결과에 대해 거부권 행사도 가능함(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투표
로 결정)

- 시의회의 재심단계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 정족수
는 사안에 따라 출석의원의 과반, 2/3, 3/4 등으로 구분됨

□ 일본
○ 개발허가제
① 배경 및 목적
○ 택지조성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개발에 따른 시설정비 등 양호한 시가지로서 필요

한 수준을 확보하고 시가화조정구역내의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함
- 도시주변부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억제할 목적으로 1968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정됨

○ 초기에는 도시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야기된 스프롤현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최근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발생할 도시공간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② 개발허가제의 개념
○ 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의 건설 목적으로 행해지는 토지의 구획ㆍ형질의 변경이 

주대상임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을 적용범위로 하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밖

을 대상으로 하기도 함
③ 제도의 특징
○ 개발행위에 관한 설계와 설계 도서를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작성하도

록 규정함
○ 계획허가를 통해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개발행위를 허가받도록 하여 일정수준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는 일정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관리자 등의 동의 및 협의는 개발행위에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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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로 인하여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명시함
④ 개발허가 대상
○ 개발허가 신청규모는 시가화구역내에서는 1,000㎡이상, 구역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

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은 3,000㎡이상, 그리고 그 외 지역은 10,000㎡ 이상임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시가화구역과 구역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또는 준도시계획구역내에서 소규모 

개발행위, 농림어업관계의 건축물 등, 역사 등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국가 등 공공기관이 행
하는 행위,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구 분 신청 규모

시가화구역 - 1,000㎡ 이상

구역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

- 3,000㎡ 이상

그 외 지역 - 10,000㎡ 이상

<표 참고-7>일본의 개발허가 신청규모

⑤ 심의규정 및 운용절차
○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이나 주변의 시가화를 촉진할 우려가 없고 시가화구역내에서 개발이 곤

란하거나 부적절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 미리 개발심의를 거치도록 함
- 또한 운용지침에서 개발허가의 심사지역의 설정 등을 감안하여 유연성 있는 운영을 통해 개

발신청자에게 필요이상을 부담을 주지 않도록 권고함
○ 운용 및 절차는 개발구역의 위치, 구역의 규모, 개발행위에 관한 설계, 공사시행자, 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함
- 개발행위에 앞서 관련된 공공시설관리자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처분에 대한 불복시 제3의 기관인 개발심사회를 통해 심사청구를 받아 재결할 수 있도록 규

정함
⑥ 개발허가제의 판단기준
○ 개발허가의 기준은 크게 입지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뉘어짐
- 입지기준 : 도시의 스프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배려 기준
- 기술기준 : 위험방지,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배치, 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기술적 

관점의 기준
○ 입지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역별로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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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기준의 운용자체를 조례에 위임하여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도록 함
- 조례의 의한 강화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적 세목으로 한정되며, 법률에 없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스프롤방지를 위한 입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음
○ 개발사전협의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 또는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발행위에 관한 지도요강 및 동 
세칙에 따라, 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요강(要綱)에서의 사전협의 정의 

(오사카부 세츠시의 사전협의제도 실시요강)
(정의) : 개발 및 건축 (이하 개발 등)을 하려는 자가, 법에 따라 신청하기에 앞서, 미리 당해계

획의 개요에 관하여 해당시장과 협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 ①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②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항
(내용) : 개발 등의 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법에서 정한 신청에 앞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및 개발 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질문되는 사항에 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절차) : ① 사전협의를 하려는 자는, 미리 별도의 양식으로 정한 사전협의서 정본1통 및 부본 

1통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별표에 담긴 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전 항에서 정
한 것 외에, 사전협의를 하려는 자는, 전항의 사전협의서 외에, 시장이 정한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다. ③ 사전협의를 신청 받은 시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 당해 사전협의서를 이용하여, 타 법령 소관부서 등과 협의조정을 하도
록 한다. ④ 사전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전 조의 신청을 사전협의서 부본을 환기하도록 한다.

(유효기간) : ①사전협의서의 유호기간은 시장이 사전협의서를 환기한 날로부터 산정하여 1년
으로 한다, ② 전항의 유효기간 경과할 때에는 사전협의서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당해 유효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개발 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법에 따라 신청이 되지 않는 申出이 있어, 
시장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법에 따른 신청) : 도시계획법과 그 외의 법령에 기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부본)에 사전협의서 원본을 첨부하여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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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조정시스템 (카나가와현, 神奈川県)
1) 카나가와현의 토지이용조정시스템
◦ 카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도 토지이용이 다수의 법률에 의해 인허가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

며, 특히 대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상호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이러한 다수의 개별 법률로 인해 그 내용이 지역사회의 실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카나가와현차원의 독자적인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배경 하에 카나가와현은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일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개별법령에 근거한 인허가등의 절차에 앞서 각 행정분야에서 종합적으
로 조정 또는 지도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지이용조정시스템(土地利用調整
システム)｣이라 함

◦ 토지이용조정시스템은 크게 2가지 측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첫 번째는 개발행위와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지도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시정촌(기초지자체)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내부조정 기능을 의미함
- 두 번째는 개별 개발계획을 광역지자체인 현(県)의 토지이용방침과 지도기준을 반영하여 수

립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질서있는 현(県)의 토지이용 확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사
업자와 행정과의 조정기능의 의미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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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
(도도부현계획)

- 국토이용계획법 제7조 근거 작성
- 카나가와현 전체의 국토이용계획

↓

토지이용기본계획
- 국토이용계획을 기본으로 도시계획법등 개별규제법의 조정

방침등 제시
- 국토이용계획법 제9조 근거 작성

↓

토지이용조정조례

- 카나가와현 자치조례
- 시가화조정구역 :1ha이상 개발행위
- 비선긋기백지 및 도시계획구역외 : 

건축물 3,000㎡이상, 비건축물 1ha이상

- 토지이용조정조례 심사지침 :

- 기본방침
- 개발행위에 관한 공동기준과 개별기준(시가화조정구역ㆍ건

축물, 특정지역ㆍ건축물, 비건축물 등
- 매립행위에 관한 기준
- 환경현황 및 배려개요서(참고서식 제공)

- 1ha미만 개발행위등에 관한 지도기준 :
토지이용조정조례 적용제외지역의 개발행위 지도(2009년 4월 
1일 폐지)

- 공공공익사업에 관한 토지이용　사전조
정　실시요령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등의 추진하는 사업의 사전조정 절차

- 특정지역　토지이용계획 :
지역개발 및 진흥을 위하여 기초지자체가 특정지역 토지이용
계획 수립 후 개발

<표 참고-8> 카나가와현의 토지이용조정시스템 개요

2) 토지이용조정시스템관련 정책 및 제도
◦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기본계획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수립되며, 카나가

와현의 독자적인 토지이용조정체계로는 토지이용조정조례, 1ha미만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지
도기준, 공공공익사업의 토지이용사전조정 실시요령, 그리고 특정지역 토지이용계획책정지침 
등이 있음

◦ 카나가와현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오고 있지
만, 1996년 3월에 이러한 시스템을 조례화하여 "카나가와현 토지이용조정조례"로 제정ㆍ운
용함

- 이 토지이용조정조례(1996년)는 개발 및 개별계획에 관하여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틀을 
명확히 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토지이용방침과의 정합성 및 사전의 종합적
인 의사조정을 목적으로 지사(知事)와의 협의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임

- 토지이용조정대상으로는 시가화조정구역은 1ha이상의 개발행위이며, 선긋기백지(線引き白
地) 및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건축물은 3,000㎡이상, 비건축물은 1ha이상으로 함

◦ 1ha미만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지도기준은 토지이용조정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발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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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토지이용방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지장소, 녹지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지도하므로 이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지님

- 그리고 공공공익사업의 토지이용사전조정 실시요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県)의 토지이용방침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의 실시하기 전
에 미리 사전조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특정지역 토지이용계획책정지침(1993년)은 특정지역이 도시계획법등의 개발규
제가 약한 지역이지만, 카나가와현의 경우 수자원보호 및 자연환경보전상 중요한 지역도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화조정구역과 같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침으로 함

- 그러나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진흥 등의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도시적인 토지이용의 도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인정되지 않는 대규모 주택 및 공장의 개발(대략 3,000
㎡이상)도 기초지자체가 정하는 특정지역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구역에 한정하여 인정함

◦ 이러한 카나가와현의 토지이용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과 관련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조정조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공공공익사업에 관련한 개발행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적정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제도 및 운용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훈령
에 의해 1996년 10월에 토지이용조정회의를 설치함

- 토지이용조정회의는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문제에 관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생
활환경의 확보와 토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함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BM-narer
    /2008SeoulHangangL
    /2008SeoulHangangM
    /2008SeoulNamsanB
    /2008SeoulNamsanEB
    /2008SeoulNamsanL
    /2008SeoulNamsanM
    /2008SeoulNamsanvert
    /AachenBT-Bold
    /AachenBT-Roman
    /AcademyEngravedLetPlain
    /AcadEref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LibBT-Regular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SongStd-Light
    /AFPEPSI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n2006-B
    /ahn2006-L
    /ahn2006-M
    /AhnL-HM
    /AIGDT
    /AlefbetNormal
    /Algerian
    /AlgerianBasD
    /AlgerianD
    /AlisonsHand-Plain
    /AllegroBT-Regular
    /AlternateGothicNo2BT-Regular
    /AmazoneBT-Regular
    /AmdtSymbols
    /AmeliaBT-Regular
    /AmerigoBT-BoldA
    /AmerigoBT-BoldItalicA
    /AmerigoBT-ItalicA
    /AmerigoBT-MediumA
    /AmerigoBT-MediumItalicA
    /AmerigoBT-RomanA
    /AMGDT
    /AmiR-HM
    /Andes
    /ArakawaPlane
    /ArchitecturePlain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itaB
    /AritaL
    /AritaM
    /AritaSB
    /ArnoldBoeD
    /ArribaArribaLetPlain
    /ArsisD-Regu
    /ArsisD-ReguItal
    /AvantGarde-Book
    /AvantGarde-BookOblique
    /AvantGarde-Demi
    /AvantGarde-DemiOblique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AvantGardeITCbyBT-MediumOblique
    /BackSong-Bold
    /BahamasPSMT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irchStd
    /BirdL
    /BirdM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M-narer
    /BodoniBT-Bold
    /BodoniBT-BoldItalic
    /BodoniBT-Book
    /BodoniBT-BookItalic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Demi
    /Bookman-DemiItalic
    /Bookman-Light
    /Bookman-Light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buleworl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725BT-RomanCondensed
    /Century751BT-BoldB
    /Century751BT-BoldItalicB
    /Century751BT-ItalicB
    /Century751BT-No2ItalicB
    /Century751BT-RomanB
    /Century751BT-RomanNo2B
    /Century751BT-SemiBold
    /Century751BT-SemiBoldItalicB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lbkCyrillicBT-Bold
    /CenturySchlbkCyrillicBT-BoldIt
    /CenturySchlbkCyrillicBT-Italic
    /CenturySchlbkCyrillicBT-Roman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ller-Regular
    /ChosunilboNM
    /ClarendonBT-Black
    /ClarendonBT-Bold
    /ClarendonBT-Light
    /ClarendonBT-Roman
    /ColonnaMT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rayon
    /CrazyCreaturesBold
    /CrazyCreaturesBold-Italic
    /CrazyCreaturesItalic
    /CrazyCreaturesNormal
    /CreChoM
    /CreCjaL
    /CreCjaM
    /CreGoB
    /CreGoL
    /CreGoM
    /CreMarsh
    /CrilleeBT-Italic
    /CroissantD
    /CurlzMT
    /Daum_Regular
    /Daum_SemiBold
    /DeVinneBT-Text
    /DFBrushRD-W12-WING-RKSJ-H
    /DFBrushRD-W12-WINP-RKSJ-H
    /DFBrushRD-W12-WIN-RKSJ-H
    /DFBrushRD-W7-WING-RKSJ-H
    /DFBrushRD-W7-WINP-RKSJ-H
    /DFBrushRD-W7-WIN-RKSJ-H
    /DFGothic-EB-WIN-RKSJ-H
    /DFKaiSho-SB-WIN-RKSJ-H
    /DFKGothic-Bd-WIN-KSC-H
    /DFMincho-SU-WIN-RKSJ-H
    /DFMincho-UB-WIN-RKSJ-H
    /DFMincho-W5-WIN-RKSJ-H
    /DFPOP1-W12-WING-RKSJ-H
    /DFPOP1-W12-WINP-RKSJ-H
    /DFPOP1-W12-WIN-RKSJ-H
    /DFPOP1-W9-WIN-RKSJ-H
    /Dgyoung
    /Dotum
    /DotumChe
    /DungunB
    /DungunL
    /DungunM
    /DungunR
    /DungunSB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mbassyBT-Regular
    /EngraversGothicB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xotic350BT-Bold
    /Exotic350BT-DemiBold
    /ExpoM-HM
    /EyechartDisplayCapsSSK
    /family
    /FelixTitlingMT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hand521BT-Regular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uturaBT-Bold
    /FuturaBT-BoldItalic
    /FuturaBT-Book
    /FuturaBT-BookItalic
    /FuturaBT-Medium
    /FuturaBT-MediumItalic
    /FZSY--SURROGATE-0
    /Gaeul
    /Garamond
    /Garamond-Antiqua
    /Garamond-Bold
    /Garamond-Halbfett
    /Garamond-Italic
    /GaramondITCbyBT-Bold
    /GaramondITCbyBT-BoldCondensed
    /GaramondITCbyBT-BoldCondItalic
    /GaramondITCbyBT-BoldItalic
    /GaramondITCbyBT-Book
    /GaramondITCbyBT-BookCondensed
    /GaramondITCbyBT-BookCondItalic
    /GaramondITCbyBT-BookItalic
    /Geometric212BT-BookCondensed
    /Geometric212BT-HeavyCondensed
    /Geometric415BT-BlackA
    /Geometric706BT-BlackCondensedB
    /GeometricSlab703BT-Bold
    /GeometricSlab703BT-BoldCond
    /GeometricSlab703BT-BoldItalic
    /GeometricSlab703BT-Medium
    /GeometricSlab703BT-MediumCond
    /GeometricSlab703BT-MediumItalic
    /GF_Aspirin
    /GF_BabyAndHoney
    /GF_BabyMyungJo
    /GF_BadGuy_Light
    /GF_BournePrincess
    /GF_FairDeer
    /GF_FreezeGame
    /GF_GoodDay
    /GF_GoodMorning
    /GF_HandsAreCold
    /GF_Ridiculous_L
    /GF_Ridiculous_M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aphicB
    /GraphicChe
    /GraphicM
    /GTB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_ESPERANTO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gttB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supE
    /H2supL
    /H2wulE
    /HaanCja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CQB
    /HA-CQM
    /Haettenschweiler
    /HandelGotD-Bold
    /HandelGotD-Ligh
    /HandelGothicBT-Regular
    /HA-NGB
    /HA-NGL
    /HarlowD
    /HarlowSolid
    /HarpoonPlain
    /Harrington
    /Hartin2Regular
    /HazelLetPlain
    /HBFontHANA
    /HCRBatang
    /HCRBatang-Bold
    /HCRBatangExt
    /HCRDotum
    /HCRDotum-Bold
    /HCRDotumExt
    /HeadG
    /HeadlineR-HM
    /HeadR
    /HehenHebT-Bold
    /Helonia
    /Helonia-Bold
    /Helonia-BoldItalic
    /Helonia-Italic
    /Helvetica
    /Helvetica-Bold
    /Helvetica-BoldOblique
    /HGSS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raganaRegular
    /HiTelWulTitle
    /HMKBP
    /HMKBS
    /HoboStd
    /HolidayPiBT-Regular
    /HomePlanning
    /HomePlanning2
    /HoratioD-Bold
    /HoratioD-Ligh
    /HoratioD-Medi
    /HorizonBT-Regular
    /HorndonD
    /HUBubbS
    /HUGoth222
    /HUGoth242
    /HUGoth252
    /HUGoth272
    /HUHyung142
    /HULeaf152
    /Humanist521BT-Bold
    /Humanist521BT-BoldItalic
    /Humanist521BT-Italic
    /Humanist521BT-Light
    /Humanist521BT-LightItalic
    /Humanist521BT-Roman
    /Humanist777BT-BlackB
    /Humanist777BT-BlackCondensedB
    /Humanist777BT-BoldCondensedB
    /Humanist777BT-LightB
    /Humanist777BT-RomanB
    /Humanist777BT-RomanCondensedB
    /HuxleyVerticalBT-Regular
    /HYbdaL
    /HYbdaM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oThic-Light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eadLine-Bold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LongSamul-Medium
    /HYmjrE
    /HYMokGak-Bold
    /HYMokPan-Bold
    /HYmprL
    /HYMyeongJo-Bold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PillGi-Light
    /HYPMokPan-Bold
    /HYPMokPan-Light
    /HYPop-Medium
    /HYporM
    /HYPost-Bold
    /HYRGoThic-Bold
    /HYRGoThic-Medium
    /HYsanB
    /HYSeNse-Bold
    /HYShortSamul-Bold
    /HYShortSamul-Light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SymbolA
    /HYSymbolB
    /HYSymbolC
    /HYSymbolD
    /HYSymbolE
    /HYSymbolF
    /HYSymbolG
    /HYSymbolH
    /HYTaJa-Bold
    /HYTaJaFull-Bold
    /HYTaJaFull-Light
    /HYTaJaFull-Medium
    /HYTaJa-Light
    /HYTaJa-Medium
    /HYtbrB
    /HYwulB
    /HYwulM
    /HYYeasoL-Bold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ceAgeD
    /Impact
    /ImperialBT-Bold
    /ImperialBT-Italic
    /ImperialBT-Roman
    /ImpressBT-Regular
    /ImprintMT-Shadow
    /ImpulsBT-Regular
    /Incised901BT-Black
    /Incised901BT-Bold
    /Incised901BT-BoldCondensed
    /Incised901BT-Compact
    /Incised901BT-Italic
    /Incised901BT-Light
    /Incised901BT-Nord
    /Incised901BT-NordItalic
    /Incised901BT-Roman
    /Independence
    /Industrial736BT-Italic
    /Industrial736BT-Roman
    /Informal011BT-Black
    /Informal011BT-Roman
    /InformalRoman-Regular
    /IrelandPlain
    /ISOCP
    /ISOCP2
    /ISOCP3
    /ISOCPEUR
    /ISOCPEURItalic
    /ISOCT
    /ISOCT2
    /ISOCT3
    /ISOCTEUR
    /ISOCTEURItalic
    /IStillKnow
    /Italic
    /ItalicC
    /ItalicT
    /Japanese
    /Japanese-Generic1
    /JokermanLetPlain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Jung-Bold
    /JungGothicOldHangul
    /JupiterPlain
    /KabarettD
    /KabelBdNormal
    /KabelITCbyBT-Book
    /KabelITCbyBT-Demi
    /KabelITCbyBT-Medium
    /KabelITCbyBT-Ultra
    /Kartika
    /KaufmannBT-Bold
    /KaufmannBT-Regular
    /KeypunchPlain
    /KeystrokeNormal
    /Kidnap
    /KidsPlain
    /KisBT-Italic
    /KisBT-Roman
    /KoreanGD-Bold-KSCpc-EUC-H
    /Korean-Generic1
    /KoreanMJ-Bold-KSCpc-EUC-H
    /KorinnaITCbyBT-Bold
    /KorinnaITCbyBT-KursivBold
    /KorinnaITCbyBT-KursivRegular
    /KorinnaITCbyBT-Regular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KyunKo
    /KyunMyung
    /LatinWide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ove
    /LoveltM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gneto-Bold
    /Magnoli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sb
    /Matisse
    /MaturaMTScriptCapitals
    /MCgdk
    /MDAlong
    /Mdam
    /MDArt
    /MDEasop
    /Mdesb
    /Mdesl
    /Mdesm
    /MDGaesung
    /MDSol
    /Mdulk
    /MesquiteStd
    /MetropolitainesD
    /Mgod
    /Mham
    /Mhansek
    /MICR10byBT-Regular
    /MICR12byBT-Regular
    /MICR13byBT-Regular
    /MicrogrammaD-BoldExte
    /MicrogrammaD-MediExte
    /MicrosoftSansSerif
    /MilanoLet
    /MilleniumBT-BoldExtended
    /Millhouse
    /MingLiU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raraeBT-Bold
    /MiraraeBT-Roman
    /MisterEarlBT-Regular
    /Mistral
    /MixageITCbyBT-Bold
    /MixageITCbyBT-BoldItalic
    /Mjam
    /MJB
    /Mkgd
    /Mkmj
    /Mla
    /Mlan
    /Mland
    /MMchonL
    /MMchonM
    /Modern20BT-ItalicB
    /Modern20BT-RomanB
    /Modern735BT-RomanA
    /Modern880BT-Bold
    /Modern880BT-Italic
    /Modern880BT-Roman
    /Modern-Regular
    /MoeumTR-HM
    /MogfilB
    /MogfilL
    /MogfilM
    /MonaLisaRecutITC-Normal
    /Monospace821BT-Bold
    /Monospace821BT-BoldItalic
    /Monospace821BT-Italic
    /Monospace821BT-Roman
    /Monotxt
    /MonotypeCorsiva
    /MonotypeSorts
    /MontereyBT-Regular
    /MorseCode
    /MotterFemD
    /Mpen
    /MS-Gothic
    /MSHei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Song
    /MS-UIGothic
    /Msul
    /Msun
    /MT-Extra
    /Mtul
    /MurrayHillBT-Bold
    /Music
    /MusicalSymbolsNormal
    /MVBoli
    /Myriad-BdWeb
    /Myriad-CnItWeb
    /Myriad-CnWeb
    /Myriad-ItWeb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Myriad-Web
    /NanumBrush
    /NanumGothic
    /NanumGothic_Coding
    /NanumGothic_CodingBold
    /NanumGothic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GothicOTF
    /NanumGothicOTFBold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numPen
    /Nature-Shadow
    /Navi_Noonnoo
    /NemoB
    /NemoM
    /NemoXB
    /Nerwus
    /NevisonCasD
    /NewBaskervilleITCbyBT-Bold
    /NewBaskervilleITCbyBT-BoldItal
    /NewBaskervilleITCbyBT-Italic
    /NewBaskervilleITCbyBT-Roman
    /NewGulim
    /NewRoman
    /NewRomanBold
    /News701BT-BoldA
    /News701BT-ItalicA
    /News701BT-RomanA
    /News702BT-Bold
    /News702BT-BoldItalic
    /News702BT-Italic
    /News702BT-Roman
    /News705BT-BoldB
    /News705BT-BoldItalicB
    /News705BT-ItalicB
    /News705BT-RomanB
    /News706BT-BoldC
    /News706BT-ItalicC
    /News706BT-RomanC
    /NewsGothicBT-Bold
    /NewsGothicBT-BoldCondensed
    /NewsGothicBT-BoldCondItalic
    /NewsGothicBT-BoldExtraCondensed
    /NewsGothicBT-BoldItalic
    /NewsGothicBT-Demi
    /NewsGothicBT-DemiItalic
    /NewsGothicBT-ExtraCondensed
    /NewsGothicBT-Italic
    /NewsGothicBT-ItalicCondensed
    /NewsGothicBT-Light
    /NewsGothicBT-LightItalic
    /NewsGothicBT-Roman
    /NewsGothicBT-RomanCondensed
    /NewtextITCbyBT-Regular
    /NewtextITCbyBT-RegularItalic
    /NewWGL4Font
    /NewYork
    /NHj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icolasCocT-Blac
    /NicolasCocT-Regu
    /NicolasCocT-ReguItal
    /NimbusRomDGR-Bold
    /NimbusRomDGR-BoldItal
    /NimbusRomDGR-Regu
    /NimbusRomDGR-ReguItal
    /NormandeBT-Italic
    /NormandeBT-Roman
    /NovareseITCbyBT-Bold
    /NovareseITCbyBT-BoldItalic
    /NovareseITCbyBT-Book
    /NovareseITCbyBT-BookItalic
    /NSimSun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ggim
    /NuptialBT-Regular
    /NVgmM
    /OCRAbyBT-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CRB10PitchBT-Regular
    /OfficePlanning
    /OkayD
    /OldDreadfulNo7BT-Regular
    /OldEnglishTextMT
    /OldTowneNo536D
    /OneStrokeScriptLetPlain
    /Onyx
    /OnyxBT-Regular
    /Optima
    /OrandaBT-Bold
    /OrandaBT-BoldCondensed
    /OrandaBT-BoldItalic
    /OrandaBT-Italic
    /OrandaBT-Roman
    /OrandaBT-RomanCondensed
    /OratorBT-FifteenPitch
    /OratorBT-TenPitch
    /OratorStd
    /OratorStd-Slanted
    /OriginalGaramondBT-Bold
    /OriginalGaramondBT-BoldItalic
    /OriginalGaramondBT-Italic
    /OriginalGaramondBT-Roman
    /OzHandicraftBT-Roman
    /PabloLetPlain
    /Pado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lettePlain
    /PamM-HM
    /Pan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arisianBT-Regular
    /ParkAvenueBT-Regular
    /Peanuts
    /PepperPlain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hyllisD
    /PianoB
    /PianoM
    /Pica10PitchBT-Roman
    /Pilgi1
    /Pilgi2
    /PioneerITCbyBT-Regular
    /PipelinePlain
    /PiranesiItalicBT-Regular
    /Playbill
    /PlaybillBT-Regular
    /PlazaD-Regu
    /PMingLiU
    /PNHBird
    /PNHCartoon
    /PNHSunflower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ossePlain
    /PosterBodoniBT-Italic
    /PosterBodoniBT-Roman
    /PresidentPlain
    /Prestige12PitchBT-Bold
    /Prestige12PitchBT-BoldItalic
    /Prestige12PitchBT-Italic
    /Prestige12PitchBT-Roman
    /PrestigeEliteStd-Bd
    /PrincetownD
    /Pristina-Regular
    /ProseAntiqueBold
    /ProseAntiquePlain
    /Proxy1
    /Proxy2
    /Proxy3
    /Proxy4
    /Proxy5
    /Proxy6
    /Proxy7
    /Proxy8
    /Proxy9
    /PTBarnumBT-Regular
    /PumpTriD
    /PyunjiR-HM
    /QDotum
    /QGulim
    /QGungsuh
    /QuicksilverITC-Normal
    /QuillScript-Normal
    /QuorumITCbyBT-Black
    /QuorumITCbyBT-Light
    /QuorumITCbyBT-Medium
    /Raavi
    /RageItalic
    /RageItalicLetPlain
    /RaleighBT-Bold
    /RaleighBT-DemiBold
    /RaleighBT-ExtraBold
    /RaleighBT-Light
    /RaleighBT-Medium
    /RaleighBT-Roman
    /Ravie
    /Revival565BT-Bold
    /Revival565BT-BoldItalic
    /Revival565BT-Italic
    /Revival565BT-Roman
    /RevueBT-Regular
    /Ribbon131BT-Bold
    /Ribbon131BT-Regular
    /RixBGEB
    /RixComingsoonB
    /RixDictationM
    /RixGrimmM
    /RixJGoB
    /RixJGoL
    /RixJGoM
    /RixMelangchollyM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manaBT-Bold
    /RomanaBT-Roman
    /RomanC
    /RomanD
    /RomanS
    /RomanT
    /Romantic
    /RomanticBold
    /RomanticItalic
    /RosewoodStd-Regular
    /RubberStampLetPlain
    /SachunM
    /SaenaegiR-HM
    /Sahara-Normal
    /SamL-HM
    /SamM-HM
    /SamNewM-HM
    /San02L
    /SanBgL
    /SanBiB
    /SanBiL
    /SanBiM
    /SanBkM
    /SanBoB
    /SanBrB
    /SanBrL
    /SanBrM
    /SanBsB
    /SanBsL
    /SanBsU
    /SanCnB
    /SanCnL
    /SanCnM
    /SanCrB
    /SanCrK
    /SanCrL
    /SanDaB
    /SanDaL
    /SanDaM
    /SandArB
    /SandArL
    /SandArM
    /SandArXB
    /SandAtM
    /SanDaU
    /SandEgB
    /SandEgCB
    /SanDfB
    /SanDfS
    /SanDfT
    /SanDjB
    /SandJg
    /SanDjM
    /SandKg
    /SandKm
    /SandMtB
    /SandMtL
    /SandMtM
    /SandSaB
    /SandSaM
    /SanDsCB
    /SanDsL
    /SandSm
    /SanDsM
    /SandSpB
    /SandSpL
    /SandSpM
    /SandTg
    /SandTm
    /SanDungunB
    /SanDungunL
    /SanDungunM
    /SanDungunSB
    /SanEgL
    /SanEgM
    /SangSangBodyL
    /SangSangBodyM
    /SangSangTitleB
    /SangSangTitleM
    /SanHgB
    /SanHgL
    /SanHgM
    /SanIgB
    /SanIgL
    /SanIgM
    /SanIgX
    /SanJhB
    /SanJhR
    /SanJhU
    /SanKbB
    /SanKbL
    /SanKbM
    /SanKsB
    /SanKsL
    /SanKsM
    /SanMcL
    /SanMrB
    /SanMrJ
    /SanMrL
    /SanMrM
    /SanMsM
    /SanMuB
    /SanNsB
    /SanNsL
    /SanNsM
    /SanOy
    /SanPkB
    /SanPkL
    /SanPkM
    /SanPuB
    /SanPuW
    /SanSfU
    /SanSk
    /SanSrB
    /SanSrL
    /SanSrM
    /SansSerif
    /SansSerifBold
    /SansSerifBoldOblique
    /SansSerifOblique
    /SanStB
    /SanSwB
    /SanSwL
    /SanSwM
    /SchadowBT-Black
    /SchadowBT-BlackCondensed
    /SchadowBT-Bold
    /SchadowBT-Light
    /SchadowBT-LightCursive
    /SchadowBT-Roman
    /SchneidlerBT-Black
    /SchneidlerBT-BlackItalic
    /SchneidlerBT-Bold
    /SchneidlerBT-BoldItalic
    /SchneidlerBT-Italic
    /SchneidlerBT-Light
    /SchneidlerBT-LightItalic
    /SchneidlerBT-Medium
    /SchneidlerBT-MediumItalic
    /SchneidlerBT-Roman
    /ScribaLetPlain
    /Script12PitchBT-Roman
    /ScriptC
    /ScriptMTBold
    /ScriptS
    /SeagullBT-Bold
    /SeagullBT-Heavy
    /SeagullBT-Light
    /SeagullBT-Medium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ulim
    /SeH-CB
    /SeH-CBL
    /SeH-CEB
    /SeH-CL
    /SeH-CM
    /Semaphore
    /SeN-CB
    /SeN-CBL
    /SeN-CEB
    /SeN-CL
    /SeN-CM
    /SeoulBig
    /SeoulCrysanthemum
    /SeoulCrystalB
    /SeoulDream
    /SeoulGlow
    /SeoulHangangB
    /SeoulHangangEB
    /SeoulHangangL
    /SeoulHangangM
    /SeoulHumbleM
    /SeoulNamsanB
    /SeoulNamsanEB
    /SeoulNamsanL
    /SeoulNamsanM
    /SeoulNamsanvert
    /SeoulNoiseM
    /SeoulScript
    /SerifaBT-Black
    /SerifaBT-Bold
    /SerifaBT-BoldCondensed
    /SerifaBT-Italic
    /SerifaBT-Light
    /SerifaBT-LightItalic
    /SerifaBT-Roman
    /SerifaBT-Thin
    /SerifaBT-ThinItalic
    /SerpentineD-Bold
    /SerpentineD-BoldItal
    /SeUtum
    /SHeadG
    /SHeadR
    /ShotgunBlanksBT-Regular
    /ShotgunBT-Regular
    /ShowcardGothic-Reg
    /Shruti
    /SignLanguage
    /Signs
    /SimHei
    /Simplex
    /SimSun
    /SimSun-PUA
    /SinBatangChe
    /SinGraphic
    /SinMun
    /SinMyungJoOldHangul
    /SinMyungJoSymbol
    /SinMyungJoyakja
    /SJBrown9
    /SJHodo
    /SJSoju1
    /SJSoju2
    /SkidoosD
    /SlipstreamLetPlain
    /SloganD
    /SmudgerLetPlain
    /SnapITC-Regular
    /SnellBT-Black
    /SnellBT-Bold
    /SnellBT-Regular
    /SnowCapBT-Regular
    /SonicBT-ExtraBold
    /SonicCutThruBT-Heavy
    /SouvenirITCbyBT-Demi
    /SouvenirITCbyBT-DemiItalic
    /SouvenirITCbyBT-Light
    /SouvenirITCbyBT-LightItalic
    /SprocketBT-Regular
    /SprocketDeluxeBT-Regular
    /SPSSMarkerSet
    /Square721BlkItalic
    /Square721BlkNormal
    /Square721BoldItalic
    /Square721BT-Bold
    /Square721BT-BoldCondensed
    /Square721BT-BoldExtended
    /Square721BTItalic
    /Square721BT-Roman
    /Square721BT-RomanCondensed
    /Square721BT-RomanExtended
    /Square721DmItalic
    /Square721DmNormal
    /SquareSlabserif711BT-Bold
    /SquareSlabserif711BT-Light
    /SquareSlabserif711BT-Medium
    /SquireD-Bold
    /SquireD-Regu
    /Staccato222BT-Regular
    /Staccato555BT-RegularA
    /StarcraftNormal
    /Stencil
    /StencilStd
    /StoneAgeBT-Regular
    /StoneSerif
    /StoneSerif-Bold
    /StoneSerif-BoldItalic
    /StoneSerif-Italic
    /StoneSerif-Semibold
    /StoneSerif-SemiboldItalic
    /StopD
    /StuyvesantBT-Regular
    /StylusBT
    /StymieBT-Bold
    /StymieBT-BoldItalic
    /StymieBT-ExtraBold
    /StymieBT-ExtraBoldCondensed
    /StymieBT-Light
    /StymieBT-LightItalic
    /StymieBT-Medium
    /StymieBT-MediumItalic
    /SunM
    /SuperFrench
    /Swiss721BT-Black
    /Swiss721BT-BlackCondensed
    /Swiss721BT-Bold
    /Swiss721BT-BoldCondensed
    /Swiss721BT-BoldCondensedItalic
    /Swiss721BT-BoldItalic
    /Swiss721BT-Heavy
    /Swiss721BT-Italic
    /Swiss721BT-ItalicCondensed
    /Swiss721BT-Light
    /Swiss721BT-LightExtended
    /Swiss721BT-LightItalic
    /Swiss721BT-Roman
    /Swiss721BT-RomanCondensed
    /SwitzerlandNarrowBold
    /SwitzerlandNarrowBoldItalic
    /SwitzerlandNarrowItalic
    /SwitzerlandNarrowPlain
    /Syastro
    /Sylfaen
    /Symap
    /Symath
    /SymbolITCbyBT-Bold
    /SymbolITCbyBT-BoldItalic
    /SymbolMT
    /SymbolPi-Normal
    /SymbolProportionalBT-Regular
    /Symeteo
    /Symusic
    /TaeGP
    /TaeGulim
    /TaeKo
    /TaeM
    /TaeUtum
    /TagLetPlain
    /Tahoma
    /Tahoma-Bold
    /TangoBT-Regular
    /Technic
    /TechnicalItalic
    /TechnicalPlain
    /TechnicBold
    /TechnicLite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erminatorTwo
    /TeXplusEF
    /TeXplusEF-Bold
    /TeXplusEM
    /TeXplusEM-BoldItalic
    /TeXplusEM-Italic
    /TeXplusEX
    /TeXplusMI
    /TeXplusMI-Bold
    /TeXplusRM
    /TeXplusRM-Bold
    /TeXplusRM-BoldItalic
    /TeXplusRM-Italic
    /TeXplusSA
    /TeXplusSB
    /TeXplusSY
    /TeXplusSY-Bold
    /TeXplusTE
    /Thames
    /Thames-Bold
    /Thames-BoldItalic
    /Thames-Italic
    /ThunderbirdBT-Regular
    /TiffanyITCbyBT-Demi
    /TiffanyITCbyBT-DemiItalic
    /TiffanyITCbyBT-Heavy
    /TiffanyITCbyBT-HeavyItalic
    /TiffanyITCbyBT-Light
    /TiffanyITCbyBT-LightItalic
    /TigerRagLetPlain
    /TimeScrD-Bold
    /TimeScrD-Ligh
    /TimeScrD-Medi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oodamB
    /ToodamM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ansitional511BT-Bold
    /Transitional511BT-BoldItalic
    /Transitional511BT-Italic
    /Transitional511BT-Roman
    /Transitional521BT-BoldA
    /Transitional521BT-CursiveA
    /Transitional521BT-RomanA
    /Transitional551BT-MediumB
    /Transitional551BT-MediumItalicB
    /Transport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rumpetLite-Bold
    /TrumpetLite-BoldItalic
    /TrumpetLiteItalic
    /TrumpetLite-Normal
    /TSTbrnr
    /TSTbrwr
    /TSTclub
    /TSTgkdd
    /TSTgkod
    /TSTgktd
    /TSThgrgl
    /TSThprg
    /TSTjktr
    /TSTjkvr
    /TSTkjbd
    /TSTkjrg
    /TSTmbwb
    /TSTmbwr
    /TSTmgor
    /TSTmgtr
    /TSTmmdr
    /TSTnamb
    /TSTnamr
    /TSTsenr
    /TSTsjrg
    /TSTsrgr
    /TSTsrrg
    /TSTyptd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xt
    /TypoUprightBT-Regular
    /UmbraBT-Regular
    /Univers
    /UniversalMath1BT-Regular
    /Univers-Black
    /Univers-BlackExt
    /Univers-BlackExtObl
    /Univers-BlackOblique
    /Univers-Bold
    /Univers-BoldExt
    /Univers-BoldExtObl
    /Univers-BoldOblique
    /Univers-Condensed
    /Univers-CondensedBold
    /Univers-CondensedBoldOblique
    /Univers-CondensedLight
    /Univers-CondensedLightOblique
    /Univers-CondensedOblique
    /Univers-Extended
    /Univers-ExtendedObl
    /Univers-ExtraBlack
    /Univers-ExtraBlackExt
    /Univers-ExtraBlackExtObl
    /Univers-ExtraBlackObl
    /UniversityRomanBT-Bold
    /UniversityRomanBT-Regular
    /Univers-Light
    /Univers-LightOblique
    /Univers-LightUltraCondensed
    /Univers-Medium
    /Univers-MediumItalic
    /Univers-Oblique
    /Univers-ThinUltraCondensed
    /Univers-UltraCondensed
    /UnPen
    /Uri
    /URWWoodTypD
    /VAGRound
    /VAGRoundedBT-Regular
    /VAGRoundedLtNormal
    /Venetian301BT-Demi
    /Venetian301BT-DemiItalic
    /Venetian301BT-Italic
    /Venetian301BT-Roman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ctorianD
    /VikingPlain
    /VinerHandITC
    /VinetaBT-Regular
    /Vivacious
    /VivaldiD
    /Vivaldii
    /VladimirScrD
    /VladimirScript
    /Vrinda
    /WaltDisneyScript
    /Webdings
    /WebGaeulM
    /WeddingTextBT-Regular
    /WeidemannITCbyBT-Bold
    /WeidemannITCbyBT-BoldItalic
    /WeissBT-Bold
    /WeissBT-ExtraBold
    /WeissBT-Italic
    /WeissBT-Roman
    /WindsorBT-Elongated
    /WindsorBT-Light
    /WindsorBT-LightCondensed
    /WindsorBT-Outline
    /WindsorBT-Roman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orldGraphic
    /WP-ArabicScriptSihafa
    /WP-ArabicSihafa
    /WP-BoxDrawing
    /WP-CyrillicA
    /WP-CyrillicB
    /WP-GreekCentury
    /WP-GreekCourier
    /WP-GreekHelve
    /WP-HebrewDavid
    /WP-IconicSymbolsA
    /WP-IconicSymbolsB
    /WP-Japanese
    /WP-MathA
    /WP-MathB
    /WP-MathExtendedA
    /WP-MathExtendedB
    /WP-MultinationalAHelve
    /WP-MultinationalARoman
    /WP-MultinationalBCourier
    /WP-MultinationalBHelve
    /WP-MultinationalBRoman
    /WP-MultinationalCourier
    /WP-Phonetic
    /WPTypographicSymbols
    /Xoireqe
    /Yahoo
    /YDBomnalL
    /YDBomnalM
    /YDGoodluckN
    /YDI2002
    /YDIAsphaltB
    /YDIAsphaltL
    /YDIBaekB
    /YDIBaekL
    /YDIBaekM
    /YDIBingB
    /YDIBingL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BlueB
    /YDIBlueEB
    /YDIBlueL
    /YDIBlueM
    /YDIBurnB
    /YDIBurnG
    /YDIBurnW
    /YDIChbinB
    /YDIChbinL
    /YDIChbinM
    /YDIChooB
    /YDIChooL
    /YDIChooM
    /YDIChunB
    /YDIChungB
    /YDIChungCB
    /YDIChungL
    /YDIChungM
    /YDIChunL
    /YDIChunM
    /YDICMjoB
    /YDICMjoL
    /YDICMjoM
    /YDICosB
    /YDICosD
    /YDICosL
    /YDICrounB
    /YDICrounM
    /YDICseriB
    /YDICstreB
    /YDICstreL
    /YDICstreM
    /YDICstreUL
    /YDIDanB
    /YDIDanL
    /YDIDanM
    /YDIFadeB
    /YDIFadeL
    /YDIFadeM
    /YDIFireB
    /YDIFireL
    /YDIFireM
    /YDIGasiIIB
    /YDIGasiIIL
    /YDIGasiIIM
    /YDIGirlB
    /YDIGirlL
    /YDIGirlM
    /YDIGoldB
    /YDIGoldL
    /YDIGoldM
    /YDIGomB
    /YDIGomL
    /YDIGomM
    /YDIGukB
    /YDIGukL
    /YDIGukM
    /YDIGurmB
    /YDIGurmL
    /YDIGurmM
    /YDIHSalB
    /YDIHSalL
    /YDIHSalM
    /YDIHsangIIB
    /YDIHsangIIL
    /YDIHsangIIM
    /YDIIrisB
    /YDIIrisL
    /YDIJininB
    /YDIJininL
    /YDIJininM
    /YDIManB
    /YDIManL
    /YDIManM
    /YDIMatrix01
    /YDIMatrix02
    /YDIMatrix03
    /YDIMatrix04
    /YDIMatrix05
    /YDIMatrix06
    /YDIMatrix07
    /YDIMatrix08
    /YDIMokB
    /YDIMokL
    /YDIMokM
    /YDIMonoB
    /YDIMonoL
    /YDIMonoM
    /YDINeoulB
    /YDINeoulL
    /YDINeoulM
    /YDIOffIIB
    /YDIOffIIEB
    /YDIOffIIL
    /YDIOffmB
    /YDIOffmL
    /YDIPaintB
    /YDIPaintL
    /YDIPaintM
    /YDIPinoB
    /YDIPinoL
    /YDIPinoM
    /YDIPu
    /YDIPuM
    /YDISaoB
    /YDISaoL
    /YDISaoM
    /YDISaoUL
    /YDISapphIIB-KSCpc-EUC-H
    /YDISapphIIL-KSCpc-EUC-H
    /YDISapphIIM-KSCpc-EUC-H
    /YDISmileB
    /YDISmileL
    /YDISmileM
    /YDISnailB
    /YDISnailL
    /YDISnailM
    /YDISongB
    /YDISongL
    /YDISongM
    /YDISprIIB
    /YDISprIIL
    /YDISprIIM
    /YDISumB
    /YDISumL
    /YDISumM
    /YDITMjoM
    /YDIWindB
    /YDIWindL
    /YDIWinIIB
    /YDIWinIIL
    /YDIWinIIM
    /YDIWriSin
    /YDIYahwaB
    /YDIYahwaL
    /YDIYahwaM
    /YDIYGO110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110-KSCpc-EUC-H
    /YDIYMjO120-KSCpc-EUC-H
    /YDIYMjO130-KSCpc-EUC-H
    /YDIYMjO140-KSCpc-EUC-H
    /YDIYMjO150-KSCpc-EUC-H
    /YDIYMjO160-KSCpc-EUC-H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IYSin
    /YDIYuroB
    /YDIYuroL
    /YDIYuroM
    /YDSDJ
    /YDSSH
    /YDVHsangIIM
    /YetR-HM
    /YGO11
    /YGO115
    /YGO12
    /YGO125
    /YGO13
    /YGO135
    /YGO14
    /YGO145
    /YGO15
    /YGO155
    /YGO16
    /YGO165
    /YGO22-KSCpc-EUC-H
    /YGO23-KSCpc-EUC-H
    /YGO24-KSCpc-EUC-H
    /YGO25-KSCpc-EUC-H
    /YGO31
    /YGO32
    /YGO33
    /YGO34
    /YGO35
    /YGO36
    /YGO520
    /YGO530
    /YGO540
    /YGO550
    /YheadM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MjO11
    /YMjO115
    /YMjO12
    /YMjO125
    /YMjO13
    /YMjO135
    /YMjO14
    /YMjO145
    /YMjO15
    /YMjO155
    /YMjO16
    /YMjO165
    /YMjO22
    /YMjO23
    /YMjO24
    /YMjO31
    /YMjO32
    /YMjO33
    /YMjO34
    /YMjO35
    /YMjO36
    /YMjO42
    /YMjO44
    /YMjO45
    /YMjO520
    /YMjO530
    /YMjO540
    /YMjO550
    /YonseiB
    /YonseiL
    /YSin
    /Yupto10
    /ZapfCalligraphic801BT-Bold
    /ZapfCalligraphic801BT-BoldItal
    /ZapfCalligraphic801BT-Italic
    /ZapfCalligraphic801BT-Roman
    /ZapfChanceryITCbyBT-Bold
    /ZapfChanceryITCbyBT-Demi
    /ZapfChanceryITCbyBT-Medium
    /ZapfChanceryITCbyBT-MediumItal
    /ZapfDingbatsITCbyBT-Regular
    /ZapfElliptical711BT-Bold
    /ZapfElliptical711BT-BoldItalic
    /ZapfElliptical711BT-Italic
    /ZapfElliptical711BT-Roman
    /ZapfHumanist601BT-Bold
    /ZapfHumanist601BT-BoldItalic
    /ZapfHumanist601BT-Demi
    /ZapfHumanist601BT-DemiItalic
    /ZapfHumanist601BT-Italic
    /ZapfHumanist601BT-Roman
    /ZapfHumanist601BT-Ultra
    /ZapfHumanist601BT-UltraItalic
    /ZinjaroLetPlain
    /Zrnic
    /ZurichBT-Black
    /ZurichBT-BlackExtended
    /ZurichBT-BlackItalic
    /ZurichBT-Bold
    /ZurichBT-BoldCondensed
    /ZurichBT-BoldCondensedItalic
    /ZurichBT-BoldExtended
    /ZurichBT-BoldExtraCondensed
    /ZurichBT-BoldItalic
    /ZurichBT-ExtraBlack
    /ZurichBT-ExtraCondensed
    /ZurichBT-Italic
    /ZurichBT-ItalicCondensed
    /ZurichBT-Light
    /ZurichBT-LightCondensed
    /ZurichBT-LightCondensedItalic
    /ZurichBT-LightExtraCondensed
    /ZurichBT-LightItalic
    /ZurichBT-Roman
    /ZurichBT-RomanCondensed
    /ZurichBT-RomanExtended
    /ZurichBT-UltraBlackExtended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